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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사

농업 및 농촌의 가치와 역할에 대한 사회적 수요의 변화에 따라 농업․농촌정책의 적절한 대

응과 함께 그 추진체계에 있어서도 혁신과 합리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삶의질향상법’을 제정하고 범정부적인 삶의질향상위원회를 구성하여 15개 부

처(청)에서 시행하는 농어촌 복지‧교육‧지역개발 등을 포괄하는 농촌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였

다. 나아가서 농촌 관련 유사‧중복사업 중 관계부처 협의 및 장관회의 합의를 거쳐 신활력사업 

등 4개 사업이 부처간 업무가 조정되는 등 농촌정책 추진체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정책 및 그 추진체계는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서 정부는 물론 

학계에서도 농촌정책 및 추진체계 정비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은 농촌정책의 개념과 범위, 정책의 방향, 추진체계의 개선방안 등에 관해서 견해의 차이도 크고 

실천 가능한 대안 제시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농촌정책 추진체계의 내용과 문제점, 최근의 선도적인 변화동

향을 중앙과 지방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EU와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에 있어서 최근 농

촌정책 추진체계 변화동향을 검토한 다음, 농촌정책 추진체계 정비방향을 중앙, 중앙-지방, 지방 

차원으로 구분하여 시론적으로 제시하였다.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이 연구를 다방면에서 도와주신 박경 교수를 비롯한 박덕병 박

사, 구자인 박사, 조창완 박사, 강종원 박사와 충남발전연구원의 연구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연구의 완성도 면에서 많은 아쉬움이 있지만 농촌정책 및 추진체계의 개선에 대해 관심 갖고 있는 

연구자와 실무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연구결과물을 발간한다. 향후 농촌

개발 정책 및 추진체계에 대해 보다 심층적이고 실체적인 대안모색을 위한 연구를 연구원 차원에서 

계속 추진할 것을 약속드린다.

2007년 10월 31일

충남발전연구원장 김용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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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WTO체제 이후 각국의 농업정책은 농업과 비농업이 통합된 농촌지역개발정책으로 중심

축이 옮겨가고 있으며 농가와 농촌경제의 다양화를 위한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EU, 일본, 미국 등의 국가에서 추진하는 농촌개발사업은 다부문적 접근법(multi-sectoral 

approach)을 통해 농업과 비농업, 문화, 관광 및 사회개발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연계효과를 거두고 있다(정기환, 2002).

우리나라의 경우는 농림부, 행정자치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 농촌지역 관련 부처들이 

각 부처의 정책목표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농촌지역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부처별

로 개별 사업을 추진할 경우 투자의 중복성과 사업간의 연계성 부족에 따른 투자의 비효

율성이 초래되고 있고,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유사 정책을 집행하는 부처들이 정책에 따라

서 농촌지역을 분할하여 관리함으로써 농촌지역 정책의 통합성이 결여되고 있으며, 동일 

부처내의 사업일지라도 사업간의 연계성이 작을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개발을 위한 중장기

적인 비전 제시가 미흡한 실정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농촌지역개발체계는 그간 읍지역과 낙후지역 지역개발은 행자

부, 면단위 이하 농촌지역은 농림부가 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들

어 정부는 낙후된 농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부처에 걸친 지원시책을 전개함으로

써 기존의 영역구분을 넘어서거나 유사 중복된 사업 내용들이 나오게 되었다. 

 이런 사업들은 농촌을 환경보전, 자원이용, 지역사회 유지 등의 다원적인 관점에서 바

라보고 각 부처의 자원과 역량을 총체적으로 동원하여 농촌지원을 확대해 왔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적지 않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각 부처가 다기․분산적으로 농촌개발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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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수행이 어렵게 되는 부작용도 나타나게 되었다. 

시군 단위에서도 농촌계획의 수립 및 집행주체의 다원화에 따른 상호연계성의 부족으로 

공간의 통합적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부처에서는 농촌개발사업 중 유사 중복사업의 통합과 체계화가 필요하다

는 논의가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으며(균형위, 농특위, 기획예산처 등), 농특위에서도 2005

년 7월 그 체계화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2006년 11월에는 일부 사업을 부처간에 이

관하기도 하였으며, 2007년 6월까지 기획예산처의 중기재정계획에서 농촌개발사업의 통폐

합 문제를 다루었다. 

EU의 경우, 농촌개발정책을 다원적 관점에서 농업인을 포함한 비농업인까지 폭넓게 지

원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고, Agenda 21 개혁을 통하여 농촌개발정책의 추진체계를 분권화, 

유연화, 통합화, 지역화의 방향으로 개편하였다. 특히, 2007～2013년간 EU 농촌개발정책의 

4가지 축(Axes) 즉, 농림업의 경쟁력 향상, 전원공간 및 환경개선, 농촌 삶의 질 개선과 농

촌경제의 다원화 촉진, 고용과 다원화를 위한 지역적 역량 배양 등에 대한 전략적 가이드

라인을 설정하여 시행코자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다양한 개편방향이 제안되었으나(윤원근ㆍ이재준, 

2004; 김정연 외, 2004; 박경․구자인, 2006; 이동필 외 2006; 홍성걸 외 2006; 박진도 2007), 

부처간 이해관계와 지방분권 및 농촌주민 역량의 미성숙 등으로 구체적인 개편방안의 합

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독자적인 농촌개발정책을 형성․추진하거나(강원도의 새

농어촌건설운동, 전라남도의 행복마을사업 추진과 행복마을과 설치), 계획수립 전담부서의 

신설 또는 추진단을 구성․운영(진안군의 정책개발팀, 장수군 지역순환농업추진단 등)하여 

종합 조정기능을 발휘하려는 새로운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앞으로 효과적인 농촌개발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그 추진체계의 효율화가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알 수 있다. 특히 갈수록 농촌개발정책이 다양화되어가면서 지금보

다 더욱 다양한 부처가 관여함과 동시에 정책의 성격도 다부처간에 걸친 복합적 성격을 

가질 전망이므로,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광역시․도, 시․군 차원에서도 추진체계의 합리화 

또는 개선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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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농촌지역 개발정책의 효율적인 추진방안 모색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우리나라 

농촌개발정책의 중앙․지자체의 추진체계를 검토하는 한편, 일부 지자체에서 시도되고 있

는 농촌개발 정책 및 추진체계의 변화의 새로운 흐름을 분석하고, EU,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의 최근 농촌개발 추진체계 변화동향과 그 시사점을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중앙과 

지방의 농촌개발 정책체계의 정비과제와 방향을 시론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우리나라 농촌개발정책 추진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한 다음, 최

근 일부 광역시․도와 시․군 단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농촌개발정책 및 추진체계의 변

화동향을 분석한다. 둘째, EU,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의 최근 농촌개발정책과 추진체계의 

변화동향을 검토하여 그 시사점 파악한다. 셋째, 이와 같은 국내외 농촌개발정책 및 추진

체계의 변화가 보여주는 방향성에 대한 판단을 토대로 농촌개발 추진체계 개선과제를 중

앙정부 차원, 지방정부 차원, 중앙-지방정부간의 관계의 측면에서 제시한다. 특히, 지자체

의 농촌개발 역량 강화, 업무분장 체계화, 거버넌스체계 구축방안을 강조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1) 연구의 주요내용

이 연구는 농촌개발정책 추진체계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우리나라 농촌개발정책 추

진체계의 실태와 문제점 및 최근의 변화동향을 분석하고, 선진 외국의 사례를 검토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 나서, 중앙과 지방의 농촌개발정책 추진체계의 정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농촌개발정책과 그 추진체계 실태 및 변화동향을 검토한다. 여기에서

는 기존 농촌개발정책 추진실태와 문제점, 중앙 및 지방의 농촌개발정책 추진체계 변화동

향과 의의를 살펴본다.

 둘째, 외국의 농촌개발정책 및 추진체계의 개편동향을 검토한다. 여기에서는 유럽연합,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의 최근 농촌개발정책 추진체계 개편사례를 각각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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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농촌개발정책 추진체계의 개선과제와 방향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서 기존 농촌개

발사업의 통합․조정 방향을 제시하며, 중앙 및 지방의 역할분담과 추진 시스템의 합리화 

방안 및 주민참여, 상향식 추진방법 도입 방향 등을 제시한다.

2) 연구의 방법

우리나라의 중앙과 지방 단위의 농촌개발정책 및 사업의 구분․통합․조정, 농촌개발정

책 추진체계에 대한 분석 및 대선대안 설정, 선진 외국의 농촌개발정책 및 추진체계의 내

용과 변화 동향 등에 대해서는 관련된 국내외 문헌을 조사․연구하였다.

특히, 강원도, 전라남도, 진안군, 장수군 등 지자체 수준에서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다

양한 농촌정책 개발 및 그 추진체계의 변화 내용과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선진 사례를 파악하기 위해 유럽연합,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에 관한 문헌 검토와 원

내외 연구진의 관련기관 방문 결과를 정리하였다.

연구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당부분의 전문가와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다. 유

럽연합과 영국, 독일, 프랑스의 사례는 박덕병 박사가 관련문헌을 검토하고 각국의 관계기

관을 방문 조사한 결과를 정리하였다. 일본의 사례는 박경 교수, 유학열 박사, 조영재 박사

가 관련문헌을 조사하고 농림수산성 관계관을 면접한 결과를 정리하였다. 강원도의 새농어

촌운동 사례는 이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관여하였던 강종원 박사가, 전라남도의 행복마을사

업 사례는 전남발전연구원의 조창완 박사가, 진안군과 장수군 등의 사례는 구자인 박사가 

기초자료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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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의 검토

1) 농촌정책 패러다임 및 정책 변화에 관한 연구

박진도 외(2004)는 「농촌개발의 종합적 전략에 관한 연구」에서 농촌의 비전과 현실에 

대한 분석과 농촌개발정책에 대한 다면적인 평가를 토대로 농촌개발정책의 개편방향과 과

제를 제안한 바, 농정이념과 농촌개발원칙, 농촌개발정책의 혁신, 농촌개발정책의 추진체계 

개편방안 등을 다각도로 제시하였다. 또한 구체적인 농촌개발 프로그램과 정책수단으로서 

지역주도형 농촌개발 파이롯트 프로그램, 농촌지역경제 활동의 다각화, 친환경․고품질 농

업개발프로그램, 환경․경관보전프로그램 등을 제시하였다. 이 외에도 외국의 농촌개발정

책의 내용과 개편동향을 다양하게 제시하였다.

OECD(2006)의「The New Rural Paradigm: Policies and Governance」에서는 OECD 국

가의 농촌정책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① 자연․문화 어메니티에 대한 관심의 집

중, ② 농업정책의 한계에 대한 인식과 농업개혁에 대한 국제적인 압력, ③ 지방분권과 지

역정책에 대한 새로운 트렌드 등을 들고 있으며, 그 결과로서 정책결정에 많은 변화가 이

루어지고 있는데, OECD의 몇몇 국가와 그 외 국가들이 점차 농촌지역의 다양한 개발 잠

재력을 활용하는 다부문적(multi-sectoral), 장소 기반의 접근(place-based approach)을 개발

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선진국들의 농촌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시도는 농촌어메니티에 대한 관심의 증대 등 농촌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변화, WTO체제 

출범 이후 더욱 증대되고 있는 농업정책 개혁에 대한 압력, 분권화 및 내생적이고 협력적

인 지역정책 트렌드 등의 세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OECD, 2006, pp.56-59).

이 같은 새로운 접근은 몇 가지 요소에 의해 특징지워진다. 첫째, 전략적 개발전략은 지

방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넓은 범위의 직간접적인 요소들을 포함한다. 둘째, 내생적

인 지역((local)의 자산과 지식에는 크게 초점이 맞춰지는 반면에 외부로부터의 투자나 이

전에 대해서는 그다지 초점이 주어지지 않는다. 셋째, 중앙정부의 주도성이 줄어드는 반면

에 국가, 지역, 지방 정부에 더하여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개입하는 집합적․협상적인 거버

넌스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같은 정책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의 결과로서 몇몇 국가에서는 농촌지역의 다양

한 잠재력을 파악하여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부문적이고 장소 기반적인 접근방식을 



과거의 접근방법 새로운 접근방법

목     표 평준화, 농가소득, 농가 경쟁력
농촌지역의 경쟁력, 지방자산의 물

가안정, 미활용자원의 개발

핵심 대상부문 농업
농촌경제의 다양한 부문(예: 농촌관광,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등)

주요 수단 보조금 투자

핵심 관계자 중앙정부, 농업인

모든 수준의 정부(초국가, 국가, 지

역, 지방, 다양한 지방의 이해관계

자(공공, 민간, 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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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시키려는 시도를 확대해 가고 있다.

<표 1-1> 새로운 농촌 패러다임

 자료: OECD, 2006, p.15.

2) 농촌개발정책 및 추진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정기환(2002)은 “농정 추진체제 개편 방안”에서 WTO 등에 대비하여 참여농정제도의 확

대와 정책별 위원회제도 활성화, 농업과 비농업이 통합된 농촌지역개발정책의 추진, 농업

회의소 설립, 농정 협의체의 구축과 농․소․정 협의체 개편, 중앙․지방농정의 역할분담

과 기능 조정, 통합적 농촌지역개발과 특별법 제정 등을 제안하였다.

김정연(2004)은 “농어촌지역개발정책 개선방안”에서 농어촌 지역개발정책의 실태와 문제

점을 분석하고, 지방분권에 따른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신설, 신활력사

업의 도입 등과 같은 여건변화를 검토하였고, 농어촌 지역개발정책의 개선방향과 추진과제

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농촌개발정책(계획)과 국토계획체제와의 관계 정립, 삶의질향상

시행계획과 신활력사업계획과의 역할 분담, 중앙부처간 농촌개발기능의 협의․조정 강화, 

농어촌지역개발사업 통합시행지침 마련, 중앙부처간 농어촌 지역개발 조직 및 기능의 재설

정, 광역시․도 단위의 농어촌지역개발계획 수립․추진방안, 시․군단위의 농어촌지역개발 

수립․추진 방안, 파트너십과 주체역량 강화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송미령․박주영(2004)은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체계화방안」에서 균특회계에 의한 농촌

지역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근거법 유무와 공간적 범위 및 사업내용, 추진절차와 방식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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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하여 중복성과 비율성이 존재하고 기존 낙후지역사업과 신활력사업의 연계성이 모호하

다는 점을 지적하고, 현행 추진체계에 대한 대안으로 ① 오지면과 정주권면의 구분을 해제

할 것, ② 마을 단위 사업을 통합하고 포괄보조 방식으로 지원할 것, ③ 신활력사업의 경

우 기존 균형발전특별회계 내 농촌지역개발사업 및 타 부처에서 추진하던 정책사업과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추진 방식 및 내용에서 차별성을 확보할 것, ④ 장기적으로 농촌지역개

발 총괄법을 제정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지방비 부담 때문에 기피하는 사업 중 반드

시 필요한 사업(예: 방재사업)이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예: 소도

읍 육성사업,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등)은 중앙정부사업으로 추진하고, 공모방식으로 추

진되는 사업은 균특회계에서 제외하거나 예산 한도 외 사업으로 인정하는 등 균특회계 대

상 사업을 조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김현호․한표환(2005) 「낙후지역개발사업의 조정방안」에서 낙후지역의 개념과 사업의 

의의를 살펴본 후에 낙후지역 개발사업의 추진실태와 문제점을 검토하여 사업의 조정방안

을 제시하고 있다. 낙후지역개발사업의 문제점으로는 ① 낙후지역 정책의 미 정립 ② 부처

별 사업에 의한 국토 공간의 분할 및 소규모 사업의 난립, ③ 부처간 및 부처 내 사업의  

연계성 부족, ④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적 개발사업의 시행, ⑤ 일반화된 낙후지역 선정기

준의 부재와 그로 인한 중복 및 난립, ⑥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자율성 미

약 등을 지적하였다. 낙후지역 정책 토대의 정립, 지방의 자율성 확보, 중앙부처의 미션을 

고려한 부처간 사업 조정,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개편기준을 마련하고 조정 대상사업을 식별하였으며, 단기적으로는 부처 내 통합을, 중장

기적으로는 부처간 통합을 추진하되 낙후지역발전계획의 도입과 추진기구의 정비가 필요

하다고 보고 구체적으로는 개별법에 의해 이루어지는 관련사업을 체계화시킬 수 있는 통

합법(「낙후지역개발기본법」)의 제정과 포괄적 재원 지원, 재원 사용에 대한 성과평가 시

스템 구축 등의 제도 정비방안을 제안하였다.

윤원근 외(2005)는 「정주권개발사업의 성과분석 및 향후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1990~2004년 기간에 추진된 945개 면을 대상으로 한 ‘농촌정주권개발사업’을 평가하고 향

후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획일적인 투자에 따른 면 지역간 불균형 심화, 계획과 사업실

적의 괴리, 여타의 정책사업과 유사성 혹은 중복성 문제, 느슨한 사업관리로 분산투자 방

치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정주권개발사업의 방향으로는 정주체계를 고려하는 공간

정책으로서 성격을 강화하고 면소재지 활성화사업을 적극 추진하되, 지역 특성에 따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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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방향을 차별화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사업추진체계는 농림부의 사업계획 수립 과정

과 사업 집행 과정에 합리성을 높이되 사업의 기본방향 설정, 주민협의체의 구성과 역할, 

사업 우선순의 결정, 다른 사업과의 연계추진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구체화된 사업지

침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하였다.

강종원(2006)은 「강원농수산포럼」에서 발표한 “강원도 지역가꾸기사업의 현황과 과제”

에서 강원도 내 마을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11개 지역개발사업을 소개한 뒤 중복성 여부를 

검증하였다. 선택을 통한 집중이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군 전체에 대한 계획이나 주변

지역과 연계 없이 별도로 1개 마을이나 면(특정지역)에 사업을 집중함으로써 중복을 초래

함을 지적하였다. 지역가꾸기사업의 문제점으로는, ① 도 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체계가 없는 것, ② 대부분 공모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지역특수성을 무시한 중앙정부 

위주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 ③ 지역종합발전계획 없이 여러 지역에 ‘나누어 주기 식’ 소규

모 분산투자로 효과성이 떨어지는 것, ④ 대부분 사업이 농어촌관광에 초점을 맞추어 농촌

마을 본래의 모습이 없어질 수 있다는 것, ⑤ 단위사업별로 중앙부처는 물론 시․도, 시․

군까지 담당조직이 분절되고 조직이기주의로 재원배분 왜곡 등 비효율성이 초래되는 것, 

⑥ 중앙정부 주도로 정책을 추진하므로 지역발전에 대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비전을 가

지고 지역가꾸기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개별 부처를 상대로 단기적 사업을 추진하거나 전

달자 역할만 수행하는 것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지역가꾸기와 관

련된 국가사업을 지자체(강원도 특성화)사업화하고,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지

역가꾸기사업’ 총괄기구를 구성하여 강원도만의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

다.

이성우(2006)는 「농정연구센터」월례세미나에서 발표한 “농촌지역개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 부처별 체험마을사업의 문제점으로 사업 중복에 따른 비효율성,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 사업지역의 지속(유지) 가능성, 마을주민들의 정부지원사업 의

존성 심화, 사업비의 비목 및 지원의 상이함 등을 지적하였다. 그는 농촌지역개발사업의 

개선 방안으로 사업통합 및 창구의 단일화, 사업의 다양성 및 연계성 원칙의 충실, 사업 

시행부처에 대한 성과지표의 현실화 등을 제시하고 미래지향적 농촌정책의 도입을 강조하

였다.

박경․구자인(2006)은 「중앙-시․군단위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추진체계 정비에 관한 연

구」에서 중앙 및 지방간 정책 추진체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전문가 및 농촌개발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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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명에 대한 설문조사와 외국사례 검토를 통해 농촌개발 추진체계의 개편 방향을 제시하

였다. 현행 추진체계의 문제점으로는 ① 중앙에서 종합적인 추진체계가 마련되지 못하고 

주관 부처별로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시․군 단위에서도 소관 국․과별로 분산해서 사업

을 추진하는 것 ② 중앙과 지방간의 역할분담체계가 불명확하고 시․군 지자체의 자율성

이 미약한 것, ③ 중앙정부가 정책 수립과 실시까지 관여하는 것 ④ 지방에서도 지역종합

개발계획과 개별사업, 개별사업 간의 연계성이 부족한 것, ⑤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들의 

역량이 부족한 것 등을 들고 있다. 추진체계 정비를 위해 중앙정책 및 사업내용의 유연화, 

권한의 지방이전, 지역 단위의 통합적 업무추진, 정책 및 사업의 계획적․종합적 추진, 지

역주민 역량 강화와 민간 전문가그룹 육성이란 기본원칙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바

탕 하에서 ① 농촌개발의 개념과 대상, 범위의 재정립, ② 중앙 단위 사업의 통합과 지방

의 자율권 확대, ③ 시․군별 종합계획 하에 개별사업들의 연계 통합실시 및 종합추진기구

의 강화, ④ 사업의 자율성과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 등을 대안

으로 제안하였다.

이동필 외(2006)의 「농어촌 지역개발․복지분야 지원체계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는 

기획예산처가 추진한 ‘농촌 지역개발․복지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을 지원하기 위한 

단기 정책과제로서 농촌개발 외에 복지부문을 포함하고 있다.  추진체계 정비를 위한 정책

방향으로서 ① 통합지침이나 협의체의 설치 등으로 사업을 담당하는 부처간 연계성을 강

화하거나, ②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관련사업을 지역의 입장에서 통합․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지역계획제도를 도입하고, ③ 관련사업을 어느 특정부처로 이관하여 통합하

는 세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추진체계 정비의 원칙으로서 농촌지역

개발 및 복지지원사업 중 농림부로 이관할 대상사업 선정시 사업목적과 내용에 있어서 유

사한 성격의 사업은 일원화를 원칙으로 하되 중앙부처의 미션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담당

부처를 결정하되, 사업 목적과 내용에 있어서 유사한 성격의 사업이라 하더라도 부처별로 

추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이관이나 통합하지 않고 부처간 통합지침을 

마련하거나 조정 협의체를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농촌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정책과제로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관련업무 조정을 위한 별도의 조직을 설

치․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중앙조직으로는 기존의 ‘삶의질향상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조직으로는 지역혁신위원회 등과 자생적으로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

들 중에서 전문성과 주민참여가 동시에 보장되면서도 지속적으로 지역발전에 대한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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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조정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조직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농촌지역종합개

발계획의 활성화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며, 계획제도의 정착을 위해 지

역개발 관련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위임하거나 재량권을 확대하고, 다년주의 재정과 

포괄보조금화 등으로 예산집행방식을 조정하여 지역의 여건이나 개발의지에 따라 적절한 

사업을 선택하고 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

안하였다.

홍성걸 외(2006)는 「농촌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방행정모델에 관한 연구」에서 

중앙정부 수준에서 부처들간의 정책중복과 정책추진체계의 일관성 부재, 정책조정기능의 

미흡 등으로 농촌정책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고, 기초자치단체는 조직의 체계성, 조

직 전문성, 인력 적절성이 뒤쳐지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농촌정책 전담조직 대안으

로서 기획조정실 전담조직 형, 농촌․농정과 전담조직 형, 농촌개발사업소 전담조직 형, 

TF 전담 조직형 등의 대안을 검토하였으며,  농촌정책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현행 기초자치단체 농정과의 업무기능이 농업기능(농산물유통담당, 축산담당 

등), 관리기능(농업관리담당, 농지․기반조성 담당 등)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농촌정책을 

기획․조정할 수 있는 기능(농촌정책담당)을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제도적으로 확보할 것

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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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한국 농촌개발정책 및 추진체계의 실태와 변화동향

1. 농촌개발정책의 실태와 문제점

1) 농촌개발사업 관련 제도의 변화

우리나라 농촌개발정책은 1960년대의 지역사회개발사업, 1970년대의 새마을사업, 1980년

대의 정주생활권 개발전략, 1990년대의 농어촌 정주생활권개발사업 및 농어촌생활환경 개

선사업, 1990년대의 오지․도서종합개발사업, 산촌종합개발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 2000년

대의 소도읍육성사업, 접경지역지원사업, 신활력사업 등으로 다양화 되어왔다.

 1970년대에서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는 농촌 생활환경개선 중심의 정책사업들이 농촌

개발을 주도하였다. 이 시대를 대표하는 새마을사업과 정주권개발정책, 오지종합개발정책 

등이 전형적인 이러한 생활환경개선 중심의 농촌개발사업들이었다.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농촌개발정책의 흐름에 뚜렷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2005년부터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계획」이 수립․시행되면서 농촌개발정책은 지역개발 촉진, 복

지기반 확충, 교육여건 개선, 복합산업 활성화 등으로 그 영역이 넓어지는 한편, 농촌지역

개발사업 분야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전원마을조성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농촌전

통테마마을사업, 어촌체험마을사업 등으로 다각화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농촌개발 분야는 유사한 사업들이 다양한 부처들에 의해 분산적으로 추진

되고 있고, 농촌개발정책에 대한 개념과 내용에 대해서 일반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

으며, 사업마다 추진방법과 체계가 각기 달라서 매우 혼란스러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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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규 주요내용 (제정당시) 비   고

농촌근대화촉진법

[1970.1.12]

농지의 개량·개발·보전 및 집단화와 농업의 기계

화에 의한 농업생산력을 증진시키고 농가주택을 

개량함으로써 농촌근대화를 촉진

-

국토이용관리법

[1972.12.30]

취락지구개발: 농어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서 

개발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구
취락지구정비

도서개발촉진법

[86.12.31] 

도서지역의 생산 · 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 

· 확충으로 생활환경을 개선
도서개발사업

오지개발촉진법

[1988.12.31] 

산업 및 생활기반시설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낙후된 오지지역을 종합적으로 개발함으

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기하고,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여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을 도모

오지개발사업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1990.4.7]

농수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어촌의 소득

원을 확충하며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농어촌을 쾌

적한 생활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농어민의 복지

향상에 이바지

정주권개발사업

문화마을조성사업

농어촌도로정비법

[1991.12.14]

도로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농어촌도로의 개설, 

확장 및 포장과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 농어

촌지역의 생활환경개선과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

면도, 리도, 농도 등 

농어촌도로 정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1994.1.7]

건설부장관은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

저하게 낮은 지역 등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발촉진지구를 

지정

개발촉진지구사업

농어촌정비법

[1994.12.22]

농수산업생산기반, 농어촌생활환경과 농어촌휴양

자원 및 한계농지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비·

개발,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농어촌생활환경

개선을 촉진

농어촌생활환경개

선사업

산림법시행령 [일부개

정1995.6.23] 

산림청장은 산림의 이용·개발 등 임업발전을 위

하여 산촌다목적 종합개발사업, 산림휴양도시 개

발사업 ,목조주택 전원단지조성사업 등의 사업을 

시행 

산촌개발사업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1995.12.29]

낡고 헐었거나 불량한 농어촌주택의 개량을 촉

진, 농어촌지역에 있어서 뒤떨어진 주거환경의 

향상을 도모

농어촌주거환경개

선 사업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2001.1.8] 

도시와 농촌의 중간지역이라 할 수 있는 읍지역

을 주변 농어촌의 중심거점지역으로 육성
소도읍육성사업

 접경지역지원법

 [2000.1.12]
남북분단에 따른 대치상황으로 인해 개발되지 못했

던 휴전선 인근 지역의 발전을 촉진
접경지역지원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법

[2004.1.16]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혁신 및 특성에 맞

는 발전을 통하여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
신활력사업

<표 2-1> 농어촌지역개발관련 제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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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유형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발계획 및 지원제도는 

매우 다양한 바, 현행 농촌지역개발사업은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 분류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계획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물리적 공간계획(생활환경개선계획)과 부문계획(산업진

흥계획), 계획의 수준에 따라 기본계획과 사업계획(실시/실행계획), 법적 근거 유무에 따라 

법정계획과 비법정계획, 대상지역의 계층적 위계에 따라 전국계획, 시․도 단위계획, 시․

군 단위계획, 읍․면 단위계획, 지구․마을 단위계획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하게 분류되는 농어촌 지역개발계획들은 각 추진기관의 미션, 근거법률의 

관리귀속 등에 따라 여러 중앙부처에 분산되어 있으며 중앙부처의 자체 지침 등에 따라 

추진되는 비법정사업까지 고려하면 매우 복잡한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1)

농림부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1990년)과 농어촌정비법(1994년)의 제정과 함께 농촌의 

생활환경정비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바(농어촌

정비법 제2조), 그 하위체계의 주요사업으로 ① 정주권개발, ② 문화마을 조성, ③ 농촌마

을 하수처리시설, ④ 농가주거환경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밖에 유관 사업

으로 농촌휴양자원개발사업(농어촌정비법 제66, 67조),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농업농촌기본

법 제38조), 농촌전통테마마을사업(농촌진흥법 제13조) 및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농어촌정

비법 제2조) 등을 시행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농어촌생활여건 중 도로, 주택, 상하수도, 마을정비 등에 치중하였으며, 구

체적 사업으로는 읍 단위를 대상으로 하는 소도읍육성사업(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과, 면단

위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오지종합개발사업(오지개발촉진법), 도서종합개발사업(도서개발촉

진법), 농어촌도로정비사업(농어촌도로정비법),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농어촌주택개량촉

진법)2) 등이 있다.

이 밖에 해양수산부와 산림청에서는 농림부와 행정자치부가 포괄하지 않는 면단위 지역

(어촌과 산촌)을 대상으로 이들 지역의 특수한 여건을 반영한 정주권개발사업의 일종인 어

1) 최근(2002. 2.4) 제정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는 군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물리적 

개발계획의 기본이 되는 계획으로써 군의 도시계획을 새롭게 인정하고 있어(제5조) 계획체계를 더

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2) 이 사업은 2007년에 농림부로 이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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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종합개발사업(농어촌정비법)과 산촌종합개발사업(산림기본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환경부

는 면 단위 하수도정비사업을, 건설교통부는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지역균형개발및중소기

업육성에관한법)을 추진하고 있다.

<표 2-2> 중앙부처별 소규모 개발사업

주관

부처
사업명칭

사업범위
사업기간 근거법령 및 기타

읍면 마을 주택

 행

 정

 자

 치

 부

농어촌

주거환

경개선

사업

지붕개량사업 ○ ’67-’75 ’76년 이후 불량주택개량으로 확대 발전

불량주택개량사업 ○ ’76-현재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95.12.29)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불량화장실개량사업 ○ ’80-’96 ’79년부터 지자체별로 추진

입식부엌개량사업 ○ ’91-’96 ’83-’90까지 일부 지자체별로 추진

농어촌빈집정비사업 ○ ’97-2008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취락구조개선사업 ○ ’76-’94
농어촌마을 하수도, 기반시설 정비

’95년 이후 종합적인 마을개발사업으로 
확대 추진

패키지마을조성사업 ○ ’95-현재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소도읍개발사업 ○ ‘72-현재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2001.7.2)

오지종합개발사업 ○ ’90-2004

오지개발촉진법(‘88.12.31)
1차 10개년 계획(’90-’99)
2차 5개년 계획('00-'04)
3차 5개년 계획('05-'09)

도서종합개발사업 ○ ’88-2007

도서개발촉진법(‘86.12.31)
1차 10개년 계획(’88-’97)
2차 10개년 계획(’98-'07)
3차 10개년 계획(’08-'17)

아름마을 가꾸기시범사업 ○ 2001-2004 상향식 마을단위종합개발사업

 농

 림

 부

정주기반촉진사업 ○ ’90-현재 농어촌정비법('94.12.22)

문화마을조성사업 ○ ’91-현재 농어촌정비법

녹색농촌체험시범마을사업 ○ 2001-현재
농업․농촌기본법

상향식 마을단위종합개발사업

 농

 진

 청

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 ○ ’83-현재
농촌진흥법, ’97부터 행자부에서 농진청 

사업으로 이전하여 통합추진

농촌 전통테마마을 육성 ○ ’02-현재 농촌진흥법

산림청 산촌종합개발사업 ○ ’95-2004 산림기본법

해양
수산부

어촌종합개발사업 ○ ’95-2006 농어촌정비법

건설

교통부
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 '96-현재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주 : 개발촉진지구는 엄밀하게 보면 시․군의 일부에 지정되는 낙후지역 개발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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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 추진의 문제점

(1) 계획 및 집행체계의 완결성 미비

지역 단위에서 장기적 지역발전 비전과 전략을 근거로 해당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시설 

및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개발사업이 추진되기 보다는 관련 부처가 제시하는 지침에 근거

한 사업계획에 따라 개발사업이 집행되고 있다. 따라서 시․군이 자체적인 비전계획 또는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경우에도 실제 농촌개발사업은 관련부처의 지침에 의해 결정되

어 추진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부처별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개별법이나 지침에 의해 오히려 토지이용 등이 변경됨으

로써 절차적 완결성이 결여되고, 부처별 사업은 도-시․군-읍․면-사업지구 혹은 마을 등의 

공간적 위계, 농지․취락 등의 연계나 조화 등을 고려함 없이 진행됨으로써 공간적 완결성 

결여되고 있다.  

(2) 계획수립 및 집행주체의 다원화와 상호 연계성 부족

전반적으로 농촌개발에 직간접으로 관련된 제도가 매우 복잡하여 위계질서와 사업내용

의 구별이 불분명하다. 

개발사업의 계획수립 및 집행주체가 다원화되어 있고 유사 계획 및 사업이 중복 시행되

고 있는 반면, 계획의 수직적, 수평적 연계가 부족하여 자치단체 차원에서 통합적 지역개

발의 추진이 곤란하다. 소도읍육성, 면지역개발, 마을정비, 주택개량, 산촌개발, 오지개발, 

도서개발, 어촌개발, 생활용수개발, 도로정비, 자연환경보전사업 등 유사한 개발사업이 각

기 별도의 법률에 근거하여 부처별로 분산되어 시행되고 있다. 사업의 추진단위도 사업별

로 읍․면, 마을․지구(단지), 개별사업 등으로 제각기 달리하고 있어 일정한 원칙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부처간은 물론 부처내에서도 지나치게 세분화된 개발사업들이 상호 연계성이 결여된 채 

추진되다보니 사업이 시행되는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동일한 사업이라도 소관부처 사업방

식, 사업일정, 투자재원 등을 서로 달리하는 파편화된 개발(fragmented development)을 면

키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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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중앙과 지방간의 정책파트너십 기능 부족

지방에서 집행되는 농림관련 업무들은 시․도의 농정국과 시․군의 농정과(혹은 농업기

술센터)와 연계되어 있어 체계상 혼란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의 경우는 행정계통과 지자체의 실정이 다양하여 중앙이나 지방 모두 통합이나 조정 기능

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가 미비하다.

<그림 2-1> 농촌개발사업의 중앙․지방간 추진체계 예시

(4) 산발적 분산개발로 인한 비효율성과 비형평성

농림부, 행정자치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 농촌지역 관련 부처들이 각 부처의 정책 목

표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농촌지역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 부처별로 개별 사업을 추진할 경

우 농촌 전체로는 투자의 중복성과 사업간의 연계성 부족에 따른 비효율성이 초래될 우려

가 크고,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유사 정책을 집행하는 부처들이 정책에 따라서 농촌지역을 

분할하여 관리함으로써 농촌지역 정책의 통합성이 약하다. 부처 내의 사업일지라도 사업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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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계성이 적고, 농촌 지역개발을 위한 중장기적 비전 제시가 미흡하다. 

각 추진 주체들이 저마다의 목표와 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경우 투자우선순위의 왜

곡과 재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중앙부처 차원에서 투자우선순위에 대

한 고려 없이 재원이 배분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관련 재원을 통합 운

용하지 못한 채 사업별로 주어진 재원을 집행하기에 급급한 형편이다.

(5) 하향적 계획체계 및 계획내용의 부실

대부분의 소규모 개발사업은 사업내용, 사업방식, 추진일정, 사업지구 선정 등이 중앙정

부로부터 하달되는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계획 또는 지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치

단체의 특수성, 창의, 개발수요 등이 반영될 여지가 거의 없다. 또한, 법령이나 지침 등으

로 투자분야와 대상사업이 사전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당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개발

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중앙정부의 사업구상이나 내용이 매우 단순하고 정형화된 틀로 구성되어 있고 그 조건

에 맞추어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독자적인 계획의지나 특성

있는 개발구상을 가지거나 추진할 여지가 거의 없다.

계획수립과 집행이 외형적으로는 중앙과 지방간 역할분담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

로는 중앙정부가 계획 또는 지침을 결정하고 자치단체는 배정된 사업물량을 기계적으로 

집행하는 단순 구도로 되어 있다.

거의 모든 개발사업이 도로 등 생활기반시설과 경지정리 등 산업기반시설과 같은 물적 

개발사업에 치중되어 있어 지역 고유의 환경, 경관, 문화, 향토 등과 같은 특성자원을 살리

는 장소판촉, 이벤트 등 소프트한 비물적 개발은 간과되고 있다.

(6) 지방의 농어촌 지역개발 역량의 취약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집행은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의 참여 폭을 

좁혀왔으며, 자주적․내발적 개발능력과 지도력을 상실하게 하는 문제를 초래하였다. 특히, 

'90년대 중반 이후 지방정부가 추진해 온 구조조정은 농림업 부서의 축소와 인력 축소로 

나타나고 있어 지방농정의 구현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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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촌개발정책 추진체계의 변화동향

  1) 중앙 차원의 농촌개발 추진체계 변화동향

(1) 삶의질향상계획의 추진

 정부는「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삶의질향상특별법”이라 한다)을 제정(‘04.3)하고 범정부적인 삶의질향상위원회를 구성하여 

15개 부처(청)에서 시행하는 농어촌 복지‧교육‧지역개발 등을 포괄하는 “농림어업인 삶의

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이하 “삶의질향상계획”이라 한다)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은 통합적 농촌개발정책 추진체계의 구축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삶의질

향상계획”은 농산어촌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범정부적으로 기획․조정을 할 수 있는 추진

체계를 만들어서 추진했다는 측면에서 볼 때 획기적인 정책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개발계획 체계는, 5년마다 농어촌주민 복지실태 등 

조사, 부처협의, 지자체 수요, 지침수립 등을 통해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삶의질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국회에 보고하고, 기본계획 종료후 전문 연구기관 등

을 통해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3)

또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 평가토록 하고 있다. 각 부처별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3) 정부는 농림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5

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특별법 제5조).

   1. 농림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2. 농림어업인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4. 농산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5. 농산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에 관한 사항

   6. 농산어촌 향토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7.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촉진에 관한 사항

   8. 농산어촌 거점지역의 육성에 관한 사항

   9. 소요재원의 투자계획 및 조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농림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의 지역개발 등에 관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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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연차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평가단에서 평가

하고, 실무위원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4)

중앙부처의 5개년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도에서는 시·도계획을 시·군에서는 시·도

계획에 따라 시·군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5)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추진조직의 체계는 삶의질위원회, 삶의

질 실무위원회, 삶의질위원회 사무국 및 삶의질향상대책 지원팀으로 구성된다.

 첫째, 삶의질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 관계부처 장관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간사위

원: 농림부장관), 학계 및 농어업 관련단체 대표를 위촉직 위원으로 하여 25인 이내의 위

원으로 구성된다. 삶의질위원회는 삶의질 관련 정책을 총괄 · 조정하고, 기본계획을 심의

하여 수립 · 변경하고, 그 추진실적을 점검 · 평가한다.

  삶의질 실무위원회는 농림부장관을 위원장, 관계부처 차관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학

계 및 농어업 관련단체 대표를 위촉직 위원으로 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연

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조정, 시행계획의 점검 · 평가, 농어촌 특별세로 지원되는 사업

의 총괄 · 조정 및 점검 · 평가를 담당한다.

삶의질 위원회 사무국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운영에 관한 행정업

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두며, 농림부 농촌정책국장을 사무국장으로 한다. 사무

국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사무국장 밑에 삶의질향상대책지원팀을 두며, 팀장은 농림부 농촌

정책과장으로 한다. 사무국장은 회의 의안의 준비 및 심의결과의 정리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과 상정 안건의 사전검토와 조정에 관한 사항, 서무·인사·회계 등 행정지원에 관한 사

4)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특별법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당해 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3월까

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특별법 제7조(시·도계획 및 시·군계획의 수립)

 ①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도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지

역개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및 군수는 시·도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군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각각 시·도계획 및 시·군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관할지역의 

관련기관·민간단체·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시·도계획 및 시·군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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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확정된 과제의 추진상황 점검·평가 등 사후처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위원회

 ∙위원: 25명 이내

   - 당연직: 관계 부처 장관 15명

   - 위촉직: 학계, 농어업인 단체 9명

 ∙위원장: 국무총리

 ∙위촉직 위원 임기:  2년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실무위원회

 ∙위원: 25명 이내

   - 당연직: 관계 부처 차관 15명

   - 위촉직: 학계, 농어업인 단체 9명

 ∙위원장: 농림부장관

 ∙위촉직 위원 임기: 2년

삶의질 시행계획 점검‧평가단 사무국

∙ 인원: 21명

  - 각 부처 추천 학계, 농업인단체 선임

∙ 분야: 총괄, 복지, 교육, 지역개발, 복합산업

  - 총괄팀 : 평가단장, 각 분과 팀장 등 

∙임기: 2년

∙ 사무국장: 농림부 농촌정책국장

∙ 지원팀장: 농촌정책과장

∙ 전담인원: 3명

<그림 2-2> 삶의질향상계획 추진체계

삶의질향상 시행계획 추진분야는 2007년의 경우 복지, 교육, 지역개발, 복합산업의 4개 

분야로 구성된다. 

농산어촌 복지기반 확충(4개 세부분야, 26개 과제) 분야는 농산어촌 사회안전망 확충, 농

산어촌 보건·의료 기반확충, 농산어촌 영유아 및 여성복지 지원강화, 농산어촌 노인복지 

증진 등의 세부 분야로 구성된다.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3개 세부분야, 19개 과제) 분야는 농산어촌 학교 학생의 교육기

회 강화, 농산어촌 학교 학생의 교육에 따른 부담경감, 농산어촌 학교 교원 근무여건 및 

교육환경 개선 등의 세부 분야로 구성된다.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3개 세부분야, 39개 과제) 분야는 인적역량 강화, 농산어촌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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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고려한 지역종합개발, 기초생활 여건개선 등의 세부 분야로 구성된다.

농산어촌형 복합산업 활성화(4개 세부분야, 29개 과제) 분야는 향토산업의 진흥, 농산어

촌 체험·휴양 기반구축 및 활성화, 농산어촌의 경관보전 및 어메니티 자원화, 도·농교류 활

성화 등의 세부 분야로 구성된다.

세부추진과제 담당 기관은 12개 부처 3개 청이 담당 사업별로 추진(‘07년, 총 113개 과

제)하며, 부처별로 보면 농림부가 37개, 농촌진흥청이 18개, 해양수산부가 14개, 교육부가 

14개, 문화관광부가 7개, 보건복지부가 5개, 행자부가 4개, 산림청이 4개, 환경부가 3개, 여

성가족부가 2개, 정보통신부가 1개, 건설교통부가 1개, 과학기술부가 1개, 노동부가 1개, 소

방방재청이 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5개년 삶의질향상 기본계획의 투융자계획은 

다음과 같다. 

  

<표 2-3> 5개년 기본계획 재원별 투융자 계획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합계(억) 비율(%)

투융자합계 28,140 35,854 41,960 46,101 50,676 202,731 100

○국  비 15,101 18,981 23,938 27,117 30,390 115,527 57

 -119조재원 8,778 12,361 15,958 18,304 21,461 76,862 (38)

 -119조외 재원 6,323 6,620 7,980 8,813 8,929 38,665 (19)

○지방비 12,364 15,694 16,812 17,746 19,043 81,659 40

○기 타 675 1,179 1,210 1,238 1,243 5,545 3

  <표 2-4> 5개년 기본계획 분야별 투융자 계획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합계(억) 비율(%)

투융자 합계 28,140 35,854 41,960 46,101 50,676 202,731 100

○복지증진 4,151 6,535 7,123 7,664 8,753 34,226 16.9

○교육여건 3,380 6,362 7,071 7,298 7,362 31,473 15.5

○지역개발 16,884 18,895 22,579 25,452 28,670 112,480 55.5

○복합산업 3,725 4,062 5,187 5,687 5,891 24,552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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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직은 삶의질향상계획 추진의 초기 단계로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기본계획 수립시 관련 사업들의 단순한 취합에 그친다는 비판이 있다. 이는 기획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조직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서 비롯된다. 농림부만의 계획으로 인식되

어 타 부처의 능동적 역할을 약하게 하고, 사무국은 농림부 직원만으로 구성되고 행정지원 

등의 기능에 국한되고 있다. 따라서 삶의질향상 주요사업 관계부처 총괄과장으로 추진단을 

구성하여 비상설 T/F팀으로 운영하고, 총괄담당자(4~5급)로 삶의질향상 대책 지원팀을 상

설 T/F팀으로 운영하여 기획기능 강화할 필요가 있다.

농산어촌 대상 사업의 체계적 계획 수립 및 추진의 어려움이 있다. 별도의 재원을 통한 

사업추진이 아니라 각 부처별 중기재정계획에 따른 계획 수립방식으로 인한 추진상 한계

가 있으나, 농산어촌은 국토의 일부이므로 모든 사업을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농산어촌 복지 · 교육 · 지역개발 사업의 구체적 사업대상지와 

지원내용을 계획단계에서 공개하고 삶의질향상 (실무)위원회 차원에서 조정하여 사업 중복

의 방지와 체계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각 부처의 모든 농산어촌 대상 사업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종합적 계획이 되지 못하고 

있다. 삶의질향상 계획에 포함되면 점검·평가 및 자료요청 등 업무가 증가하므로 삶의질향

상계획에 포함되는 것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5개년 기본계획상 세부사업, 투융자 계획이 미래 예측적인 것이므로 실제 시행계획과 차

이가 있다. 이는 각 부처별 예산상황, 사업별 우선순위 변동 등의 변수로 5개년 기본계획

과 상이하게 계획이 수립되고 추진되기 때문이다. 또한, 시행계획의 점검·평가가 개별 사

업에 대한 평가에 그치고 전체적인 삶의질 영향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시·도 계획은 수립·집행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뿐 점검·평가에 대해서는 규정이 미비

하다. 중앙행정기관 단위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삶의질향상사업 추진현황을 점검

하고 있으나, 시·도(시·군) 계획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점검·평가에 대

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따라서 시·군 계획에 대해서는 시·도에서 자체평가를 실시

하고, 점검평가단을 통해 지방이양사업과 시·도 계획 평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평가기간이 짧고, 서면평가로 인해 심층평가 어려움이 있는 바, 상시 평가체제를 마련하

고 현장 확인 및 사업담당자의 의견청취를 통해 자료를 축적하여 평가의 타당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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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07예산(억원) 현 담당부처 이관부처

 신활력사업

 오지종합개발사업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농어민연금지원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1,882

1,129

180

761

1,154

행자부

행자부

행자부

복지부

행자부

농림부

농림부

농림부

농림부

환경부

(2) 부처간 관할 사업의 이관

그간 각 부처별로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분산 시행함에 따른 유사․중복문제의 해소 및 

체계적인 지역개발 추진하기 위해 2007년부터 일부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농림부 중심으

로 통합․개편하였다.

아직은 부처간 이관된 사업의 내용․대상지역 등에 있어서 기존사업과의 실질적 통합을 

통한 시너지화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신활력사업․오지종합개발사업 등을 농림부로 이

관하였으나 종전의 사업내용․방식 등을 그대로 시행중이다.

그러나 그 동안 부처별로 수많은 유사․중복사업이 만들어지고 부처간 할거주의에 의해 

통폐합이나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농촌개발 분야 전반에 걸쳐 복잡다기한 추진체

계를 개선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5> 농어촌지역개발 관련 이관 대상사업

                                                                        

이미 통합된 사업들 중에서 오지종합개발사업과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을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통합하되, 생활여건개선 부문에 한정하고, 사업간 차이가 있는 지원기준을 

단일화 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 기초생활서비스에 대한 시․군별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하고, 업무추진 성과에 대한 심사 및 평가 강화하여 사업성과 환류(feed 

back)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서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분야별․공간단위별 유사․중복사업을 구분하여 부

처의 미션과 기능에 맞추어 통합․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간의 

단순한 통폐합에 그치지 말고, 농촌사회의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고 미래지향적 농촌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업그래이드 또는 리모델링할 필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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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 차원의 농촌개발 추진체계 변화동향

(1) 광역지자체 단위의 농촌개발 추진체계 사례

 

  ① 강원도의 새농어촌건설정책과 추진체계

새농어촌건설운동은 IMF 이후 침체된 도내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된 운동으로 사업 보다는 운동적 측면이 더욱 필요했다. 이에 따라 농어촌 주민들이 

운동에 적극 동참하게 하기 위하여 3가지의 목표와 3가지 이념을 제안하였다.

새농어촌건설운동의 3대 목표는 「실사구시」, 「자력갱생」, 「자율경쟁」이다. 실사구

시(實事求是)는 현재 마을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 새로운 도전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어려운 농촌문제, 마을문제를 해결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자력갱생(自力更生)

은 남의 도움을 받지 말고 마을 주민들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자는 것으로서, 강원도 농어

촌 주민들의 힘으로만 농어촌 마을을 바꾸어 강원도의 힘을 보여주자는 의미를 담았다. 그

리고 자율경쟁(自律競爭)은 주민과 주민간의 건건한 경쟁을 통해 마을을 발전시키고, 또 

마을과 마을의 건전한 경쟁을 통해 지역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담았다. 

또한 과거와 같이 어떠한 사업을 행정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과 마을 

간의 건전한 경쟁을 통해 우수한 마을을 선정하고 나아가 강원도 전체 농어촌을 발전시키

고자하는 Win-Win 전략을 담았다. 특히 이와 같은 마을단위의 경쟁과 평가를 통해 우수

한 마을들을 선정한 것은 국내에서 처음 도입한 방법이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의 3대 이념은 정신, 소득, 환경으로 이를 통해 주민(마을) 스스로 마을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새농어촌건설운동은 실사구시, 자

력갱생, 자율경쟁을 기조로 하여 정신, 소득, 환경의 세 분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다. 정

신은 의식․발상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지식과 기술 습득을 위한 벤처정신, 무한경쟁시대

의 농어업환경을 스스로 개척하는 프런티어 정신, 생산기술, 경영, 마케팅의 고도화․정보

화를 위한 최고의 전문가, 신지식인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의 추진과 관련하여 우선 공무원들의 시책 설명회를 시작으로 참여를 

원하는 각 마을 이장이 주축이 되어 마을추진단을 구성하게 된다. 

마을추진단을 중심으로 각 마을에서는 정신, 소득, 환경에 대한 분야별 계획을 수립하여 

1년 이상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다양한 소규모 마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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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들을 추진하고 마을 발전계획을 구상한다. 이 때 우수마을 심사를 위해 주민의 여러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계획서가 함께 작성된다. 

운동의 추진과정에 도 우수마을 선정에 자신이 있는 마을은 해당 시․군에 도 심사에 

대한 응모 신청을 한다. 시․군에서는 신청한 마을에 대해 자체 평가를 통해 경쟁력 있는 

2~3개의 도 우수마을 응모 가능 마을을 강원도에 신청한다. 이 과정에서 도 응모마을과 

시‧군 우수마을을 선정하게 되며, 시‧군 우수마을로 선정된 마을은 다음 해에 다시 도 우

수마을로 응모하기도 한다. 

혁신역량사업비 지원
(도 3억+시‧군 2억)

새농어촌건설운동 마을추진단 구성
(이장, 작목반, 청년회, 노인회, 부녀회 등)

새농어촌건설운동 전개
(정신분야, 소득분야, 환경분야)

응모(평가자료 및 현지실사)

혁신역량사업비로 지역 
활성화 사업 추진

시‧군 1~2개
우수마을 응모

시․군

강원도

우수마을

자문단‧도 평가자료 및 현지실사에 
의한 평가

우수마을 혁신역량사업비 지원

특성화마을

<그림 2-3> 새농어촌건설운동의 추진체계

시‧군에서 도 우수마을을 추천하면 도에서는 새농어촌건설운동 자문단을 중심으로 우수

마을 선정단을 구성한다. 우수마을 선정단은 18개 시‧군에서 추천된 마을을 대상으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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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현지실사를 통해 그동안 운동의 추진성과, 마을발전계획 그리고 향후의 마을발전 

가능성을 평가하여 우수마을을 최종 선정한다.

현재까지 선정된 우수마을은 총 175개 마을로 1999년에는 10개 마을, 2000년부터 2004년

까지 15개 마을씩, 2006년부터 30개 마을을 우수마을로 선정하였다. 이중 2000년부터는 어

촌마을을 1개 마을씩 선정하였으며, 2005년부터는 2개의 어촌마을을 선정하고 있다. 

또 선정된 우수마을에 대한 성과측정 및 평가 차원에서 2004년부터 2개씩의 대표우수모

델마을을 선정한다. 대표우수모델마을은 우수마을 선정 후 5년간의 마을발전 상태를 평가

하여 선정하고, 선정된 마을에는 1억원씩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6개의 대표우수모델마을

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포괄적 혁신역량사업비 5억원(도비 3억, 시․군비 2억)이 

지원된다. 지원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용지침이 없으며, 사업비는 주민들이 스스로 계획

을 세워서 집행한다. 이를 통해 우수마을들은 각 마을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며 이 

과정에서 마을 스스로 특성화 마을로 육성한다. 

도 우수마을로 선정되는 기간은 1999년부터 2001년까지는 약 1년 이상 소요되었으나, 

2002년부터 선정된 우수마을의 경우 대부분 2~4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의 주체적‧궁극적 중심은 농어업인이다. 운동의 추진 또한 농어업인 개

개인을 비롯한 작목반, 영농회, 부녀회, 생산자 단체 등 마을단위 추진단이 주체가 되어 스

스로 자율 실천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자구노력과 운동의 조기 정착을 위해, 

행정에서는 전담지원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또 강원도를 비롯한 시․군자치단체와 대

학‧연구기관‧농업계학교 등 학계, 농협 등 생산자 기관‧단체 등에서 상호 분업적 체제를 

구축하여 새농어촌건설운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을 지원하는 행정의 조직체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새농어촌건설운동의 

시작은 1998년 11월이나 이때에는 전담부서 없이 농어촌정책과가 담당하여, 관련분야 전문

가들에게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새농어촌건설운동의 조직은 1999년 3월 17일 처음으로 T/F팀을 구성하여 1년간 운영하

였다. 팀 명칭은 “새농어촌건설운동지원본부”하고, 본부장에 행정부지사를 두고, 팀장(4급) 

1명, 실무자 4(5급 2, 6급 1, 7급 1)명 배치하였다. 이때 처음으로 10개의 우수모델마을을 

선정하였다. 그러나 이 조직은 농정산림국에 있기는 하였으나 조직적으로 새농어촌건설운

동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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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2월 조직개편을 통해 농어업정책과 새농어촌건설운동계를 설치하고 5급 1명, 6급 

2(행정․농업)명 등 3명을 두어 명실상부한 조직을 갖추게 되었다. 이때부터 새농어촌건설

운동에 대한 조직화․체계화가 시작되었다. 당시 인원은 3명으로 적었지만, 신규로 계 단

위의 조직구성은 강원도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논란의 대상이었다. 비록 인력이 3명이

었으나, 강원도만의 사업 추진을 위해 계 단위 조직을 새롭게 신설해야 하는 것은 내부조

직에 있어서 적지 않은 부담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의 구성은 새농어촌건설운동에 대

한 도지사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농어업정책과

농

어

업

정

책

농

어

업

소

득

새
농
어
촌
건
설
운
동

농

지

관

리

양

정

계

<그림 2-4> 새농어촌건설운동계 설치 이후 강원도 농어업정책과 조직도 

이후 2001년 가을까지 새농어촌건설운동만을 담당하던 것에서 인력의 충원 없이 “농

업․농촌 정보화”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당시 강원도는 정보화시범마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던 시기로 “정보화마을” 정보화 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는 있으나, 정보화마을 이

외의 농촌마을에 대한 PC의 보급 및 교육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이는 우수

마을에 대한 평가 항목 중 홈페이지 구축, 전자상거래, 정보화 교육, 이메일 보유 현황 등

이 포함되어 있는 새농어촌건설운동에서도 정보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업무의 

영역이 확대된 것이다.

2004년부터 새농어촌건설운동에 큰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

터 농촌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의 추진은 강원도 새농어촌건설운동 조직 및 명칭에 큰 

변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또 2004년부터 농림부에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추진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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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변화의 요구는 더욱 심화되었었다고 할 수 있었다. 이에 2004년 새농어촌건운동 담당을 

“농어촌개발담당”으로 팀 명칭을 개편하게 되었다. 그러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농림부

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청내의 업무조정 관계로 건설도시국의 주택지적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에 2005년 3월 업무조정을 통해 주택지적과로부터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업무를 이관받아 담당하게 되었으나, 인력충원 없이 3명이 새농어촌

건설운동(행정6급 1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및 농업․농촌정보화 사업(농업7급 1명)을 

담당하게 되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시작후 8년째 접어든 2006년부터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2000년부터 15개, 2005년부터 30개의 우수마을을 선정하면서 우수마을의 숫자가 기하급수

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선정된 우수마을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한 요구, 본 운동의 전국적 

확산방안, 세계화 방안 등이 내적․외적으로부터 강하게 요구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담당

인력을 기존의 3명에서 신규로 6급 행정 1명을 보강하여 담당 1, 행정6급 2, 농업7급 1 등 

4명으로 확대되었다. 담당업무는 행정6급 1명은 새농어촌건설 우수마을 선정, 활력화 업무, 

신규로 보강된 행정6급 1명은 새농어촌건설 전국화․세계화, 마을혁신체계(Village 

Innovation System; VIS) 업무를, 그리고 농업7급 1명은 기존의 농업․농촌정보화, 농촌마

을종합개발사업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담당부서의 명칭이 농촌개발담당임에

도 불구하고 새농어촌건설운동을 중심으로 하고, 농업․농촌정보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을 병행하는 것은 그만큼 강원도의 새농어촌건설운동에 대한 애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은 정신․소득․환경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의 

특징을 이러한 정신․소득․환경의 이념 측면에서 혁신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신 측면에서 보면 규모화와 비용구조 혁신을 이루었다. 개별 농가 단위의 영농에

서 품목별 작목반 구성과 더 나아가 주민 전체의 조직화를 통해 비용 절감을 추구하였으

며, 상품 및 마케팅 혁신을 위해 신기술의 도입을 통한 새로운 작목을 도입하였다. 그리고 

신기술 도입을 위해 시‧군 농업기술센터 및 관련 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새로운 작목과 기

술 도입을 실천하고 있다.

또한 농산물 생산 후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1차 가공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

와 더불어 마을 발전계획을 주민 전체가 참여하여 수립하고 있고, 서비스 혁신을 위해서 

농촌관광 및 경역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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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도입‧강력한 결속력‧새로운 품종과 기술 채용‧틈새시장 개척‧벤처농업 추구‧부가가치 제고‧미래비전 공유

정  신

새농어촌 
건설운동

소  득 환  경

‧철저한 상품 관리

‧총소득 증대 추구

‧차별화된 농산물 생산

‧신상품 개발과 상품 개선

‧생력화 기술

‧노력비 절감

‧규모확대와 조직화

‧고정비용 분산

‧소비자와 직거래 실시

‧현장기술 개발

‧전자 상거래 실시

‧농가 수취가격 제고

‧여가‧휴식공간 제공

‧농산물 생산 현장 체험

‧소비자 신뢰 제고 

‧농촌관광과 특산품 판매

‧자연자원의 소득화

‧농촌체험 프로그램의 다양화

‧소비자 사후관리

‧친환경농업 실천

<그림 2-5> 새농어촌건설운동의 혁신성

둘째, 소득 측면에서 보면 먼저 상품혁신을 위해 공동 소득사업으로 한우, 버섯 등 새로

운 품종을 도입하여 차별화된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상품 및 서비스 혁신을 위해서는 

고정 소비자 확보 및 소비자 기호를 파악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마케팅 혁신의 일환으로 전 가구에 컴퓨터 보급 및 교육을 통해 전자상거래를 실시하여 

소비자로부터 주문 생산과 직거래에 의해 수취가격을 제고시키고 있다. 또한 마을 전체가 

공동선별․공동계산을 실시하고 있으며, 마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브랜드화를 통해 경

쟁력을 제고시키고 있다.

셋째, 환경 측면에서는 그린투어리즘 등 소비자 지향 농업을 실천하여 서비스 혁신을 꾀

하고 있다. 대부분의 우수마을은 소비자 초청 행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여가․휴식공간 등

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환경농업의 실천과 품질인증을 통해 소비자로부터의 신뢰를 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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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의 특징은 행정기관의 일정한 지침에 의한 하향적 추진방식이 아니라, 

마을주민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하는 사업에 대해 심의하여 지원해 주는 상향적 방식을 택

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우수마을의 마을별 특성화 모형 역시 마을 자체에서 우수마을로 

선정된 이후 마을 주민들 스스로 정한 목표에 의해 조성한 것이다. 선정된 우수마을의 마

을별 특성화 모형은 농산품 특성화 마을, 어촌마을, 그린투어리즘․친환경 생태마을, 친환

경농업 특성화 마을, 산촌 특성화 마을로 주민들 스스로 강원도내의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육성하고 있다.

농특산품 

특성화 마을

친환경

관광마을

산촌 

특성화 마을

어촌 

특성화 마을

자원 및 
입지조건

<그림 2-6> 자원 및 입지조건에 의한 유형 구분

새농어촌건설운동을 통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성과는 주민들이 자신감을 회복하면서 이

러한 분위기가 마을 전체에 새로운 활력을 유발시키는 동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사업의 실

행단계에서 100% 주민의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의사에 따르도록 한 것이 주민들의 자신감

을 회복시키고 성취동기를 유발시키는 소중한 성과를 거두는 요인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의식적 전환은 생활윤리, 가치관, 환경인식, 애향심 등 많은 ‘정신’ 목표를 선정하고 

실천하는 파급효과로 나타남으로써 새농어촌건설운동은 사회․교육적 기능까지도 발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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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에서 선정된 과제는 주민전체회의를 통해 주민 모두가 참여하여 실천

하게 되므로 주민 모두를 단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마을에 대한 애착심

을 더욱 더 가지게 되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모든 것을 마을 스스로 결정하고 시행

한다는 점이다. 그 동안 대부분의 농어촌개발방식은 행정이 주도해오던 마을정비 방식이었

으나 새농어촌건설운동은 주민이 직접 중장기 마을 발전계획을 수립한다는 점에서 차별화

되어 있으며, 마을정비에도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 우수마을로 선정

되면 혁신역량사업비로 5억원을 지급받게 되는데, 이 또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를 100% 마을 스스로 결정하게 된다. 이처럼 새농어촌건설운동은 주민자치 역량을 배가시

키고 주민간 협력하고 상부상조하는 풍토를 정착시키는 교육적 효과도 있는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의 우수마을 대부분은 정기적으로 소비자 초청행사 등을 통해 소비자

에게 여가 및 휴식공간 등을 제공하여 소비자 및 도시민이 농산물 생산 현장을 체험하고 

생산자에 대한 신뢰 및 농업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오리방사 행사, 농

업체험 등 각종 행사를 통해 마을이 가지고 있는 자연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농외 소득

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우수마을 대부분이 환경농업 실천과 품질인증을 통해 소비자로부

터의 신뢰를 얻고 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의 추진과정에서 출향인과의 교류를 통해 농산물 판매가 증가하는 효

과를 거두고 있으며, 출향인들은 마을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 고향에 대한 애향심을 더욱

더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의 우수마을 주변의 인근 마을 및 도내 농어촌 마을은 우수마을을 보

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경쟁심을 갖게 됨에 따라 마을발전 및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계

기를 만들어 주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은 주민 스스로 마을 특성별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 7년에 걸쳐 선정된 우수마을들의 유형은 농수산품 특성화, 그린투어리즘, 친

환경농업, 산촌마을, 어촌마을, 친환경 생태마을 등으로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각 마을의 

사업 내용은 공동육묘장, 한우공동입식, 농특산물 저장 및 가공시설, 복지회관, 체육공원, 

건강센터, 장학사업 등 농어업 생산기반에 대한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구축하였고, 다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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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농어촌 소득사업, 주민 복지 및 환경개선 사업들을 전개하였다. 

이와 같은 유형 및 사업내용은 각 마을 주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결집시켜 마을

의 과제로 선정하고 추진한 결과이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을주민 개개인의 이익보다는 

마을 전체의 공동이익을 위해 그리고 결과적으로 마을주민 모두에 대한 삶의 질을 향상시

키고자 노력한 것이다.

새농어촌건설운동은 마을과 마을, 마을과 도시를 연결하는 것은 물론,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와의 연계를 촉진하는 등 인적․지역적 네트워크를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 같은 인적․지역적 네트워크의 확대는 새농어촌건설운동의 다양한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도 적극 권장하고 확대해 나가야 할 주요 과제이다.

그러나 새농촌건설운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먼저, 새농어촌건설운동에 대한 인식 부족문제이다. 강원도내의 농어민은 물론 도민들의 

상당수가 새농어촌건설운동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농어민 및 자치

단체에서는 새농어촌건설운동에 대한 기본 취지에 대해서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

며, 도시민의 경우 새농어촌건설운동에 대해 대부분이 알지 못할뿐더러 알고 있다고 하더

라도 과거 새마을운동과 같은 성격으로 알고 있다. 

다음으로 포상금을 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새농어촌건설운동의 근본취지의 퇴색을 

들 수 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은 매년 선정되는 30개의 우수마을에 대하여 혁신역량사업비 

5억원씩을 지급하고 있는데, 일부마을에서는 포상금을 목적으로 새농어촌건설운동을 추진

하는 경향이 있어 새농어촌건설운동의 근본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

셋째, 지나친 경쟁심 역시 운동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 새농어촌건설운동의 또 다른 

취지는 마을간 자율경쟁을 유도하는 것인데, 이러한 취지를 잘못 이해한 일부 마을에서는 

타 마을과 비교해 한 가지 사업만 월등해도 자기 마을이 우수마을로 선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넷째, 우수마을 선정 이후 참여도의 저하를 들 수 있다. 우수마을 선정 이후 주민들의 

운동에 대한 참여도는 운동을 시작할 때 보다 다소 떨어지고, 우수마을로 선정된 이후 오

히려 운동의 추진이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혁신역량사업비 5억원만을 위해 

본 운동에 참여하였거나, 추진단장의 리더십 부재, 행정의 지속적인 지원 미흡 등 다양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비현실적인 마을리더의 문제이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에 있어 마을리더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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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은 마을발전에 많은 영향을 주며, 현실적이지 못한 마을 리더의 생각은 자칫 새농어촌건

설운동 추진 자체를 무산시키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소득 창출에만 급급한 마을주민들의 잘못된 인식과 태도이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의 3대 이념인 정신․소득․환경 중에서 소득 창출에만 급급한 마을주민들의 잘못된 인식 

과 태도가 이 운동이 지닌 본질적인 가치와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   

일곱째, 우수마을 선정에서 탈락시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을 포기하는 마을의 문제이다. 

2005년까지 1회 도전 이후 포기한 마을이 38개, 2회 도전후 포기한 마을은 8개이다. 새농

어촌건설운동의 근본 취지는 이를 통해 활력을 불어 넣는 것인데 이에 대한 취지보다는 

혁신역량사업비에 목적을 두어 탈락시 포기하는 마을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귀향인사 

등 외부인력 포용력 부족 및 외부 전문인력의 지속적인 연계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② 전라남도의 신농정 추진체계

전라남도의 22개 시․군 중 인구가 4만 이하인 군이 6개 군으로 기초적인 행정 업무조

차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빈집의 증가와 마을단위의 인구 감소 등으로 중심지 기능이 약

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기존의 농업․농촌 대책으로는 지속가능한 농산어촌을 구현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기존의 인구를 어느 일정한 장소로 집중함으로써 거

주인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구를 유도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

기 시작하였다.

중앙정부의 정주기반확충사업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과 연계하여 전남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개발방식을 채택한 바, 특히 전

남 농산어촌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개발을 통해 지역간․마을간 차별화를 유도하고자 하였

다. 재정적 여건을 고려한 전남 농어촌개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각 부처별로 산재해 

있는 유사사업들을 패키지화하여 이를 통합함으로써 정책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

자 하였다.

여기에는 도지사의 전남 농산어촌 개발에 대한 적극적 의지가 뒷받침되었던 바, 민선 4

기 출범과 더불어 새로운 도정 목표를 “살고 싶고 거주하고 싶은 전남 농산어촌 건설”로 

제시하고 모든 행정력 집중을 천명하였다. 나아가서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전

라남도의 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농산어촌 개발을 담당할 행복마을과를 신설하였으며, 기존 

농정국내 농업기반정책과와 시설과에서 담당하는 농산어촌개발 관련 업무를 통폐합하였다.



34

이를 통하여 탄생된 행복마을 조성사업은 농산어촌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사업 중 정주

여건 개선사업을 그 핵심내용으로 하여, 도․농간 심화되는 격차문제의 해소는 물론 농산

어촌 지역간에서 발생하고 있는 격차의 해소까지 고려하여 시행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행

복마을 조성은 단순히 주택의 신․개축 등 물리적 주거환경의 개선이 아닌 “녹색의 땅“ 

이라는 전남의 이미지에 맞는 발전 전망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며, 농산어촌 공동체의 강화

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근본적인 지향점으로 하는 생활복지형 주거공간의 창출을 통해 “삶

의 질”을 향상시키는 농촌공동체의 복원을 도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행복마을의 비전은 “지속가능한 공동체 복원을 통한 농산어촌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목표는 “풍요와 여유, 전통과 현대, 도시와 농산어촌이 어우러진 행복

마을 만들기”로 설정하고 있다. 추진전략은 전통한옥중심의 주택 신개축, 주거환경의 고급

화․도시화, 도시민․도시자본 유치기반 구축, 도시․농어촌교류체계 구축, 정부 지원사업

의 융복합화․패키지화, 고령자친화적 의료․복지 체계 구축, 농어촌 소득창출 기반 확충, 

자연생태환경의 보전과 활용, 전원생활의 안전성 확보, 마을간 통폐합 중심마을 육성 등으

로 정하고 있다.

민선 4기 출범과 더불어 정부정책 변화의 수용 및 도지사의 농산어촌개발에 대한 강력

한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 전담부서인 “행복마을과”를 신설하였다. 행복마을조성사업을 주

관하는 행복마을과는 행정혁신국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과장 1명, 담당 사무관 5명, 사무

직 15명, 기능직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2-6> 전남도 행복마을과 공무원 현황

단위: 명

구 분 행복마을계 도시민유치계 농어촌개발계 살기좋은지역계 주택건축계 합 계

인 원 6 3 3 4 5 22

자료 : 전라남도 내부자료, 2007.

행복마을과는 행복마을계, 도시민유치계, 농어촌개발계, 살기좋은지역계, 주택건축계 등 

5개 계로 구성되었으며, 61개의 세부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6) 이 중에서도 전남 농산어촌

의 효율적 개발을 위해 행복마을의 핵심사업인 주택(한옥마을)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6) 행복마을계가 10개 사업, 도시민유치계가 7개 사업, 농어촌개발계가 5개 사업, 살기좋은지역계가 

8개 사업, 주택건축계가 30개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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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국민경제 발전과 더불어 그 가치가 제고되고 있는 농산어촌의 어메니티 자원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시민유치계를 신설하였다. 

전라남도의 행복마을 조성사업 추진체계의 중핵을 이루는 행복마을과는 각 부서의 행복

마을 관련 사업 및 시․군의 행복마을 추진사업을 종합 관리하고, 중앙정부 각 부처에서 

추진되고 있는 행복마을 관련 유관사업들의 패키지화를 추진하는 한편, 이와 관련한 지역

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달하며, 필요시 농산어촌 지역민 및 도시민을 대상으로 행복마을과 

관련된 의향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서로 다른 시․군과의 행복마을 관련 사

업 조정, 행복마을 후보지 조사 검토 및 선정, 행복마을 사업 확산을 위한 주민교육 실시, 

행복마을 조성 활성화를 위한 가칭 “행복마을추진위원회” 등 주민자치조직의 결성 지원,  

조성된 행복마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가칭 “행복마을관리위원회”등 주민자치조직 결성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전라남도가 시․군 행복마을 설치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시․군 자치행정부서 

산하에 전담부서(예: 행복마을계)를 설치하여 도청 행복마을과 연관되면서 유사한 역할을  

수행토록 권장하였으며, 전담부서의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는 추진협의회 구성을 고려토록 

하였다. 나아가서 시․군에서 행복마을 관련사업을 관장하고 있는 실․과(지역개발, 환경 

및 생태 보전, 보건의료, 교육, 노인복지 등의 담당 부서)의 실장 및 과장으로 협의체를 구

성하여 운영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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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행복마을과 업무 분장 내역

부 서 세부사무분장 내역 비고

행  복
마을과

 1. 행복마을 조성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주민숙원사업
 3. 면 단위 개발 및 마을정비사업
 4. 온천지구 지정·관리
 5. 소도읍 개발
 6. 오지개발 사업
 7. 소규모 시설 피해복구 사업관리
 8.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경진대회 추진
 9. 농촌지역 주체역량 강화 계획 수립 및 시행
 10. 지역단위 리더육성
 11. 국·내외 은퇴자의 도내 거주를 위한 유치계획 수립시행
 12. 은퇴자 및 귀향가족 주거용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
 13. 농촌생활 및 이주과정에 대한 홍보
 14. 전원생활 답사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 실시
 15. 지역주민 의식개혁 계획 수립 및 시행
 16.. 행복한 농어촌 가정 만들기 지원
 17. 면 복지회관 관리
 18.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 수립 및 신규시책개발·시행
 19. 농어촌 정주생활권 종합개발기획 조정
 20.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21. 어촌종합개발 사업
 22.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23.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4.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25. 자연생태 우수마을 조성사업
 26. 전원마을 조성사업
 27. 농어촌 주택정비 등 주거환경 개선 
 28. 한옥보급 관련 정책수립 및 시행 
 29. 농어촌 한옥신축 및 개·보수 지원
 30. 한옥지원조례 운영 및 한옥발전기금 운용
 31. 기타 한옥마을 관련 사업추진
 32. 주택행정 통계에 관한 사항 
 33. 건축사 지도에 관한 사항 
 34. 재해주택 복구관리 
 35. 주택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36. 건물동원 자원조사 및 계획 수립 
 37. 주택건설 종합계획 수립 
 38.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자 관리 
 39.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40.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발급 및 관리 
 41. 주택관련 법령 운용 
 42. 주택 건설 및 대지조성사업 계획 승인
 43. 공익사업자 지정 및 취소 
 44. 임대사업자 관리 
 45. 건축행정 건실화 관리 
 46. 건축허가 사전승인 
 47. 건축법령 운용 
 48. 표준설계도서 개발 보급 
 49. 불법건축물 지도감독
 50. 옥외 광고물 등 관리
 51. 시공 중인 공동주택 지도 및 관리
 52. 주거복지업무 추진
 53.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 등록 및 관리
 54. 재건축 등 특별관리 공동주택 관리
 55. 건축행정정보시스템 운영
 56. 다중이용건축물 건축심의에 관한 사항
 57. 건축물 통계업무
 58. 건축문화선진화 업무 추진
 59. 건축분쟁조정 업무 추진
 60. 도시 재정비 촉진사업
 61. 건축물대장 관리 및 전산화 업무

행복마을

도시민
유치

농어촌
개발

살기좋은지역

주택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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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행복마을 관련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실․과 간 의견을 조율하여 사업

의 패키지화를 도모하거나 행복마을 관련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실․과간 협동체제를 구축토록 하여 시․군 스스로의 사업 발굴에 있어 견인차 역할을 수

행케 하였다. 

또한, 자발적 주민조직으로서 “행복마을추진위원회”와 “행복마을관리위원회”를 설치 운

영토록 하였다. 이는 재정적 능력 등 지역민의 시정에 부합하고 지역의 환경에 적합한 행

복마을 만들기는 그 마을에 살면서 그 마을을 잘 알고 있는 지역민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

요하며 따라서 지역민의 자발적 참여가 필수적이고,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으로 마을을 정비

하기 위해서는 대지 및 농지의 교환․분합 등 주민간 양보와 타협에 의한 협동적 추진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특히, 행복마을사업은 농산어촌 주민들의 경제력이 지극히 취약한 실정에서 그 추진도 

매우 어렵지만 더 어려운 문제는 사업실시 이후 충분한 관리가 없을 경우 행복마을 사업

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행복마을사업의 지속가능

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행복마을 사업이 추진된 마을 주민들을 중심으로 자발적 주민조직

으로서 “행복마을 관리위원회”를 만들어 사업후 마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행복마을 관리위원회”는 자신의 마을만이 아닌 관련 마을(중심마을, 주

변마을, 면소재지와, 읍소재지) 주민들과도 협동하여 행복마을사업이 마을간, 지역간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이를 통해 행복마을사업의 지역내 확산에 기여하

는 철저히 자발적인 주민조직으로서 이는 향후 지역민이 주도하는 지역의 내발적 발전 기

틀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조직으로의 발전을 지향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전라남도의 행복마을조성사업의 추진은 전남 농산어촌 개발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전라남도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지역개발 여건을 조성한 것으로 평

가되고 있으며, 2007년 10월에는 지역 여건을 고려한 「행복마을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

하는 등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농산어촌에 거주하는 농어민에게 농어촌에 대

한 긍정적 사고 및 자신감 거양에 기여하고 있다. 도시민이 누리는 삶의 질 수준에는 미치

지 못하더라도 중심지에 관련 시설을 집중시킴으로써 농어민에게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제

공하고, 전남에 거주하는 모든 노인에게 의료․및 복지서비스 제공(보건소, 보건지소, 보건

진료소 통폐합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대비 주거시설 개선, 전통 한옥복원)함으로

써 이농 억제와 농어촌 공동체 복원을 추구하는 것은 행복마을 조성사업의 큰 특징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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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7)

둘째, 그동안 산재해 있던 농산어촌개발 관련 업무 통폐합을 통해 행정 효율을 높일 수 

있었다. 농정국, 경제개발국, 건설재난관국에 산재해 있던 기존 농산어촌개발 업무를 행정

혁신국 산하 행복마을과로 일원화함으로써 행정 능률의 효율화 제고한 것이다. 통폐합 이

전에는 농정과 농촌정책이 분리되어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기초지자치단체로 이어지는 업

무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현재는 이러한 업무가 일원화됨으로써 전라남도와 시 

ㆍ군 간의 업무 효율성이 증대되고 있다.

셋째, 중앙정부의 단위사업 공모에 대한 효율적 대응 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다. 과거에

는 녹색농촌체험마을, 어촌체험마을, 농촌전통테마마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살기좋은지

역만들기 등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대한 전라남도의 업무 소관이 농정국, 건설재난관리국, 

행정혁신국으로 분리 추진되어 왔으나, 관련 업무가 행정혁신국 행복마을과로 통폐합함으

로써 중앙정부의 단위사업 심사에 능동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그 결

과 2007년도 중앙정부 공모사업에서 살기좋은지역만들기 12개소,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8

개소, 어촌체험마을 8개소, 녹색농촌체험마을 7개소 등이 선정되었다.  

이상과 같이 정책시행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전남도 신농정에 대한 평가가 분분하지만,  

농촌공동화가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역의 농어

촌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하는 노력은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은 신농정의 핵심인 행복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각 주체들의 이해도가 낮고, 

이를 뒷받침하는 예산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남도의 신농정이 일정한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산학관연의 네트워크체계 

구축과 사업의 연속성 확보, 그리고 사업에 참여하는 각 주체의 적극적 의지 및 참여, 사

업을 뒷받침하는 예산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추진 과정에서 정책의 내용과 

추진방식, 추진체계 등이 체계적으로 업그래이드 되어갈 수 있도록 전라남도와 시․군은 

물론이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7) 향후 전라남도는 크게 도․농통합형, 면소재지 개발형, 중심마을 집중육성형, 장비보완형 행복마

을 등 4개 유형으로 나누어 행복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되, 먼저 17개 군지역에 시범행복마을

을 조성하고 사업의 추이를 보아가며 면단위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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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군 단위의 농촌개발 추진체계 사례

 

  ① 진안군의 정책기획단 구성 및 외부 전문가 채용

진안군은 군정 핵심 및 전략사업 해결을 위한 전문가 채용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

과 함께, 표준정원제 시행 등 독립적 인력운용과 기구개편 가능성 확대 등의 여건변화를 

활용하고자 하는 단체장의 결단에 의해 전국 최초로 계약직 중심의 정책개발팀을 구성․

운영하게 되었다. 

팀 공동활동으로서의 주요 성과로는 2004년 11월 개최된 제1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

회 참가 및 우수지자체 선정, 2005년 신활력사업 사업계획서를 외부 위탁없이 독자적으로 

수립(예산 절감)하여 국가균형위로부터 우수 사업계획으로 선정, 위원장상 수상(인센티브 5

억원), 복합노인복지단지 조성사업, 마을전통숲 복원 공모사업, (사)생명의숲 마을조사단 사

업 등 각종 중앙 공모사업 유치로 예산 확보, 행정 및 지역사회에 전문성 전파, 민관 네트

워크 구성의 가교 역할 수행, 각종 행정사업에 대한 기획, 자문, 보고서 작업 등으로 행정

의 질 향상, ‘협상에 의한 경쟁입찰’ 등 새로운 용역 발주방법을 처음으로 도입하고 각종 

연구용역의 성과관리 등에의 기여, 정책조정(한방약초 관련 행정TF팀 구성․운영, 마을만

들기 관련 업무 조정)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초기의 정책개발팀은 개별 담당업무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행정환경 속에서 중

장기 정책개발 역할이 소홀하게 되었고, 여러 실․과․소에 걸친 포괄적 정책개발 성과는 

미흡하거나 팀원의 역량 부족이 나타났으며, 사업 기획 단계부터 행정내 정책개발 협조시

스템이 미흡하여 정책개발팀에는 단순 아이디어 차원의 기획서를 기대하거나 문제 발생후 

해결을 기대하거나 ‘땜질식’ 역할을 자주 요구받았다. 또한, 개발된 정책에 대해서도 추진

과정에서 왜곡되거나 추진 자체가 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팀내에 의욕 상실 분위

기가 팽배해졌다.

정책개발팀의 정책 ‘조정’ 기능의 한계가 노출되었다. 정책개발팀의 의견 개진, 아이디어 

제공 등을 참고 혹은 단순 컨설팅으로만 취급하고 반영 여부에 대한 결과 회신 의무가 없

어 권한 한계가 대두되었으며, 부서간 업무조정 및 협조회의 개최 권한 자체가 없어 계약

직 개인의 성실성 혹은 신뢰관계 구축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행정내 단기‘성과’ 위주 인식 풍토로 인한 한계가 있었다. 전임계약직의 역할을 실과소의 

단기 사업성과 도출을 위한 ‘자문’ 정도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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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추진시스템에 대한 문제제기는 무시될 수밖에 없었다. 또한, 단체장 지시사항에 대응하

기 위한 자문, 혹은 땜질식 해법을 기대하거나 당면 과제 해결을 위한 대증요법적 처방책

을 기대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러한 환경에서 행정조직내 다양한 정책 갈등을 해결하기 위

한 관련 실과소 협조회의 개최 요구는 무시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따라 진안군은 2007년 2월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지자체 정책기획 기능을 강

화하고자 기존 공무원 중심으로 정책기획단을 신설하였다. 더불어 과감한 직렬 파괴가 이

루어져 복수직렬 지정이 대대적으로 도입되었다. 지도직, 농업직, 보건직, 건축직 등을 중

심으로 실․과․소 교류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정책기획단의 주무담당은 농촌발전담당으로 지역특산과 농정기획담당을 해체하는 대신

에 새롭게 도입한 부서로 농정 관련 대규모 프로젝트의 기획 기능을 맡고 있다. 주요 업무

는 신활력사업, 지역농업클러스터, 농정심의회, 농림사업 등이며, 중앙정부의 농정 분야 신

규 공모사업의 기획과 관련 업무 조정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정책기획단 내에 마을만들기팀이 신설되면서 관련 업무가 통합되고 조정 역할이 

강화되고 집행 권한도 확대되었다. 주요 업무는 마을만들기, 귀농지원, 도농교류 영역을 중

심으로 농림부와 행자부 관련 업무들을 통합하여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역특산과 

농정기획에서 담당하던 녹색농촌체험마을, 마을사무장, 농어촌휴양단지, 관광농원, 농가민

박 등의 업무를 흡수하고, 행자부의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 지역자원

경연대회 등의 업무도 흡수․통합하였으며, 건설교통과 기반조성담당에서 맡았어야 할 농

림부 ‘도시민유치 프로그램 지원’ 사업도 마을간사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통합하였다.

정책기획단 신설과 동시에 실․과․소에 흩어져 있는 마을개발 관련 업무의 조정을 위

해 관련 6개 담당이 참여하는 마을만들기 행정TF팀을 구성하여 월1회 협조회의를 개최하

는데, 인원은 전임계약직 팀장(농학박사)과 일반직 2명(기계직 7급, 농업직 7급)으로 구성

된다.

마을만들기팀 신설로 실․과․소에 흩어져 있던 각종 마을개발 관련 업무가 통합되고, 

또 통합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TF팀 협조회의를 통한 조정 기능이 강화되면서 업

무량이 대폭 늘어났지만 마을 단위에서 각종 유사 사업이 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확대

되었다. 그 예로 백운면에서 활동 중이던 마을조사단(생명의숲 주관) 사업을 매개로 전주

대 누리사업단의 간판개선 사업, 문광부 공모사업 2건, 농림부 면정주기반확충사업(건설교

통과 기반조성담당) 등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부귀면 모래재를 배경으로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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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던 농촌전통테마마을 사업(농업기술센터 생활환경담당)과 자전거 하이킹도로 개설사업

(문화관광과 관광진흥담당), 유적지 지표조사(문화관광과 향토박물관담당) 등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였다.

2년에 걸친 신활력사업 성과로 2007년 2월에 발족한 도농교류센터 설립준비위원회 활동

을 매개로 농촌관광 분야의 농림부 사업을 담당하는 정책기획단 마을만들기팀과 농촌진흥

청 사업을 담당하는 농업기술센터 생활환경담당 사이의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하였으며, 

2008년 상반기중에 농촌진흥청 ‘체험지역 네트워크 구축’ 시범사업과 신활력사업의 도농교

류센터 설립 지원 업무가 농촌관광대학을 매개로 민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통합할 예정

이다. 2007년 4월에는 외부 민간단체(지방의제21, 생명의숲 등)와 으뜸마을가꾸기위원장협

의회 및 마을간사협의회, 지역혁신협의회 등의 조직적인 지원을 통해 전국 처음으로 마을

만들기 전국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정책기획단 신설과 더불어 전임계약직 형태로 외부전문가가 추가 채용되어 정책기획 기

능이 강화되고 있다. 2007년 4월에는 실무형 외부전문가 채용 필요성에 따라 스피치라이

터, ENG카메라, 산업디자인 등의 3개 분야에 대해 지방전임계약직 라급으로 3명을 채용하

여 정책기획단의 대외협력담당 및 마케팅지원담당에 배치하였다. 2007년 10월에는 신활력, 

마을디자인, 평생학습 등의 3개 분야에 대해 지방전임계약직 다급으로 3명 추가 채용 공고

중이다.

<그림 2-7> 진안군의 마을만들기 행정TF팀 구성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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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정책기획단 구성․운영 및 외부 전문가 활용의 성과와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진안군의 경우 일찍부터 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외부전문가를 채용하여 농정기획 기능

을 강화하고 관련 실․과․소 사이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여 왔다. 하지만 정확

한 모니터링과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시행착오가 반복되는 경우도 다수 발견된다. 

진안군의 다양한 실험과 시행착오는 지금도 진행중으로 이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다.  

진안군은 특화발전전략으로 추진중인 한방약초산업 육성 분야를 중심으로 소도읍육성(행

자부), 우수한약재지원시설(보건복지부), 홍삼연구소(산업자원부), 한방농공단지, 신활력, 지

역농업클러스트(이상 농림부) 등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 중인데 향후 이를 총괄하는 한방사

업단 설립을 검토중이다. 마을만들기팀의 경우도 행정TF팀에 결합되어 있는 생활환경담당

(농업기술센터)과 기반조성담당(건설교통과)과 더불어 주민자치와 평생교육 업무를 담당하

는 평생학습담당이 결합되는 형태로 마을만들기사업단 설립을 제안 중에 있다.

기본적으로 민간의 주민역량 강화를 통해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행정내 실과소 사이의 

유사업무는 전략분야 중심으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예를 들어 마을만들기팀

에서는 도농교류센터와 귀농귀촌활성화센터를 2007년 11월중에 설립하여 시범적으로 운영

하고, 2〜3년의 경험 축적을 통해 민간 영역으로 독립하는 로드맵으로 추진중이다. 또한, 

향후 사회적일자리센터, 마을만들기센터 등도 설립하여 주민주체 상향식의 마을만들기 시

스템을 중장기적으로 구축하는 전략을 제시 중이다. 하지만 자연마을 단위 이상의 일반적

인 농촌공간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소가 아래 표와 같이 아주 다양하지만 안정된 

협조체계는 여전히 미약하다

  ② 장수군 농촌발전기획단 구성 운영

장수군 농촌발전기획단은 전임계약직 3명을 중심으로 농정 분야(특히 농업생산)에 특화

되어 조직된 사례이다. 농촌발전기획단은 지역순환농업추진단, 한우사업단, 사과사업단 등

의 설립을 주도하고 각종 중앙정부 공모사업을 유치하는 다양한 성과를 남기고 있다.

2003년 3월 지역농업 및 농촌개발과 관련된 시책사업의 종합적, 체계적 추진을 위해 단

체장 의지에 의해 장수군 농촌발전종합기획단이 설립되었다. 조직은 상근 기획팀, 운영위

원회, 자문위원으로 구성되었다. 운영위원회는 공무원과 주민, 협동조합 대표 등으로 구성

되었고, 자문위원은 전문가와 교수, 의원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기획팀은 총인원 5명(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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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3명, 계약직 2명)으로 구성되었다.

2003년 11월에는 ‘장수군 농촌발전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되었고, 2005년 9

월에는 지역순환농업추진사업단을 신설하였다.

농촌발전기획단은 농가경영실태 조사(2003), ‘차별화시책 5개년 계획’ 수립, 지역순환농업 

개념 최초 도입, 농민대학 및 장수사랑 자치학교 개설(2003), 지역순환농업추진사업단 신설

(2005. 9.) 주도, 농가경영회생기금 지원사업 도입, 작목별 농가조직화와 교육 실시, 순환농

업시범마을 연차적 조성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장수군 농업소득과 농촌발전기획단

- 2003년 3월 구성

- 인원 : 계약직 3명(단장 포한다), 일용직 1명, 9급 1명 (총 5명) 

- 역할, 임무 : 1. 장수군 중·장기 발전전략과 정책방향의 설정에 관한 사항

- 역할임무 :   2. 장수군 농촌발전에 관한 사항

- 역할임무  :  3. 농업인 소득증대 및 소득작목 개발에 관련한 사항

- 역할 임무  : 4. 농산물의 생산, 유통, 경쟁력제고에 관한 사항

- 역할 임 무 : 5. 새로운 시책개발 및 주요정책의 평가, 보완 

- 활동 분야 : 농업농촌 발전이 주된 활동영역임. 2005년 말부터 교육과 복지영역(삶의 질 향상법 영역)으로 

사업을 확대 중에 있다. 장수군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추진 중

- 사업 방식 : 사업을 기획, 발굴하여 기본계획안 수립 → 실과소 협의, 연찬 실시 → 사업 확정시 실시계획 

수립, 협조 속에 추진

이 외에 장수군은 7대 중앙정부 농업개발 예산(총 1,600억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

하여 지역순환농업추진사업단을 구성하였다. 1차적으로 사과와 한우 분야의 업무를 별도의 

민간사업단 구성을 통해 아웃소싱하고, 민간인 CEO 단장과 일용직 다수를 채용하였으며, 

이들 개별 사업단을 지원, 조정하는 종합 지원, 기획, 조정기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한우사업단은 단장으로 민간인 CEO 채용하고, 농가실태 조사, 한우 기초 등록, 구

충제 보급, 조사료 지원, 유전자뱅크 사업, 생산이력관리, 맞춤퇴비사업 등으로 한우산업 

발전 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사과사업단은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 담당 조직으로서 민간인 15명을 품질관리지도사와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하여 경영실태 조사, 현장지도 등으로 사과 품질 향상 활동을 수행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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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C 설립추진팀(2006년 4월)은 농림부 FTA 과수대책 사업 담당 조직으로서 2006년 2월

에 주식을 공모하여 3월에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 하반기에 APC 시설을 완공하였다.

장수군 지역순환농업추진사업단

- 2005년 9월, 지역순환농업추진사업단 구성 (이전에는 TF팀으로 존재)

- 5명의 파견 공무원으로 구성

∙ 단장 :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 파견

∙ 계장 : 농업직(농업소득과 파견)

∙ 단원 : 7급 3명 (산림축산과 파견 1, 농업직1, 농촌발전기획단 1인 겸임)

  - 총 35명의 민간인 채용 : 일용직(월150만원 상당) 형태, 대부분 30대 중반 이하, 남자, 장수 출신

  - 역할 : 7대 중앙정부사업, 총 1,6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집행

<그림 2-8> 장수군 순환농업추진단 사업도 (2006년 3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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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외국의 농촌개발정책 및 추진체계의 변화동향

1. EU의 농촌개발 추진체계 개편 동향

25개 EU 회원국의 인구 절반이 농촌지역에 살고 있고, 농촌지역이 전국토의 90%를 차

지하고 있기 때문에 농촌개발은 매우 중요한 정책으로 고려되고 있다. 영농과 산림경영은 

EU 농촌지역사회에서 경제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자연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농경지 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EU 농촌개발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EU 정책의 최우선과제가 되었으며, 2001년 괴테보그

(Göteborg) EU 협의회의 결과는 이를 분명하게 하였다. 최근 EU 농업정책은 시장 메커니

즘을 보다는 식품 안전성, 농식품 품질, 차별화, 동물복지, 환경, 농촌지역 및 자연보존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2007년부터 농촌개발정책의 근본적인 개혁을 단행하였다. 2003년 짤츠버그의 회의, 리스

본과 괴테보그 회의를 결과로, 유럽의 농촌개발정책은 보다 경제적인 측면, 환경적인 측면, 

지속가능한 사회에 초점을 두었다.

2007년부터 2013년까지 EU 농촌개발정책의 초점은 첫째, 농업부문의 경쟁력을 강화, 둘

째, 농경지 관리를 통하여 농촌환경 개선, 셋째, 농촌지역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경제의 다

양성 증진에 두어졌다. 또한 LEADER 프로그램을 농촌개발 프로그램의 핵심영역으로 가져

오고, 농촌개발사업을 단일한 자금과 사업으로 통합하였다

1) 공동농업정책(CAP)의 개혁(2003)

2003년 공동농업정책은 대폭적인 변화를 하였다. 개혁의 골자는 농촌개발정책을 대폭적으

로 강화하는 것이며, 농촌주민의 삶의 질과 동물복지와 관련된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대농에게 지급되는 직불금을 삭감하고 이것을 농촌개발정책 자금으로 전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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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개발

2007-2013

“LEADER Axis"

Axis 1
경쟁력

Axis 2
환경

+

토지 관리

Axis 3
경제 활동의 

다양성

+

삶의 질

단일 프로그램, 재정, 모니터링, 회계 규정

단일 농촌개발 기금

 

2) 새로운 농촌개발정책 방향

EU의 새로운 농촌개발정책은 Council Regulation (EC) No 1698/2005에 “continuity and 

change"에 잘 나타나 있다. 새로운 농촌개발정책의 방향은 첫째, 농업과 임업의 경쟁력 강화, 

둘째, 농경지관리와 환경개선, 셋째, 삶의 질 개선과 농촌경제활동의 다양성 확보에  있다.

<그림 3-2> EU의 새로운 농촌개발정책 접근전략

예산의 배분은 LEADER Axis는 5%, Axis1(경쟁력 강화사업)에 10%, Axis 2(환경+농경지 

관리)에 25%, Axis 3(경제적 다양성과 삶의 질 개선사업)에 10%가 배분된다. 그리고 새롭

게 EU에 가입한 국가들에게는 2.5%를 추가하여 배분한다.

예산은 EU에서 50%를 담당하고 회원국가들이 50%를 담당한다. 따라서 각 회원국가들은 

시장정책
(Market policy)

소득 지원

농촌개발정책
(RD policy)

공공재

식품 생산
(Food production)

환경적 기능
(Environmental 

f ti )

농촌 기능
(Rural function)

<그림 3-1> EU 농업, 농촌정책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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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LEADER 사업 5

50
경쟁력 강화사업 10

환경 및 농경지관리 25

경제적 다양성 및 삶의 질 10

새롭게 EU에 가입한 국가 2.5(추가)

회원국 부담비율 50

<표 3-1> EU 농촌개발정책의 예산 배분

충분한 유동성을 가지고 농촌개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어, 지역단위에서 농업구조를 변화

시키고, 농경지관리와 사회경제적 개발의 균형을 취하면서 농촌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새로운 농촌개발정책은 이전의 정책(2000-2006)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프로그래밍, 재정, 

보고, 관리에 있어서 이전의 방법(EAGGF Guidance and Guarantee)은 회원국가의 행정적

인 부담을 가중시키고, 응집력, 투명성, 농촌개발정책의 현실적인 가능성들을 감소시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리하여 새로운 개발정책은 ‘유럽 농촌개발을 위한 농업기금’(European 

Agriculture Fund for Rural Development: EAFRD)에 의한 단일예산, 단일 프로그램, 재

정, 보고, 관리는 정책배달을 상당히 단순하게 하였다.

새로운 농촌개발기금은 다년간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새로운 개발정책은 농촌

개발기구와 같은 국가내의 조직의 구조와 절차를 최대한 활용하고 국가 내에서 회계구조

를 투명하게 하는 것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농촌개발사업을 수행할 때 자금을 

유연하게 사용할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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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촌개발정책의 지역사회개발 전략 가이드라인

 미래의 농촌개발정책은 농촌개발에 대한 EU의 우선순위를 규정하는 전략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2006년 2월 EU Council은 농촌개발에 대한 EU의 가이드라인을 설정

하였다(Council Decision of 20 February 2006 on Community strategic guidelines for 

rural development (OJL-55/20 of 25/2/2006).

여기에서 여섯 가지 전략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고 회원국가들은 이에 맞춰 농촌개

발에 대한 국가전략계획을 준비해야 한다. 국가전략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첫째, 농촌개발에 대한 EU의 지원이 EU 수준에서 최대한 가치

를 창조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할 것, 둘째, EU의 우선사업 순위와 연계가 되도록 할 것, 

셋째, EU의 정책과 일관성을 갖도록 할 것, 특히 사회통합과 환경적인 정책에 있어서 EU 

정책과 일관성을 갖도록 할 것, 넷째, 공동농업정책의 새로운 시장정책에 부합하고, 이전의 

회원국가와 새롭게 가입한 국가들의 재구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 등이다.

또한, 각 전략들이 균형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 각 사업영역들의 최소 자금 구성요건 비

율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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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제 내  용

농림업의 경쟁력

강화

Axis1 사업에 해당하는 농림업의 경쟁력 강화사업은 지식전달, 현대화, 

혁신, 식품유통체인의 고급화, 인적/물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 

EU 농식품 부문의 역동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농촌의 환경개선

EU 농촌지역의 자연자원과 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Axis2에 해당하는 

사업은 생물다양성, 전통적인 농업경관, 수질, 기후와 자연친화적인 영농

방법을 개발하고 보존하는 것에 정책우선을 두고 있다.

농촌지역의 삶의질 

개선 및 다양성 

촉진

Axis 3 사업은 고용기회창출이나 성장을 촉진하는 사업임. 특히 주민역

량강화나 지역전략개발을 위한 조직과 기술을 촉진하는 사업영역임. 또

한 이 사업영역은 농촌지역이 미래세대에게 매력있는 곳으로 여겨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임. 이 사업영역은 교육, 정보, 기업가정신, 여성, 청소

년, 노인 노동력 등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고용이나 다양성을 

촉진시키기 위한 

역량강화

Axis 4에 속하는 영역으로 LEADER 사업이 이 영역에 속한다. 이 사업

은 Axis 1, 2, 3 영역이 모두 포함된다. 이 사업영역은 거버넌스와 농촌

지역의 내생적 잠재력을 촉진시키는 것이 우선된다.

우선순위를 사업화
각 회원국가들은 이러한 사업들간의 모순을 피하고 각 사업영역들을 잠

재력이 최대한 살아나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지역사회 

구조, 고용, 농촌개발정책의 시너지가 촉진될 필요가 있다. 회원국가들은 

유럽지역개발기금(ERDF), 응집력기금(CF), 유럽사회기금(ESF), 유럽어업

기금(EFF), 농럽농촌개발기금(EAFRD)에 의해 이루어진 사업들간의 응집

력을 증가시키고 상호보완성을 증진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

이한 기금들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업들 사이의 협력을 위한 가이드라인

이 농촌개발에 대한 각국의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어야 한다.

<표 3-2> EU 농촌개발정책의 지역사회 전략 가이드라인

  

  

4) 농촌개발정책 사업영역

앞으로 EU의 농촌개발사업은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될 것이다. 각 회원 국가들은 농촌

개발에 대한 국가전략계획(National Strategy Plans)을 수립하고 국가 수준이나 지역 수준

에서 각 지역의 사정에 적합한 농촌개발사업을 선택하여야 한다.

각각의 영역별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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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영역
사업주제 사업내용

예산

배분

비율

EU

부담

비율

사업

지역
비고

Axis 1

경쟁력 

강화

사업

인적자원개발
직업교육, 청년농업인, 조기은퇴, 훈련과 정보, 영

농 컨설팅

최소

 10%

50-

75%

모든

농촌

지역

물리적 자본

농업의 현대화, 산림의 경제적 가치 증진

농산물/임산물의 부가가치 제고, 새로운 생산품, 

가공, 기술의 개발, 하부시설 개선

품질

인센티브 정책(지리적 표시, 농산물 품질인증, 유

기농산물 인증, 고품질 와인), 기준제시 모임

(meeting standards)

새로운 

가입국가 정책
생계농 지원, 생산자 조직운영지원

Axis 2

농경지 

관리 

지속가능한 

농경지 이용

조건불리 산악지역, 그 외 조건불리지역, Natura 

2000 농업지역, 농업환경/동물복지(의무사업), 비

농업부문 투자지원 최소

25%

55-

80%

모든 

농촌

지역

의무

조건

준수
지속가능한 

임업

조림, 농업조림, Natura 2000 임업지역, 산림환경, 

엄업생산잠재력 회복, 비생산적인 투자지원

Axis 3

농촌

개발

삶의 질

농촌경제와 인구를 위한 기초서비스

농촌마을 정비

농촌 문화유산의 보호/보존

최소

10%

50-

75%

모든 

농촌

지역
경제적 다양성

비농업 활동의 다양성

소규모 기업 지원

농촌관광 지원

훈련, 촉진 훈련 및 정보, 촉진/사업수행 기술

LEADER Axis 1, 2, 3 앞의 세 가지 사업영역이 모두 적용

최소

5%

(새로운 

회원국 

2.5% 추가)

55-

80%

모든 

농촌

지역

혹은

특정

지역

<표 3-3> EU 농촌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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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농촌개발정책의 추진체계

(1) 농촌개발정책의 평가 시스템

2007-2013년의 EU의 농촌개발전략은 ‘국가별 개발전략’(National Strategy Plans)과 농촌

개발 프로그램에 분명히 나타나 있다. 또한, 새로운 농촌개발정책의 실행이 얼마나 효과적

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평가하기 위하여 농촌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

(2) EU와 국가별 농촌개발 네트워크 구축

농촌개발정책의 효과적으로 수행한 경험을 공유하기 위하여 농촌개발 네트워크가 구축

되어 있다. 각 회원 국가들은 ‘국가별 농촌네트워크’(National Rural Network)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러한 네트워크에는 농촌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조직체들과 행정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하고 있다.

첫째, 농촌개발에 성공사례를 찾아내고 분석하여, 이러한 성공사례에 관한 노하우와 경

험을 교환하는 워크숍을 개최하고 뉴스레터를 발간한다. 

둘째,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활동가 그룹에 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기술지원을 한다.

농촌개발을 위한 ‘EU 농촌개발 네트워크’(European Network for Rural Development)는 

국가별 농촌개발 네트워크와 농촌개발 현장에서의 조직체들과 행정기관들을 재조직하고 

있다. 

EU 농촌개발 네트워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 농촌개발사업에 대한 정보를 수집․분석․확산한다.

둘째, 지역사회 단위에서 이루어진 농촌개발사업의 성공사례를 수집․유포․결합한다.

셋째, 지역사회 단위와 제 3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농촌개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넷째, 농촌개발에 대하여 지역사회 단위에서 워크숍과 세미나를 개최한다.

다섯째, 농촌개발정책의 실행과 평가를 지원하고 전문가의 의견교환을 촉진시키기 위하

여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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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각 개별 네트워크와 인접 국가간 협력 네트워크 사업을 지원한다.          

6) EU의 농촌개발 재정지원

새로운 농촌개발정책은 다년간 프로그램(Multi-Annual Programming)으로 운영한다.

(1) 새로운 재정도구

첫째, Pillar 1에서는 유럽농업기금보증(European Agricultural Fund for Guarantee: 

EAFG)을 개발하였고, 둘째, Pillar 2에서는 유럽 농촌개발을 위한 농업기금(European 

Agricultural Fund for Rural Development: EAFRD)을 개발하였다.

EAFRD의 재정규칙은 EAFG 규칙과 다르며 EAFG가 매달 이루어지는 선언(declarations)

에 기초하여 CAP의 한 부분에 의하여 재정지원이 이루어진 것에 반하여, EAFRD는 ‘차별

화된 세출예산’(differentiated appropriations)의 의해 이루어진다. 이것은 미리 재정지원

(pre-financing)을 하고, 즉각적인 지원(intermediary payments), 최종 지원(final payments)

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차별화된 세출예산의 특징은 N년도의 재정적 의무이행 세출예산은 N+2년 말까지 만들

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소진하지 않은 예산은 자동적으로 N+2까지 의무이행이 연

장된다.

(2) 새로운 예산

유럽운영위원회는 2006년에 2007-2013년까지 최종 예산으로 약 77.66 billion 유로(약 100

조원)를 확정하였다. 각국이 농촌개발예산으로 추진하는 예산은 다음의 표와 같으며 또한 

회원국들은 직접지불금 중 최고 20%까지 농촌개발기금으로 전환할 것으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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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07-13년 국가별 농촌개발예산
급격한 전환이 이루어지는 국가에서

직불금에서 농촌개발예산으로 전환금액

벨기에 418,610,306 40.744.223

체코 2,815,506,354 1,635,417,906

덴마크 444,660,796 0

독일 8,112,517,055 3,174,037,771

에스토니아 714,658,855 387,221,654

그리스 3,707,304,424 1,905,697,195

스페인 7,213,917,799 3,178,127,204

프랑스 6,441,965,109 568,263,981

아일랜드 2,339,914,590 0

이탈리아 8,292,009,883 3,341,091,825

사이프러스 162,523,574 0

라트비아 1,041,113,504 327,682,815

리투아니아 1,743,360,093 679,189,192

룩셈부르크 90,037,826 0

헝가리 3,805,843,392 2,496,094,593

말타 76,633,355 18,077,067

네덜란드 486,521,167 0

오스트리아 3,911,469,992 31,938,190

폴란드 13,230,038,156 6,997,976,121

포르투칼 3,929,325,028 2,180,735,857

슬로베니아 900,266,729 287,815,759

슬로바키아 1,969,418,078 1,106,011,592

핀란드 2,079,932,907 0

스웨덴 1,825,647,954 0

UK 1,909,574,420 188,337.515

합계 77,662,771.346 28,544,460,460

<표 3-4> EU 회원국가의 농촌개발예산

단위: 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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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재정관리

각 회원국가들은 재정관리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재정관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정관리와 통제에 관련된 부처의 기능을 분명히 규정, 둘째, 재정관리에 관련된 

부처의 기능을 적절히 구분, 셋째, 재정관리 기능을 수행할 부처는 충분한 자원을 보유, 넷

째, 충분한 내부 통제, 다섯째, 충분한 리포팅과 모니터링 시스템, 여섯째, 회계 감사 기능, 

일곱째, 신뢰성 있는 회계, 모니터링, 재정보고 시스템 등이다.

예산담당 부서는 매년 재정회계 보고서를 제출하여 예산을 지급받게 하며 연간 회계보

고서에는 독립된 감사부서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감사서비스

는 국제 회계감사 기준(International Audit Standards)과 운영위원회에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EU의 재정 분담비율은 각 사업영역에 따라서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20～50%(낙후지역 

국가 75%)로 하고 있다. 농경지보전과 농촌환경보전에 관한 Axis 2 사업영역과 LEADER 

사업영역은 55%(낙후지역 국가 80%)로 하고 있다. 그 외에 특수지역과 에게해(Aegean) 국

가는 85%로 하고 있다.

2. 영국 농촌개발 사업과 추진체계

1) 영국의 지방자치

(1) 영국의 자치단체의 계층구조

영국의 지방행정구역은 전통적으로 상위 자치단체인 카운티(County Council)와 하위 자

치단체인 디스트릭트(District Council)로 구성되는 2단계 계층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나 런던 등 대도시지역은 1986년 대처정부 하에서 상위(카운티) 자치단체를 폐지하

고 하위(디스트릭트) 자치단체로 그 기능을 통합하여 단일계층제로 변경되었다. 이는 1975

년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대립이 심화되었고, 이 과정에서 상위 

자치단체와 하위 자치단체 간의 기능 중복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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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기 위해서 취해진 조치였다.

현재 잉글랜드에는 34개 카운티와 총 238개의 디스트릭트가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지방자치단체는 독립적인 입법권한이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의해서만 행

동하고 의회에서 제정된 법률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한도 갖고 있지 않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책임은 부총리실이 가지고 있으며,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은 관련 법령에 의하여 각 장관에게 부여된다.

지방자치단체보다 전통적으로 중앙정부의 권한이 강한 영국에서는 1997년 노동당 정부

가 출범하면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지역에는 자치권을 이양하였고, 잉글랜드에

서도 지속적으로 각 지역으로 자치권을 이양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중앙정부 정책이 9개로 나뉜 광역지역(region)별로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노동당 정부는 2004년에 이들 지역에 주민투표에 의해 선출된 지역의회(북동부 지역)를 구

성하려고 하였으나 주민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기능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주민의 생활과 관련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왔다. 그 주된 기능은 주로 지역과 주민의 복지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교육, 사회복지 서비스, 소방, 쓰레기 수거, 주택, 여가시설의 설치와 관리 등이다. 이러한 

기능은 상위 지자체인 카운티와 하위 지자체인 디스트릭트 간에 배분되어 있는데, 카운티

는 전략적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사회보장이나 교육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며, 디스트릭트

는 좀 더 지역적인 문제를 다룬다.

이러한 분담체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영국에서 카운티와 디스트릭

트는 상호간의 업무분야가 다른 별개의 조직체이며 디스트릭트가 하위 지자체라고 표현될 

수는 있지만 카운티에 종속되어 있는 기관이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시․군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읍․면․동 사무소의 조직과 기능을 이용하지만 영국의 

경우 카운티의 업무는 카운티 자체 조직으로 수행하고 디스트릭트의 업무는 각 디스트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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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에서 별도로 진행된다.

기  능 카운티 디스트릭트

교  육 o

주  택 o

비상계획 o

전략적 계획 o

교통계획 o

대중교통 o

고속도로 o

치안, 화재 o

사회복지서비스 o

도서관 o

여  가 o

쓰레기 수거 o

쓰레기 처리 o

도로청소, 주차관리 o

세금징수 o

<표 3-5> 상, 하위 자치단체별 기능 분담체계

자료: 서필언(2005), 김수석․김태연(2005) 재인용.

(4)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중앙정부 부처가 자신들이 담당하는 정책사업을 전국적으로 적용할 경우, 이는 대부분 

자체적인 조직과 관련 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각 지방의 카운티나 디스트릭트 행정조

직을 이용하는 것은 매우 특수한 경우에 한정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중앙부처에서 담당하는 농촌 및 지역개발사업은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이루

어지며,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에 다른 공공단체가 참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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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같은 수준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처럼 중앙부처 사업에 지자체가 지방예산을 투여하고 사업시행의 주체가 

되는 것과는 달리 영국의 경우 지역개발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지자체는 단순히 참여기관 

중의 하나일 뿐이다.

영국의 지방행정기관의 가능이 우리나라와는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몇 가지 추가적인 

의문이 제기되는데, 그 중 한 가지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과 같은 지역개발

사업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다. 일단 고려해야 할 문제는 지역개발 사업

의 범위 문제이다.

지역개발 사업이 카운티나 디스트릭트의 기능 내에 있는 것이라면 자체적으로 사업을 

형성해서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업무 영역 이외의 정책사업, 예를 들면 가공업

체 지원 등과 같은 각종 사업체에 대한 시설투자비 지원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지역개발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지역개발의 시행을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지역계획은 디스트릭트 단위의 

행정기관에서 작성해서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는다. 다시 말해서, 지역개발정책과 관련해서 

지방행정기관의 역할은 기본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작성하는 것에 한정된다고 할 수 있고 

실제적인 사업의 집행은 개발업자나 공공단체가 주도하게 된다.

따라서 다음에서 살펴보는 지역기관들이 지역개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2) 영국의 농촌개발 관련기관

영국의 농촌정책관련 기구들은 다음 그림과 같다.

우리나라의 농림부에 해당하는 환경식품농촌부(Department of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가 있으며, 그 외에 다른 정부부처가 농촌개발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의 신분은 아니지만, 정부예산으로 농촌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공공부분 농촌개발사업

이 있다. 여기에는 공공법인(Non-Department Public Bodys: NDPBs)과 공사(Public 

Corporation)가 있다. 그 외에는 NGO, 종교단체, 개인 상업적 영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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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RA (각실국)

정부관련부처
공공부문: 비정부 

공공법인, 공사
NGO, 종교단체

상업적 부문

<그림 3-3> 영국 농촌개발관련 관련 기관

영국의 농촌정책과 관련부서나 기관, 조직 위상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농촌정책

의 영역은 크게 네 가지(환경보호, 농지․농촌정책, 식품, 영농, 어업정책, 동물 건강 및 복

지)가 있다.

DEFRA 내부에 농지․농촌정책 부서에는 농업임금 감독국, 농촌개발청, 야생동식물 범

죄 감독국이 있으며, 농촌개발을 담당하는 부서는 농촌개발청(Rural Development Service)

이 있으며, 잉글랜드 농촌개발 프로그램(ERDP)을 이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 외에 공무원의 신분은 아니지만 공공법인은 England Nature, AWB, AWC, 전원관리

사업소(Countryside Agency), National Forest Company, 지역개발사업소(Regional 

Development Agencies), OFGEM, JNCC, RBG, Kew, RDFCs 등이 있다. 이 중 농촌개발사

업을 담당하는 기관은 전원관리사업소와 지역개발사업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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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 농지/농촌 식품, 영농, 어업 동물건강/복지

Defra 내부

수질감독국 농업임금 감독국 계란마케팅 감독국 BCMS

농촌개발청(RDS) 식물건강.종자 검사국 우유검사국

야생동식물 범죄 감독국 원예마케팅 감독국 수의검사 서비스국

PVROS

해양어업감독국

정부기구(Executi

ve Agencies)

CSL* RPA* RPA* CSL*

PSD* CSL* VLA

CEFAS VMD

PSD*

NDPBs

환경청 England Nature APRC

AWB(England & Wales) British Potato Council

AWC(England) Food from Britain

전원관리 사업소

(Countryside Agency)
HDC

National Forest Company HGCA

지역개발사업소(RDAs) HRI

OFGEM MLC

JNCC Milk Development Council

RBG, Kew SFIA

RDFCs Wine Standards Board

UKROFS

Public

Corporations
BWB CGMA

Local Authorities Local Authorities Local Authorities Local Authorities Local Authorities

Outsourcing

(examples only)

Carbon Trust ADAS* ADAS* LGC

LVIs

Voluntary 

Orgainzations

(examples only)

LEAF

FWAG

<표 3-6> 영국의 농촌정책 관련부서 현황 및 조직 위상

  ※는 정책을 수행(delivery)하는 기관이 아니다.

DEFRA에 일하는 사람 중 46%인 약 5천 명 정도는 6개의 외청(executive agencies)에 고

용된 공무원이고, 32%인 3천 2백 명은 DEFRA 내부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공무원이다. 공

공법인조직이나 공사에 고용된 사람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 DEFRA 직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8개의 NDPB에 약 만 3천 5백 명이 고용되어 있으며, 2개의 공사에 약 2천 명이 

고용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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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명 외청수
공공법인조직수

정책사업부서수
공사수 국영기업수 합계

환경식품농촌부(DEFRA) 6 49(20) 2 59

DCMS 1 60(44) 5 66

DfES 22(10) 22

통상산업부(DTI) 7 54(26) 1 3 65

DTLR 10 26(16) 3 39

노동연금부(DWP) 3 11(4) 14

Home Office 3 28(9) 31

LCD 2 24(3) 26

MoD 36 19(7) 55

<표 3-7> 정부부처별 관련 공공법인 및 공사 현황

(1) 농촌개발청(RDS : Rural Development Service)

 농촌개발청은 기존에 각 지역에서 농업 및 농촌개발정책을 수행해 왔던 지역사무소

(Regional Service Centre)와 농업․농촌보존청(Farming and Rural Conservation Agency, 

FRCA)이 서로 통합하여 2000년에 설립된 것이다.

농촌개발청(Rural Development Service: RDS)은 환경･식품･농촌부(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Defra)의 하부 지역조직이다. RDS의 주요 역할은 

환경식품농촌부(DEFRA)를 대신하여 각 지역에서 농촌개발정책의 수립과 추진, 관리를 총

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

영국의 농촌개발정책의 수행에 있어서 RDS 중앙정부 지역사무소의 역할이 증대되었다. 

그 이유는 1994년에 영연방이 EU 구조기금에 의한 목적 5b 지역개발을 위해 중앙정부 지

역사무소(Government Regional Offices: GRO)가 농촌개발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하

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지역개발정책이 주로 중앙정부 지역사무소(GOs)를 주요 책임기관으로 선정하

고 있는 것에 반해, 잉글랜드 농촌개발프로그램(ERDP)만이 유일하게 별도의 환경식품농촌

부(DEFRA) 지역 사무소인 RDS를 통해서 실시되고 있다.

이들은 일반 농민이나 사업자로부터 각 정책 참여지원서를 받고 지원사업을 선정하며, 

지원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과정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모니터링의 결과를 반영해서 사업



61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환경식품농촌부(DEFRA)의 책임운영기관인 농촌지불청(Rural 

Payment Agency, RPA)에 청구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농촌개발청(RDS)은 런던에 본부가 있고 8개의 지역사무소가 있으며, 직원은 1,400

명 정도이다. East, East Midlands, North East, North West, South East, South West, 

West Midlands, Yorkshire & The Humber에 지역사무소를 두고 있다. 

농촌개발청(RDS)은 영국 농촌발전프로그램(English Rural Development Programme: 

ERDP)의 시행을 관리하고 토지 및 야생동식물(wildlife) 관리에 관한 정책자문을 한다.

농촌개발청(RDS)은 각 지역에서 농촌발전정책의 수립, 추진, 관리를 총 책임지고 있는 

기관이다. 지속가능한 농촌발전을 위해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측면을 통합적으로 고려하

고, 낙농위생 검사, 야생동식물 및 토지 관리, 방목 관리 등을 하며, 기타 기술적･정책적 

자문 및 지원 역할을 하고 있다.

(2) 지역개발사업소(RDA : Regional Development Agencies)

1997년 노동당 정부는 지방분권화, 경제효율의 증대, 교육 및 훈련수준의 향상, 지역사회

의 재건, 환경과 삶의 질 개선이라는 과제의 추진주체로서 1999년 4월부터 잉글랜드 내의 

9개 지역에 새로운 ‘지역개발기구(Regional Development Agencies)’를 설립한다. 이를 통

해 해당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환경 등 제반사항에 대한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

고 있다.

RDA는 정부지원을 받아 운영되며 해당 장관이 책임을 지는 ‘비정부 공공법인 기

관’(Non Department Public Bodies)의 지위를 지니게 된다.

RDA의 주요 임무는 잉글랜드에서 지역의 경제적인 상황을 개선시키고 지역 간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다.

① RDA의 일반적 특성

영국에서 스코틀랜드, 웨일즈의 경우에는 분권화와 지역주의가 정치적, 민족적 이념 등

에 의하여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온데 비해 잉글랜드 지역에서는 지역이 정책적 

주체가 되지 못하였다.

특히 대처가 이끄는 보수당이 집권했던 1980년대에는 잉글랜드를 'regional vacuum'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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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할 정도로 지역이 정책적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1997년 노동당이 집권하면서 지역 및 지역주의가 새로운 정책이슈로 대두되었다. 

지역개발청(Regional Development Agencies: RDAs)은 1997년 총선 전에 노동당이 중심이 

된 지역정책위원회(Regional Policy Commission) 주도 하에 설립 논의가 이루어졌다.8) 

잉글랜드지역 내 지역발전추진 전담기구인 RDA의 설립은 유럽 내에 퍼져있던 지역주의

적 풍토와 유럽구조기금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역기구(regional bodies)의 필요성 증대, 그리

고 스코틀랜드와 웨일즈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역경제발전 성과에 대한 모방 등이 직접적

인 계기로 작용하였다.

RDA는 경제의 세계화와 시장자유화 여건 하에서 경제정책을 입안하고 조정하는 데 있

어 국가단위의 부적합성이 나타났으며, 이와 함께 경쟁력 있는 집적경제단위로 지역이 새

로운 대안으로 부상함에 따라 지역의 경제적 부활과 국가의 재구조화 과정에서 지역수준

의 발전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설립되었다.

지역경제발전은 다양한 분야의 공동 노력과 전문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영국은 지역경

제발전을 지방정부에 일임하거나 중앙정부의 일부부처에 의하여 주도하기보다는 지역별로 

Agency 형태의 전담부서를 두어 보다 전문적이고 종합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국은 지역경제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통산산업부(DTI: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산하에 비정부 부처형 공공기구(NDPB: non-departmental public 

body)를 두고 있으며, 잉글랜드․웨일즈․스코틀랜드를 각기 총괄하는 전국단위의 지역발

전추진 전담기구로 잉글랜드의 English Partnership(EP), 웨일즈에는 Wales Development 

Agency(WDA), 스코틀랜드에는 Scottish Enterprise(SE) 등을 설치하였다. 

이들의 하부조직으로 지역(region) 수준에 지역발전추진기구(Regional Development 

Agency: RDAs)를 두어 지방정부와의 상호협력 하에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시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지역수준에서 잉글랜드에는 9개의 RDA가 있으며, 웨일즈에는 6개의 

RDA, 스코틀랜드에는 13개의 RDA가 있다.

8) 지역정책위원회는 부수상인 John Prescott와 전 스코틀랜드 장관이며 현 지역정책 유럽연합위원

인 Bruce Millan의 주도하에 설립된 위원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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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DTI)

English Wales Scotland

English Partnership Wales Development Agency Scottish Enterprise

9개 RDAs 6개 RDAs 13개 RDAs

Northwest D.A.

One Northeast D.A.

Yorkshire Forward D.A.

Advantage Westmidlands D.A.

East Midlands D.A.

East of English D.A.

Southeast of English D.A.

Southwest of English D.A.

London D.A.

Cardiff D.A.

Trefores D.A.

Swansea D.A.

Aberyswyth D.A.

Newtown D.A.

St.Asaph D.A.

Glasgow D.A.

Dumfries & Galloway E.

Dunbortonshire E.

Ayrshire E.

Fife E.

Forth Valley E.

Grampian E.

Lanarkshire D.A.

Lothian & Edinburgh E,

Moray Badenoch & Strathspey E.

Renfrewshire E.

Scottish Borders E.

Scottish Tayside E.

locality(local authority, chamber of commerce, council..)

<그림 3-4> 지역별 RDAs의 수

RDAs는 지역경제 및 산업발전을 공통의 목표로 하고 있으나, 전국단위의 지역발전추진 

전담기구는 국내외 기업유치 및 고용창출 등을 주요전략으로 하여 지역의 산업·경제발전 

지향적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반면, 지역단위의 지역발전추진 전담기구들은 경쟁력

있는 집적경제 단위로서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지역의 물리적, 사회적 쇄신 및 재개발, 서

비스 개선 등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발전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RDA의 주요임무는 잉글랜드에서 지역의 경제적인 상황을 개선시키고 지역 간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있다.  RDA가 추구하는 다섯 가지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의 경제개발과 활성화, 둘째, 지역의 비즈니스의 효율성과 경쟁력 강화, 셋째, 

고용증대, 넷째, 고용증대를 위한 적절한 기술개발 및 현장적용, 다섯째, 지속가능한 개발

이다.

RDA 조직은 크게 이사회(RDA Board)와 집행부(RDA Executive)로 구성되어 지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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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전략의 수립ㆍ집행, 단일통합예산제(Single Regeneration Budget Fund)의 운영, 낙후지

역의 경제개발, 도ㆍ농 등 지역 간 통합, 지역투자사업의 조정, 지역별 선별지원에 관한 장

관 자문, 기업연계망 형성 등 기업 활동 지원 및 투자 촉진을 수행하고 있다. RDA는 9개

의 지역9)에 분포되어 이러한 주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 RDA는 이전부터 각 지역에서 활동해 오던 몇 개의 비정부 공공법인

(Non-Departmental Public Bodies)이 통합되면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통합된 단체의 명칭

과 성격은 각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그 공통점은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림 3-5> RDA 조직 구조 및 지역센터

② 주요 역할

RDA는 지역 내 모든 관련기관‧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개발, 사회발전 등을 

9) ① 런던 : LDA(London Development Agency) ② 남동 잉글랜드 : SEEDA(South East England Development Agency) 

③ 남서 잉글랜드 : SWDA(South West of England Regional Development Agency) ④ 동 잉글랜드 : EEDA(The East 

of England Development Agency) ⑤ 동 미들랜드 : EMDA(East Midlands Development Agency) ⑥ 서 미들랜드 : 

AWM(Advantage West Midland- s) ⑦ 요크셔&험버 : YHDA(Yorkshire and the Humberside Development Agency) 

⑧ 북동 잉글랜드 : ONE(One North East) ⑨ 북서 잉글랜드 : NWDA(North West Development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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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제반전략을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을 점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기존의 카운티

(County)나 단일 기관(Unitary Authority)이 담당하기에는 지나치게 크고, 그렇다고 중앙정

부가 개입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지역문제의 해결에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RDA는 중앙정부나 정부투자기관, 지역통합사무소(Government Office)등에 의해 수행되

는 기능 중 상당부분을 맡게 되는데, RDA에서 맡는 것이 바람직할 때에는 해당기능을 과

감히 이양‧폐지하도록 하고 있다.

RDA가 수행하게 될 주요기능으로는 지역경제개발전략의 수립‧집행, 단일통합예산제

(Single Regeneration Budget Challenge Fund)의 운영, 낙후지역의 경제개발, 도‧농 등 지

역 간 통합, 지역투자사업의 조정, 지역별 선별지원에 관한 장관 자문, 기업연계망

(Business Links) 형성 등 기업 활동 지원, 민관협력(Public Private Partnership)에 의한 투

자촉진 등이 있다.

RDA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은 각 RDA가 제시하는 지역발전전략계획에 따른 단

일 프로그램으로 지원된다. 즉, 부총리실에 지역개발전략계획에 따른 예산지원 신청을 하

면, 그 후 부총리실 주관으로 총괄적으로 각 부처와 예산지원을 협의하고 지원부처에 대한 

별도의 구분없이 단일포괄예산으로 RDA에 지원된다. 이 예산에 기반해서 각 RDA는 자신

들이 계획한 지역개발의 우선과제에 투자하며, 때로는 독자적으로 일정한 개발프로젝트를 

지원하기도 하고, 농촌개발정책 및 구조기금 정책에서 지원하는 프로젝트에 파트너로서 참

여하여 일정부분의 예산을 추가 지원하기도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들 RDA가 농촌개발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비중은 매우 제한적이다. 

농촌지역의 식품산업 등에 대한 지원은 실시하고 있지만 농업이나 농민을 대상으로 한 지

원은 아직 실시하지 않고 있다. RDA가 농촌개발에서 행할 수 있는 역할과 관련해서는 현

재 많은 논의가 진행 중이다(Ward, Lowe, and Bridges, 2003).

RDA의 핵심기능은 5~10년간의 지역경제전략을 입안하는 것이다.

지역경제전략은 경제개발과 재건(regeneration), 기업의 효율성, 투자 및 경쟁력 제고, 고

용촉진, 숙련기능의 향상 등을 포함한다. 위 5개 목표는 RDA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법정

계획으로서 RC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999년 10월에 처음으로 이 계획이 공식문서로 출

간되었으며, 3년마다 재검토(review)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경제전략에 기초하여 구체적 

실행계획(action plan)을 작성하고, 실행계획에 기반해서 연간 경영계획(Corporate Plan)의 

목표를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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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A의 주무부처는 설립 당시에는 舊 환경교통지역부(DETR)10)였으나, 2001년 6월에 통

상산업부로 바뀌었다. 이는 RDA가 하드웨어 중심의 지역개발정책에서 기업과 산업 중심

의 소프트웨어적인 지역경제발전정책으로 강화됨을 의미한다.

3) 영국농촌개발의 시사점

영국의 지방분권체제는 카운티 및 디스트릭트 등의 지자체와 중앙정부와 관계에서 중앙

정부의 비중이 더 큰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영국의 지방분권 개념은 지방분권이 의미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광역적인 차원에서 정책결정과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다

음의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지역개발 사업의 특성상 일정한 행정구역 범위 내로 그 영향이 제한될 수 없기 때

문에 지방자치 행정구역 범위를 넘어서는 광역적인 경제개발지역을 설정하는 형태로 정책

의 통합적 효과를 제고하고 있다.

둘째, 광역적인 지역범위에서 행해지는 지역개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별도의 지역적 

추진체계가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영국의 지역분권적 정책체계는 각 지역에서 중앙정부의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한 특별지방행정기관(Dependent Field Offices of a Central 

Ministry), 책임운영기관(Executive Agencies), 비정부 공공법인(Non-Departmental Public 

Bodies) 등의 세 가지 특별 기구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영국 농촌개발정책의 지역분권화의 두 가지 방향은 두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는 기존의 중앙정부 지역사무소(RDS, GO)를 중심으로 정책의 결정 및 집행체계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광역지역인 지역(region)을 기반으로 하는 선거직 

지역의회를 창설하고 지역개발청(RDA)을 중심으로 각종 기관과 단체를 통합하여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다.

중앙정부 지역사무소 중심체제는 사실상 중앙정부의 영향력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분권화를 강화하는 방안으로는 적합지 않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반면에, 지

역의회를 형성하고 지역개발청을 중심으로 지역분권적인 정책집행체계를 수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록 지역의회의 정치성향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긴 하지만 대체로 우호적인 평

10) DERT에서 교통과 환경부문이 분리되어, 교통부와 환경식품농무부로 이관된다. 그리고 나머지 부문은 부수상실로 이

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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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받고 있으며, 2007년부터 농촌지역개발 관련 사업을 대폭적으로 강화하였다.

잉글랜드를 포함한 UK는 지방자치단체(Local Authority)에 특별한 독립적인 법적 권한

을 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적으로 단지 잉글랜드 의회의 결정에 

종속되어 있다. 중앙과 지방간의 관계 속에서 각 지역은 별도의 지방의회(Local Council)와 

지방자치단체를 갖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선거에 의해 지방의회가 구성되면 이들 의회 의

원이 집행부까지 담당하여 행정기능을 책임지는 일원적인 형태를 갖고 있다. 즉, 지방의회

가 의결기능뿐만 아니라 집행 기능도 담당한다.

각 지방에서 지방행정을 책임지는 시장(mayor)은 지방의회 의원 중에서 선출된다. 그러

나 이러한 시장은 형식적인 자치단체의 리더로서 전체적인 사무를 관리하고 의전업무를 

담당하지만, 정책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으며, 결정권은 의회 내에서 구성된 위원회

(Committees)에서 이루어진다. 결정된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의 집행은 고용된 행정전

문가인 책임집행관(Chief Executive)에게 맡겨지며, 책임집행관은 의회의 결정사항을 이행

하는데 책임질뿐이며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영국의 농촌개발정책은 행정체계의 지방분권화와 중앙정부가 수행하는 지역개발 사업 

등에 대한 지역분권화는 서로 다른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지역개발정책의 지역분권화는 일반행정 체계가 아닌 정책사업의 결정 및 집행 권한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지역기관으로 이양 형태로 나타난다. 영국에서처럼 행정상의 지방분

권과 지역개발 사업의 지역분권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오히려 지역개발 사업의 지역 내 

또는 지역 간 통합적 효과를 제고하는 데 매우 유용한 것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영국 

농촌개발정책의 지역분권화 과정을 과거 중앙정부의 각종 권한이 어떻게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고 지역개발사업에서 이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어떻게 강화되었는지에 초점을 

두는 것은 영국의 지역분권과 지방분권을 혼동하는 것이 된다.

LEADER+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의 책임은 운영주체에게 있지만, 이는 모니

터링 위원회(PMC)의 자문과 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중앙정부 차원의 모니터링 위원회(PMC)는 DEFRA의 농촌국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관련 부처 관계자와 8개 지역 PMC의 위원장, 중앙정부 지역사무소(GO) 대표

자, Natural England, 환경청, 문화재보존청, 지역개발청(RDA), 민간단체, EU 위원회의 대

표자 등으로 구성된다.

각 지역 PMC도 역시 지역책임자(Regional Secretariat)가 위원장을 맡고 중앙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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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C와 유사한 구성원이 참여한다. 중앙정부 PMC는 LEADER+ 운영의 전반에 관한 점검

을 통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점을 운영주체에게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반면에, 지역 

PMC는 각 지역에서 실시되는 LEADER+ 프로그램의 운영을 모니터링하고 중앙정부 차원

의 PMC에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사업비 지급주체는 DEFRA의 재원관리과와 전략팀에서 담당한다. 전략팀이 EU로부터 

예산수령을 담당하는 반면에, 재원관리과는 LEADER+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지원금 지불

을 담당하고 있다.

각 지역활동가그룹(LAG)이나 지역사업자가 지원금 지불신청서를 각 지역의 책임자에게 

제출하고, 지역책임자가 이를 인증하는 문서와 함께 DEFRA의 재원관리과에 지급신청을 

한다. 이를 근거로 재원관리과는 지역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LAG나 지역사업자의 

계좌에 지원금을 송금한다. 지원금이 LAG에 지급된 경우, LAG는 지역계획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거나 참여하는 단체나 개인에게 자금을 지원한다.

3. 독일의 농촌개발정책 추진체계

1) 독일 농촌개발정책 추진체계의 개편 개요

독일 또한 EU의 회원국으로서 EU의 지역정책이 추진되고 이 지역정책의 틀 내에서 농

촌개발정책이 실시되고 있다. EU의 지역정책은 1999년 Agenda 2000 일환으로 목적지역이 

기존의 7단계에서 3단계로 수정되었다.

독일 농촌개발정책 체계의 특징은 무엇보다 농촌정책이 국토의 이용과 계획이라는 거시

적인 틀 내에서 진행된다는 것이다. 국토계획은 연방 차원의 거시적이고 기본적인 계획과 

주차원의 계획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인 게마인데(Gemeinde) 및 시군 차원의 구체적 계획이 

주된 내용을 구성하는 체계로 되어 있다. 주 차원의 계획과 기초자치단체의 계획 사이에 

광역지역 차원의 발전계획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주로 경관과 산림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주된 내용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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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정부자체의 농촌정책은 “농업구조 개선 및 해안보호 공동임무”(Gemeinscaftsaufgabe 

'Verbesserung der agrarstruktur und des Kustenschutzes', 약칭 GAK)를 통해 추진된다. 

독일에서는 연방과 주의 공동과제에 대해서는 공동임무로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데, GAK

는 이러한 공동임무의 하나로서 농업, 농촌의 구조개선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독일에서 농정의 집행은 주의 고유 권한이고, 각 주에서는 업무를 관장하는 주농무성이 

설치되어 있다. 주농무성은 지방농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시․군 단위에 농업청

(Landwirtschaftsamt)에 이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다시 말해 독일의 지방농정은 관리 주체

인 주 정부가 산하 행정기관인 농업청을 통해 직접 농정을 수행하거나, 아니면 주 정부가 

민간기구인 농업회의소에 농정업무를 위임하여 간접적으로 관리하는 두 가지 형태를 선택

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개별 주 정부는 지방농정의 집행을 위해 이러한 두 가지 형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현재 독일에서 농업회의소가 조직되어 있는 곳은 서독지역 7개 주인데, 이 중 니더작센 

주에는 2개의 농업회의소(하노버, 베저엠스)가 설립되어 총 8개의 농업회의소가 존재한다.

농업회의소는 군(Kreis) 단위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군 지소를 두고 있는데, 조직의 

중심은 군 지소보다는 주차원의 농업회의소 본부에 있다. 사업의 기획과 의사결정이 농업

회의소 본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군 지소는 이를 군 차원에서 집행하는 사업소 역할만 

수행하고 있다. 반면에 농업청 체제에서는 조직의 중심이 군 차원의 농업청에 있는데, 이

것이 두 체제의 차이점에 해당한다.

독일의 농촌개발정책은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는 EU, 연방정부, 주정부의 협력과 통합을 통해 이루지는 정책이다. 이것은 농업과 

농촌을 중심축에 두고 있는 정책이다. 다른 하나는 지역단위를 기준으로 한 정책이다. 이

것은 농촌지역 뿐만 아니라 도시지역도 포함되어 지역의 관점에 이루어지는 총체적인 개

발정책이다.

독일의 농촌개발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독일의 행정단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독일

의 농촌개발정책은 EU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연방정부(Bund)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 지방단위(Land) 수준에서 추진되는 것, 그리고 지역사회단위(districts, counties and 

communities) 수준에서 추진되는 것이 있다. 독일정부는 연방정부(Bundesland)와 연방정부 

지방사무소(Land)를 구성하고 있다.

EU 수준에서 추진되는 농촌개발정책은 3종류가 있다. 첫째, EU의 공동농업정책(C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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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조기은퇴 촉진, 조건불리지역정책, 농업환경정책과 토지조림정책 

등이 이에 해당된다. 2000년 이래로 이러한 것들은 EU의 ‘농촌개발사업(Rural 

Development Regulation 1257/99: RDR)’으로 통합되는 추세이다. 둘째, 지역개발프로그램

인 LEADER 프로그램과 지역간 협력사업인 INTERREG 사업과 같이 지역사회공동체가 개

발에서 주도권을 갖는 사업이 있다. 셋째, EU의 구조기금사업(Structural Funds Regulation 

1260/99) 하에서 목적1과 목적2(이전의 목적5b) 지역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전의 동독지

역(new Lἄnder) 전체가 목적1지역이다.

독일의 농업정책은 2001년을 기점으로 보다 급진적인 방향으로 재조정되었다. 이것을 

‘농업의 새로운 방향전환(Agrarwende)'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독일에서 광우병

(BSE)의 출현과 연관되어 있다. 2000년 11월 광우병 출현과 2001년 봄의 구제역으로 이전 

농업정책의 종말을 고하고 연말정부의 농림부(Minister of Agriculture Funke)에서 ’소비자

보호․식품․농업부(Bundesministerium fur Verbraucherschutz Ernahrung und 

Landwirtschaft BMVEL)로 변화됨에 따라 녹색당의 도시의 비농업출신 정치가가 장관

이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명칭으로의 변화는 농업과 농촌뿐만 아니라 소비자보호를 중시하는 것으

로 바뀌었고, 기존의 농업중시와 생산주의적 정책은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실패했다는 반성

으로부터 시작되어 식품 안전성, 투명성, 환경친화적인 농업, 동물복지 등을 중시하게 되었

다. 그리하여 새로운 농촌정책은 지속가능한 영농시스템, 식품시스템, 고품질농산물 생산,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중시하는 것을 농촌정책의 기조로 하고 있다.

이러한 농업정책의 변화는 독일농민연맹(DBV)과 주정부로부터 저항을 불러왔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소비자와 생태주의자들로부터는 개혁이 불충분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연

방정부는 농업시장정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는 EU와 농촌개발정책의 중요한 책임을 

갖고 있는 주정부 사이에서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다. 독일 국민들은 농업에 대한 보

조금은 정당하지 않으며, 그 액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 있다. 14.7억만 유로가 매년 농

업부문에 지원되고 있다. 이 예산은 6.7억 유로는 EU로부터, 그리고 5.1억만 유로는 중앙

정부로부터 나머지는 주정부로부터 지원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독일 농촌정책은 많은 변화를 하게 되었다. 연방정부의 정책은 유

기농업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두게 되었고, 그리하여 2010년까지 유기농업의 생산지역이 

현재보다 20% 증가시킬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2002년 2003년에 유기농업을 위하여 7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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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유로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지속가능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 생산시스템을 촉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GAK는 2001년 3월, 6월 12월에 3단계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다. 이것은 동물복지를 위한 

새로운 축사 신축지원사업, 유기농업에 대한 지원, 유기농산물이나 지역특산물 생산에 대

한 지원, 농촌주택 증개축지원사업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2003년에 BMVEL은 주정부와 협정을 맺어 GAK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더 중요한 점은 

가축 사육두수 제한과 재분배와 연관된 CAP의 첫 번째 축과 농촌개발에 대한 지원인 

CAP의 두 번째 축과도 연계되어 있다. 2001년 연방의회(Bundestag)에서 오랜 검토 후에 

공동농업정책과 직접지불의 원칙이 만들어졌다.

독일에서 농업과 연관된 정책은 이것이 가지고 있는 비정책적인 요소들 때문에 잘 발달

되어 있다. 즉, 이러한 정책의 중요한 요점은 부족한 농가소득을 보충하고 농촌공간, 영농, 

식품품질과 같은 새로운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었다. 

식품안전성과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 및 농촌경관과 생물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농업인들에게 새로운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농업지원정책은 세계시장에 경쟁력을 갖기 위하여 규모 확대, 집약경영, 생산비감소에 

초점이 두어졌다. 농업정책의 주된 흐름은 영농의 현대화를 촉진시키는 것이다. 농업정책

지원구조에 변화의 흐름은 16개 주정부와 농민단체(Farmers' Union)의 영향력에 의하여 

조정된다.

최근에 새로운 정책방향에도 불구하고, 농업보조의 80%는 직접지불이나 수출보조금에 

지불되고 있으며, 이러한 보조금의 40%는 독일 농업인의 단지 3%가 수혜 받고 있는 실정

이다(Ribbe, 2002; Nienhaus and Knickel, 2004).

독일 농정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많은 계획이나 지원구조가 경직되어 있으며, 상의하

달식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로 낮은 계층의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잘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여러 부문들의 연계는 농촌개발 접근에서 매우 중시된다. 이것은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 지역단위에서 기회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매우 중시되어야 한다. 

EU 농촌개발사업(Regulation 1257/99; RDR)은 지역단위에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도록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독일에서 아직 잘 발달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시너지 효과를 발

휘하기 위한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각각의 다른 부처들이 RDR 사업의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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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경제, 사회, 환경정책들은 농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결합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은 조세정책, 에너지정책, 교통정책, 소비자 정보개선, 자문서비스, 훈련

과 연구정책 분야까지도 포함된다. 특히 마케팅, 농촌관광, 정보기술 등 분야에 대한 직업

교육과 자문/컨설팅 사업은 지역단위의 역동적인 농촌개발에서 매우 중시되는 분야이다. 

이러한 정책들의 결합력이 부족한 정책 시스템을 갖고 있다.

독일에서 농촌개발 프로그램은 1993년에 EU 집행위원회에 의해서 수행된 LEADER 프

로그램과, 1990년대 중반에 연방정부에 의해서 시작된 “지역의 미래”(Regions of the 

Future)가 있다. 이에 더하여 1990년대 후반에 시작된 보다 기술 중심적인 개발사업 프로

그램인 “Innoregio'가 있다. 2001년에 지역개발 및 농업개발 중심적인 ”RegionenAktiv"가 

있다(BMVEL, 2001). 이러한 개발프로그램은 지역에 기반을 두고,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이 파트너십 접근을 통한 지역개발이다. GAK 조차도 농촌개발을 위한 파트너십과 농촌협

치를 강조하고 있다.

  

2) 독일의 LEADER 프로그램

 LEADER 프로그램과 ‘지역활동(REGIONEN ACTIV)’ 빠이롯 프로그램은, 마을개발사업

과 같은 사업을 수행할 때 농촌개발사업에서 농촌협치 개념이 매우 중시된다. 

Bruckmeier (2000)에 의하면 독일에서 LEADER 프로그램은 지역공동체와 새로운 사회운

동을 농촌개발 과정 속에 포함되도록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LEADER 프로그램

은 농촌지역에 자율적인 지역개발(Eigenstandige Regionalentwicklung)'과 같은 농촌개발에

서 중요한 혁신적인 개념을 도입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자율적인 지역개발 

개념은 주민참여, 사회통합, 지역정체성을 강조하는 농촌개발에서 새로운 개념이다. 그리고 

2000-2006년에 만들어진 EU 구조기금과 RDR 1257/99 하에서 잘 만들어진 농촌개발전략

을 위한 ‘Global grants for regions'도 주민 주도의 농촌개발사업으로 중시되고 있다.

LEADER 프로그램은 정부기관에 의해서 관리되어 이해당사자의 충분한 참여가 없어 정

부주도의 사업으로 변질되고 있다(Bruckmeier, 2000). 그럼에도 불구하고 LEADER 프로그

램은 마을개발사업으로 지역단위에서 농촌개발 사업으로 확고한 자리를 잡고 있으며, 보다 

통합과 총체적인 접근방식으로 새로운 농촌개발 방식을 정착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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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DER 프로그램은 1994-1999년까지 1,500개 프로젝트에 150개의 지역활동가그룹(Local 

Action Groups)이 약 1.7억만 유로(약 2,040억원)를 사용하였다. LEADER 프로그램은 독일

전역에서 매우 다양하게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바이에른주(Bayern)는 매우 중요한 농촌

개발 프로그램으로 간주되고 있는 반면, 바덴뷤펜버르그주(Baden-Wurttemberg)나 노르트

하이웨스트팔렌주(Nordrhein-Westfalen)는 거의 없다(Bruckmeier, 2000).

3) 지역활동(RA: REGIONEN ACTIV)

RA는 2001년 말에 농림부의 새로운 농촌개발 시범사업으로 LEADER 프로그램과 유사

한 사업이다. RA 사업지역은 320km2에서부터 5,800km2까지 있으나, 주로 1,500km2에서 

2000km2이 일반적이다. 인구규모는 3만 6천명에서 백 2십만 명까지이다.

RA와 같은 지역개발프로그램에서 ‘지역’이라는 것은 기능적이고 공간적인 동질성을 가

진 일정한 단위공간을 말한다. 이러한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된 문제를 공유하고 있으

며, 대개 몇 개의 시(Municipality)나 행정단위지역(District)이 포함된다(BMVEL, 2001).

REGIONEN AKTIV의 목적은 EU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농촌개발정책의 실질적인 사례

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시범사업(Pilot Programme)은 지역개발의 새로운 접근방식인 

통합적 접근방식과 하의상달식 접근방법을 실험하기 위하여 수행된다. 이러한 사업의 특징

은 농촌지역에서 필요한 요구를 잘 인지할 수 있으며, 농촌지역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

원을 결합하고 효과적으로 이러한 자원을 이용하며 농촌개발의 각 영역들 간의 시너지 효

과를 창출하여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자연자원을 잘 

관리하여 그것을 가치화시켜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다(Knickel and Peter, 2005).

RA는 LEADER 사업과 같이 ‘지역의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지역개발을 위해 협력구조를 

구축하는 것이다. 특히 지역에서 프로젝트의 성과를 스스로 평가하여 지역단위에서 책임성

을 갖고 예산관리를 하는 혁신적인 농촌개발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RA의 접근방법에 있어서 세 가지 원칙은 첫째, 시장(수요, 경쟁), 둘째, 협력하는 계획수

립(가이드라인, 프레임), 셋째, 조정(네트워크, 파트너십)이다.

RA사업은 200개 지역에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위원회에서 18개 지역을 선정하였다. 선정

된 18개 모델지역은 4년(2002-2005)동안 4천5백만 유로(약 5백 40억원)의 재정지원을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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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RA 프로젝트는 연방정부 지원이 45.5백만 유로로 제한되어 있지만, 독일 농촌개발사업

에 영향을 매우 크다(BMVEL 2004). RA는 ‘농업의 새로운 방향전환(Agrarwende)'에 따라 

추진되는 농촌개발정책의 구체적인 모습이다. 지역 안에서 많은 경쟁이 유발되고, 그 속에

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출되고, 새로운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이 생기게 하는 것이 이 개발

사업의 핵심이다.

이와 같은 지역의 영향을 무시하더라도 RA는 앞으로 GAK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영향

을 미치고 있다. 특히 RA는 독일 농촌개발정책의 통합적인 농촌개발접근과 장소 중심적인 

접근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다(Peter and Knickel, 2004; Schubert, 2002).

사업현황은 <표 3-8>에서 보는 바와 같이 13개 주 18개 지역에 총 743개의 프로젝트가 

행해지고 있다.

주 사업지역명 프로젝트 건수

Sachsen-Anhalt Old Mark 29

Brandenburg Barnim Uckermak 34

Rheinland-Pfalz Bitburg Prum/the Eifel 48

Bayern
Chiemgau Inn Salzach 30

Swabian Danube valley 35

Thuringen Calibration field 44

Baden-Wurttemberg
Hohenlohe 48

Circle Reutlingen 76

Bechlenburg

-Vorpornmern

Lubecher bay 50

Mechlenburgian sea-plate 34

Odermundung 31

Nordrhein-Westfalen Eastern Ruhr District 29

Saarland Saarland 23

Sachsen Saxonian Swizerland/white cutting circle 60

Schleswig-Holstein Uthlande 68

Niedersachsen
Turning country/Elbe valley 54

East Frisia 24

Bremen Weser country 26

합계 743

<표 3-8> 독일의 REGIONEN ACTIV 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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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독일의 농촌개발관련 기관: 헤센개발기구(Hessen Agentur)

헤센개발기구(Hessen Agentur)는 독일 헤센주 비스바덴(Wiesbaden)에 위치하고 있으며, 

헤센주정부가 주주로 되어 있는 유한합자회사(GmbH)이다. 약 150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4년 10월 4일 설립되었다. 헤센개발기구는 이전의 TechnologieStiftung Hessen 

GmbH(TSH), Forschungs and Entwicklungsgesellschaft Hessen GmbH(FEH)가 통합되어 

구성되었으며, 2005년 1월에 InvestituionsBank Hessen Ag(IBH)와 Hessen Touristik 

Services e. V.(HTS)가 합류하여 현재의 헤센개발기구를 구성하고 있다.

헤센개발기구의 조직미션은 첫째, 독일 국내 혹은 해외에는 헤센주의 브랜드가치를 높이

고, 둘째, “헤센”이라는 브랜드에 통일성을 기하고, 셋째, 독일 국내나 유럽에서 헤센주의 

이익을 추구하고, 넷째, 투자자들이나 관광객들에게 헤센주를 보다 매력 있게 만들며, 다섯

째, 정책, 행정, 경제, 과학 분야에 자문역할을 하며, 여섯째, 사회, 정치, 경제, 과학 분야의 

주요 인물들의 결합과 네트워크를 촉진시키는 것이다.

(1) 조직구조

헤센 개발기구는 지역개발, 지역자문서비스, 기술혁신교육의 3개 조직을 가지고 있다. 지

역개발 분야는 경제연구, 주정부개발, 지원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자문서비스는 컨설

팅, 유럽컨설팅서비스, 국제무역, 관광마케팅으로 구성되고 있다. 기술혁신교육 분야는 매

체 및 IT, 바이오․나노․생태기술, 기술이전․클러스트․파이롯트, 혁신모델프로젝트, 평

생학습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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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장 (CEO)

지역개발 지역자문서비스 기술,혁신,교육

경제연구 컨설팅 매체 및 IT

주정부개발 유럽컨설팅서비스 바이오․나노․생태기술

지원사업 국제무역 기술이전․클러스트
․빠이롯트

혁신모델프로젝트

평생학습

<그림 3-6> 헤센 개발기구 조직구조

(2) 주요 사업

 헤센개발기구는 100% 연방정부, 주정부 예산지원을 통해 이루어진다. 2005년 1천6백만 

유로의 회사 총매출에서 농업부문은 160만 유로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사업은 7개 분야로 인구변화, 경제구조변화, 노동시장, 보건사회, 지역개발, 도시개

발, 유럽 파트너십 프로그램이다.

각 분야별 주요사업 내용은 첫째, 인구변화는 인구변화를 예측하고 분석하며, 인구변화

의 효과를 분석한다. 둘째, 경제구조변화는 장단기 경제예측을 하고, 분야별 분석을 실시하

고, 헤센주의 비즈니스를 촉진하고, 헤센주에서 혁신지역을 조성한다. 셋째, 노동시장은 노

동시장을 모니터링과 분석하며, 노동시장 정책도구를 평가하고, 유럽구조기금에 대한 지원

과 평가를 실시하며, 직업교육을 실시한다. 넷째, 보건사회 분야는 보건사회 분야의 요구와 

구조를 분석하고, 병원설립을 계획하고, 건강관리에 관련된 비즈니스를 조성하며, 사회적인 

하부시설을 조성한다. 다섯째, 지역개발분야는 지역을 분석하고, 경제개발을 촉진시키기 위



77

한 개발개념을 정립하고, 농촌개발, 공간분석, 경제의 영향분석을 실시한다. 그리고 이전의 

산업단지나 군대주둔지를 개발한다. 여섯째, 도시개발 분야는 개발개념을 정립하고, 도시간

의 협력을 유도하며, 도시중심지를 개발하고, 도시재개발, 사회적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도시개발을 추진하며, 공간분석을 실시한다. 일곱째, 유럽파트너십 프로젝트 분야는 행정적

인 역량을 개발하고, 지역 및 도시개발, 권역계획 등에 관한 기술지원, 그리고 프로젝트 관

리 및 유럽구조기금의 관리를 하고 있다. 요약하면 헤센주개발기구의 주요역할은 헤센주 

지역개발 이해당사자들에게 컨설팅, 마케팅 촉진, 네트워킹을 그 주요사업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 외에도 헤센개발기구는 HA Stadtentwicklungsgeseeschaft mbH를 자회사로 두고 있

으며, 헤센개발기구로부터 자금지원을 받고 있다. HA Stadtentwicklungsgeseeschaft mbH

는 헤센개발기구의 개발 Agency로서 도시개발 분야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개발과정에서 프로젝트 관리임무를 맡고 있다. 주요업무는 지역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관

리, 프로젝트 지원, 프로젝트 조정, 주택이나 공장부지 개발, 유휴지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관리, 조직과 재정, 유럽 계획조정 등이다.

4. 프랑스의 농촌개발 추진체계

유럽 국가들은 각각 서로 다른 정부 및 지방자치 체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국가 

내의 농촌개발 정책을 추진하는 체계뿐만 아니라 EU 집행위원회와의 관계에서도 서로 다

른 형태를 취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적인 권한이 전통적으로 강한 독일이나 이탈리아는 각 지방자치단

체가 EU와 실제적인 협상을 진행하고 중앙정부는 단지 총괄관리 역할을 하고 있는데 반

해, 중앙정부의 역할이 전통적으로 강한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는 중앙정부 부처가 실질적

인 역할을 수행하고 각 지방 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결정에 따르게 된다.

프랑스는 서유럽 국가들 중에서 중앙집권적인 특성이 가장 강한 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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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프랑스의 행정구역

프랑스는 26개의 레지옹, 100개의 데파트망, 36,783개의 코뮨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랑스

는 지역개발을 위하여 이러한 행정조직 외에 협력적인 지역개발을 위한 특별행정조직이 

있다.

프랑스는 3개 수준의 정부를 가지고 있다. 코뮨, 데파트망, 레지옹이 그것이다. 

Decentralization을 구현하기 위하여 2004년 8월에 만들어진 법을 통하여 지방분권의 운

영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지방정부 행정자유화의 원칙이다. 이것은 선거에 의해 구성

된 의회가 규제권한을 가지고 지방정부를 운영한다. 둘째, 지방정부에 대한 아무런 감시도 

없다는 원칙이다. 지방정부가 다른 부처로부터 감시를 받지 않게 되어 누구라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른 부처에 말하지 않게 한다. 셋째, 지방정부가 재정적인 자율성을 가진다. 

지방정부는 자유롭게 사용할 자원을 가진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로 대다수의 자원을 의존

하지 않아야 한다. 넷째, 중앙정부의 감독은 사업이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중앙정부는 지방

정부를 감독하지만 감독은 사업이 이루어진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레지옹의 중앙정부 공

무원은 지방정부, 공사, 대규모 레지옹간 사업이 이루어지는 공사를 감독한다. 데파트망의 

중앙정부 공무원은 데파트망과 코뮨를 감독한다. 레지옹의 감사는 지방정부의 예산, 재정

상태, 재정관리에 대하여 재정감사를 실시한다.

코뮨은 프랑스에서 가장 작은 행정단위이다. 그러나 가장 오래된 것으로 중세기의 타운

이나 Parish가 발전된 형태이다. 1789년에 코뮨이 제도화되었다.

코뮨의 지역공동체에서는 첫째, 교육, 학교유지, 학교 스텝들의 고용․관리, 둘째, 도시계

획, 셋째, 사회서비스: 육아센터, 노인요양시설, 소외계층 서비스, 넷째, 도로정비, 다섯째, 

쓰레기 수거 및 위생관리, 여섯째, 교통, 일곱째, 경제적 서비스: 산업단지, 비즈니스, 여덟

째, 문화, 도서관 관리 및 운영,  박물관 관리 등의 일을 하고 있다.

코뮨협의체(Communities of Communes)는 1992년에 관련법이 제정되었고, 1999년에 강

화된었다. 전국에 2,400개가 있고, 자체 조세권이 있다. 코뮨간의 협력을 위한 공사(public 

corporation)의 가장 단순하고 유연한 조직체이며, 일반적으로 농촌지역에 있다.

Conurbation Communities는 코뮨협의체가 비슷한 것으로 인구가 5만 이상으로 중심지 

코뮨의 인구가 1만 5천명이상인 코뮨협의체의 경우에 구성된다.

Urban Communities는 도시지역으로 인구 5만 이상인 지역에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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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Conurbation Syndicates는 중앙정부가 새로운 타운을 만든 지역에서 Public 

Corporation for Cooperation between Communes (EPCI)가 형성된 지역에서 구성된다.

Type of EPGI EPGI의 수 코뮨의 수 거주인구

Urban communities 14 356 6,219,688

Conurbation Communities 164 2788 20,679,874

New Conurbation Syndicates 6 34 357,216

Communities of Communes 2389 29735 26,078,155

Total 2573 32913 53,334,944

<표 3-9> 프랑스의 농촌개발 행정체계

프랑스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국가 및 지역권(Region)은 Pays가 

지역발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제도, 자금, 연구 등 기술적 지원을 담당한다. Pays가 

Department에 등록을 하여야 하나, Pays에 대한 지원은 Deparment간 협의체인 Region(레

지옹)으로부터 이루어진다. 

프랑스의 지방행정, 치안은 Department가 전담하고, Department권역 내에서 서비스공급

에 한계가 있는 문화, 교육 등 분야를 담당하며, Region은 Department의 의원들로 구성·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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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

Pays

코뮨협의체

프랑스 정부

Department

Commune

행정구역체계새로운 지방행정단위

<그림 3-7> 프랑스의 행정체계

중앙정부는 데파트망이나 레지옹에 Prefect라 불리는 공무원을 두고 있다. 이들 공무원은 

총리와 내무부장관의 추천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레지옹의 Prefect는 레지옹의 수도에 

근무하며 데파트망의 Prefect를 관리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프랑스에서 지방분권은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Deconcentration은 이전에 

중앙정부에서 수행하던 기능을 레지옹, 데파트망 단위로 기능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Decentration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권한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지역개발특별기구(DIACT)

농촌개발정책은 농림부만 관련된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의 여러 부처의 사업과 깊은 관

련성을 가지고 있다. 농촌개발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 부처의 지역개

발사업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기구로서 ‘지역개발특별기구(DIACT)’를 총리 산하에 두고 

있다.

DIACT는 EU의 농촌개발정책을 프랑스 국내 농촌개발사업과 통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연

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농촌협치와 파트너십에 기초한 농촌개발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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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개발특별기구(DIACT)의 특징

① 역사

○ 2005년 후반기에 프랑스 중앙정부는 DATAR의 임무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 지역개발 사업이 보다 더 경제적으로 활력을 얻는 방향을 추진하기로 한다.

○ DIACT는 이러한 목적 하에 DATAR를 계승하여 확대 조직된다.

② 조직

○ 170명(다양한 분야)

○ 대부분 중앙정부로부터 옴

○ 범 부처의 지역개발 조정

○ 총리 산하 특별기구

○ 5개 팀으로 구성

  - 팀1: 국가단위의 EU 사업수행

  - 팀2: 국가내 영역별 사업, 하부시설, IT 성인교육, 연구, 문화, 건강, 환경

  - 팀3: 지역개발, 공공서비스, 건강, 위생 서비스

  - 팀4: 경제개발과 지역가꾸기

  - 팀5: 국제협력

③ 임무와 역할

○ 국가의 국토계획 정책을 수행

○ 농촌과 도시의 균형발전

○ 유럽정책 수행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계약추진

○ 프랑스 지속가능한 지역개발 추진, 특히 낙후지역 개발

○ 의사결정기구(CIACT)의 결정사항을 수행

○ 정부정책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조사 및 변화 및 전망

○ 중앙정부의 지방출장소와 지방정부의 협력 유도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계약(CPER) 사이의 계약 촉진

○ 유럽의 지역정책과 조정, 수행,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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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의 구조기금의 프로그램 평가(DOCUP)를 조정하고 중앙정부와 지역정부사이의 

계약을 촉진

○ DIACT는 중앙정부의 지방정부 파견 공무원(Prefects)과 협력, 선출직 공무원과 정규

적인 계약 수행

④ 예산

○ 2000-2006년까지 19b 유로

○ 이중 16b 유로는 유럽 구조기금

○ 2006년 예산 3820억

○ 2006년에 38m 유로를 추가적으로 지원받는다.

⑤ 수행하는 프로젝트

○ 경제적 매력 강화와 경쟁력 강화 클러스트 구성

○ 경제적 변화를 촉진

○ 유럽정책의 효과적인 수행

○ 새로운 기술과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접근

○ 교통 하부구조

○ 농촌개발과 중심지 농촌의 개발

○ 공공 서비스

○ 해안의 균형적인 개발

⑥ 성과

○ 2005년에 6,758개의 직업 창출

⑦ 당면 현안사항

○ 동유럽으로 EU 확장에 대응

○ 분권화에 대응

○ 지역의 매력을 강화하고 아름답게 하며, 경쟁력 강화

○ 인프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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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IACT 농촌개발관련 사업

① 살기좋은 농촌개발사업(Les poles d'excellence rurale)

○ 사업개요

  - 2005년 12월에 시작된다.

  - 사업목표: 농촌지역에 개발사업을 촉진시키고 고용증대와 소득증대

  - 접근방법: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파트너십, 지속가능한 개발

○ 사업영역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파트너십을 통하여 학습: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의 프로젝트 

개발전문가에 의한 운영

○ 지역 선정조건

  - 농촌관광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문화적 유산과 자연자원이 풍부한 지역

  - 바이오 에너지를 가치화하는 지역

  - 인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지역

  - 농촌지역에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

  - 지역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역동성을 갖출 수 있는 지역 프로젝트

  - 농촌지역은 농촌개발 사업으로부터 편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함

   ․ 2000-2006년까지 개발사업이 대부분 끝나고 30개 사업은 계속추진 중에 있다. 

   ․ 2007년도 700정도의 프로젝트가 신청되어 그 중 350개(50%)가 채택된다.

○ 대상지역

  - 기초지자체로서 ZRR(농촌활성화지역) 지역임

  - 인구가 3만명 미만의 비도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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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살기좋은 농촌개발사업 

○ 사업 목표와 평가 지침

  - 일자리 창출 건수

  -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한 정도

  - 지역혁신에 기여한 정도

○ 사업신청 및 선정절차

  - 년간 2회 접수(3월, 9월), 선정 2회(6월, 11월)

  - 신청절차 9개월 소요

  - 2단계 선정절차

   ․ 지역수준에서 선정(local authority: 데파트망 중앙정부 파견자(prefect)

   ․ 중앙정부 수준에서 국가선정위원회(National Preselection Committee)

      (http://poles-excellence-rurale.diact.gouv.fr)

  - 데파트망에 계획서 제출하면 데파트망에서 순위 정한다.

  - 데파트망에서 DIACT의 국가 선정위원회(Commission nationale De preselection)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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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한다. 

  - 각 부처의 기술조정위원회(Comite Technique interministeriel)에 지원하여 최종 사업 

이 선정된다.

  - 2007년에 745개가 신청되었으나 379개 채택

  - 전국에 있는 98개 디파트망당 4개 정도의 사업이 선정되고, 농업지역이고 인구밀도

가 낮은 데파트망은 8개의 정도의 사업이 선정된다. 

○ 조직구조

  - 데파트망 담당자의 네트워크

   ․ 사업현장에 근접하여 사업을 촉진시키는 역할 수행

   ․ 지역단위 수준에서 사업추진을 조정하는 역할 수행

  - DIACT- 농업성의 담당자

   ․ 프로젝트의 필요에 따라서 촉진시키는 역할

   ․ 각 프로젝트로부터 주의사항을 수집 정리

   ․ 국가선정위원회의 사업선정 결정 과정을 준비

  - 국가선정위원회(National Preselection Committee)

   ․ 농촌지역과 행정기관으로부터 대표자들을 구성

  ․ 농업성과 국토공간계획성에 농촌개발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우선순위를 매긴다.

○ 개발 사업의 파트너십 체계

  - 지역사회연계 구조

  - 데파트망 운영위원회(department authority)

  - Pays (프로젝트 지역)

  - 지역의 국립공원

  - 지역활동가 그룹(Local Action Groups)

○ 예산

  - 사업비는 정부예산과 개인투자를 합쳐서 1,200 million 유로임(2007-2009년까지)

  - 이 사업은 35,000개의 고용창출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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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중 EU와 프랑스 정부예산은 235 million 유로이다.

  - 정부의 각 부처에서 DIACT에 주는 예산은 총 175.5 million 유로이며, 비율은 다음

과 같다.

<그림 3-9> 부처별 DIACT에 지급하는 예산 비율(총 175.5 million 유로)

○ 주제별 사업지역

  - 총 379개 사업지역이 있다

 <그림 3-10> 살기좋은 농촌개발사업 사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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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촌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 사업(Zones de Revitalisation Rurale)

○ 사업개요

  - 1995년에 사업시작, 2005년에 재편

  - 인구가 낮은 취약지역에 일반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

○ 선정기준

  - 생산력이 낮은 지역

  - 인구가 적은 지역

  - 농업이나 산업시설이 낙후한 지역

○ 사업지역

  - 3만 6천여 개의 코뮨 중에서 낙후 코뮨은 35%로 1만 3천여  기초지자체

(municipalities)가 있다.

  - 이러한 낙후지역에 살고 있는 인구는 프랑스 전체 인구의 8%에 해당된다.

  - 사업지역은 첫째, 농업진흥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 둘째, 첫째에 속하는 지역은 

아닌데 비교대상지역, 셋째, 첫째, 둘째 지역이 아닌 지역중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

  - 매년 계획을 수정보완하고 있다.

  - 이러한 지역에 유치된 기업에 대하여 세금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 2006년에 3천 98개의 회사가 세금감면을 받았으며, 12백만 유로의 세금감면을 받았다.



88

<그림 3-11> 농촌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 사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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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랑스 농촌개발기구 빼이(Pays)

(1) 빼이의 개념

빼이(Pays)는 프랑스에서 역사, 문화, 경제, 사회, 지리적 측면에서 공통성을 가지는 지역

으로, 영어의 country 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작게는 마을에서 크게는 국가 규모로도 사용

될 수 있다. 또한 빼이란 개발단위로 지역개발정책 권역을 의미하며, 지역(territoire)이라는 

개념과 맞물리면서 1990년대 이후 지역개발의 단위로 정책하고 있다. 빼이는 “시골” 또는 

“고향"이라는 뜻으로 지역경제의 다양화 및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의회의 발의에 의하여 

만들어진 지역개발기구이다. 선거직 공무원, 지역개발 전문가, 지역의 각종 조직체들이 참

여하고 있다.

빼이는 1992년에 기초자치단체인 Commune의 연합체인 Community of Communes 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환경, 교육, 문화, 사회, 경제 활동의 연합체로서 운영되는 자율적 결

성체이다.

1999년에 지역정비 및 지속 가능한 개발에 관한 법령에 근거하여, 지역개발구역의 설정, 

개발주체의 구성, 개발방법 등에 관한 제도가 정비되었다. 또한 빼이는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유럽연합의 농촌지역개발 정책 등 지역개발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대

책의 일환이기도 하다.

하나의 빼이권역은 인구 2만에서 9만 정도며, 80～150개 정도의 꼬뮨이 참여하고 있으

며, 프랑스 전역에 현재 303여개의 Pays가 구성되어 있다. 빼이가 출현한 배경이나 목적은 

지역사회가 지역발전의 주체가 되어 목표 설정, 필요한 자원 동원, 지역의 공공기관의 협

력 등을 통해 지역스스로 발전을 도모하고자 조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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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역별 주제 >
1)  use of new know-how of new technologies
2)  reception of new local actors and companies
3)  valorization of the natural resources and 
4)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the life in the rural 
zones
5)  local product beneficiation 
6)  public target: young people and/or women

<그림 3-12> 프랑스 Pays 현황

빼이내 마을, 기초자치단체(Commune)간 협력, Pays내 도시와 농촌공간의 연대와 협력, 

빼이내 공공기관 등 관련파트너들과의 연대, 경제·사회·문화·환경 등 동원 가능한 수단 개

발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방의 기초행정 단위(꼬뮨, Commune)의 규모가 너무 작기 때

문에 좀 더 광역화하여 지역단위의 발전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성에 의해 만들어졌다.

이와 같은 흐름은 프랑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유럽연합전체에 비슷한 형태로 나타

나고 있으며, 유럽연합의 통합과정에서 지역발전주체문제가 중요하게 논의되면서 출현하게 

되었다.

빼이는 행정구역과는 별도로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인 측면에서 정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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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공유한 권역을 의미한다. 권역내의 정치지도자, 농업·상업·공업·서비스 부문의 대표 등

으로 구성된 지역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Pays를 운영하고 있다.

빼이의 법적 성격을 살펴보면, Pays권역에 구성된 지역발전위원회는 1901법(협회법)에 

따라 Association(협회) 또는 Syndicat(조합)형태이다. 법인격을 가지고 독립적인 경제행위 

등을 할 수 있으며, Department(우리나의 도, 일본의 현)에 등록을 함으로써 성립한다. 빼

이를 조직하는 근거법령은 “국토 및 환경정비법”(1995년 제정)이다.

Pays는 프랑스 국토의 75%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만들어졌으며, 43%가 거주하는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1999년 Voynet법과 2003년 마을계획 및 거주지법에 의하여 Pays의 역할은 

증대되고 있다.

(2) 빼이의 행정체계상 위치

빼이는 프랑스 지방행정단위(구역)인 Department(데빠르망)과 Commune의 사이에 위치

하나, 공식적인 행정구역은 아니다. Commune이 모여서 꼬뮨협의체(Communaute de 

Communes)를 구성하고 꼬뮨협의체가 모여서 빼이를 이루고 있다. 현재, 빼이는 전국적으

로 303여개가 조직되거나 조직중이며, 100여개는 매우 활동적으로 운영중이다.

프랑스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국가 및 지역권(Region)은 Pays가 

지역발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제도, 자금, 연구 등 기술적 지원을 담당한다. Pays가 

Department에 등록을 하여야 하나, Pays에 대한 지원은 Deparment간 협의체인 Region(레

지옹)으로부터 이루어진다. 프랑스의 지방행정, 치안은 Department가 전담하고 

Department권역 내에서 서비스공급에 한계가 있는 문화, 교육 등 분야를 담당하며, 

Region은 Department의 의원들로 구성·운영된다.

(3) 빼이의 구성 및 사업범위

빼이의 구성을 살펴보면, Pays가 속한 Department 의원, 꼬뮨협의체 대표, Commune 대

표, 기타 시민대표로 지역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Pays의 규모에 따라 구성원의 범위 

및 숫자는 다양하다. 그리고 지역발전위원회 하부에 분야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

다. 분야는 경제, 관광, 환경, 혁신, 사회, 교통, 농업, 정보기술 등 다양하다. 그리고 지역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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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문가 등 Pays의 운영을 지원하는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Commune, Department에

서 일부비용을 보조하고 있다.

사업범위를 살펴보면, 첫째, 지역개발사업으로 경관, 산, 강, 수자원, 숲, 도시정비, 통신 

보완 등을 하고 있다. 둘째, 경제발전으로 농업, 수공업, 서비스업, 지역특산품, 고용촉진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셋째, 교육으로 기초교육, 성인교육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넷째,  

환경으로 쓰레기 처리, 자연보호, 지역자연공원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그 밖에 문화, 주

거, 관광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사업범위는 광범위하나 중앙단위에서 추진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빼이의 4가지 사업원칙은 첫째, 공동의 지역개발 프로젝트, 둘째, 지역내 모든 개발주체

들의 참여, 셋째, 지리적,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일관성과 공통성을 갖는 지역, 넷째, 개발

계획의 시행과 추진은 국가, 광역정부, 권력개발위원회 간의 계약 등이다.

권역개발위원회의 법적 지위는 다양하다. 지방세무서 관할 지역을 기준으로 결성(다른 

방식도 가능)되고, 1901년 법에 근거한 사단법인으로서 조합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그밖에 

법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비영리 법인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권역개발위원회는 권역의 지도자, 사업자 단체 대표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정책

사업에 따라서는 민간 대표가 50% 이상 참여(LEADER)하고 있다. 권역개발위원회는 개발 

사업심의 및 의사결정을 하고 있으며, 사업계획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참여 독려, 사업 

시행결과를 평가하고 있다.

사업추진방식은 첫째, 계약에 근거한 지원방식, 개발헌장을 가지고 권역개발위원회 광역

정부 국가간에 계약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채택된 사업별 계약을 통해 사

업이 추진되면, 사업주체는 권역개발위원회가 된다.

사업범위는 관광 (역사ㆍ예술 마을, 지역관광 개발 등), 경제발전(지역공단, 기업지원 시

설 등), 환경 (경관, 하천, 숲 등), 농업 및 공공서비스 등이다.

관련 지역개발 정책은 첫째, EU농촌개발정책, 지역개발 정책, 둘째, EU LEADER + 정책, 

셋째, 프랑스 지역자연공원(PNR), 넷째, 중앙정부, 광역정부 시행 지역개발 정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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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빼이의 사업 추진방식

지역발전계획(Charte de Development)을 수립하고, 이 계획을 토대로 중앙정부와 

Region 등과 통상적으로 4년 단위 계약(Contrat)을 체결한다.

지역발전계획에는 통상적으로 20년을 전망하는 ① 장기비전 제시, ② 지역여건 점검, ③ 

지역내 활동주체의 관계 설정, ④ 연차별·테마별 중점 추진사업 설정, ⑤ 기대되는 목표와 

성과, ⑥ 동원되어야 하는 자원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계획의 수립에는 3년이 소요된다.

또한 EU, Region, 프랑스정부의 지원프로그램을 동시에 받을 수 없다. 계약당시의 설정

한 목표가 충실하게 이행되었는지의 여부를 평가한 후 다음단계의 지원사업 계약을 체결

한다.

Pays의 권역은 Department간에 설정은 가능하나, Region의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는다.

<Pays의 참여 가능 프로그램>

① 유럽연합 농업당국이 농촌개발지원 정책차원에서 시행하는 LEADER(Ⅰ, Ⅱ, 

+)프로그램의 주체로 나섰다.

- Local Action Group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LEADER프로그램이 계약

(Contrat)에 따른 재정지원이 원활하기 때문에 인기가 좋다.

* LEADER(농촌경제발전을 위한 행동연대, Liaison entre action de 

developpement de l'Economie Rurale).

② 프랑스 ‘환경 및 지속가능 발전부’가 추진하는 지역자연공원(PNR : Parc 

Nature Regional)프로그램에 참여한다.

③ Region이 주도하는 지역개발사업에 주체로 나선다.

- 전국적으로 22개의 Region이 있으며, Region 지원프로그램에도 많이 참여

한다.

* 그 밖에도 자체적인 추진사업, 관련공공기관과의 부분적인 사업 등 지역발

전에 필요한 자체사업, 협력사업, 지원사업 등을 통해 활동을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다

사업집행은 Pays에 속해 있는 꼬뮨협의체 단위로 집행하게 된다. 빼이가 꼬뮨협의체

(Communaute de Communes)의 집합체이므로 빼이단위의 지역발전계획수립 및 집행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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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개별 꼬뮨협의체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꼬뮨협의체(community of Commune)의 근거는 1990년대 후반에 제정된 슈벤느망법이

며, 인구규모가 작은 꼬뮨 단위로는 청소, 학교 등 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많고 복잡하여, 

꼬뮨간의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해 제정한다.

5. 일본의 농촌개발 추진체계

1) 농촌개발 추진체계 개편의 방향과 경과

일본에서 농업ㆍ농촌정책은 식량증산과 안정적 확보라는 산업정책에서 정주권정비와 경관 

사업을 중심으로 하여 지역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왔다. 1980년대까지는 식량증

산, 도시와의 격차 시정, 내셔널 미니멈 달성, 1990년대는 농촌이 가진 다면적 기능의 발휘, 

정주조건 정비는 1999년 이후는 자연생태계를 배려한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 지역 요구 배려

와 주민참여 정책 강화. 즉 ‘농촌’개발로 무게 중심이 이동해 왔다(박경․구자인, 2006).

<표 3-10> 일본 농정의 주요 시기 구분

시기구분 농정의 흐름 사업의 목적 사업의 명칭

Ⅰ기

(1960년까지)

토지개량법 

제정(1949)
식량증산 식량증산대책사업

Ⅱ기

(1961-91년)

농업기본법

(1961)

종합농정

(1970)

생산성의 향상과 농업생산의 

선택적 확대

농업기반정비사업

토지개량장기계획

(1～3차)

Ⅲ기

(1992-98년)

신농정

(1992)

구조정책의 추진

농촌정주조건의 정비

농업농촌정비사업

토지개량장기계획

(4차)

Ⅳ기

(1999년이후)

신기본법

(1999)

토지개량법 

개정(2001)

식료의 안정공급 확보

농업의 지속적 발전

농촌의 진흥

다면적 기능의 발휘

환경과의 조화 배려

지역의향중시, 지역과 연계

토지개량구 역할 증대

농업농촌정비사업의 

새로운 전개

(2003년을 초년도로 

하는 신계획 책정)

 자료 : 농정연구센터, 2004, p.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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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성의 기본 역할로 최근 들어 농촌진흥정책을 명확히 설정하고 있다.

1999년에 제정된 신기본법(식료ㆍ농업ㆍ농촌기본법)에서 「농촌진흥」이 기본이념의 하

나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2000년 5월 각의에서 결정된 중앙성청 설치법에서 농림수산성

은 “21세기에 어울리는 농촌 만들기를 추진하기 위해 「농산어촌 및 중산간지역 등의 진

흥(농촌진흥)」이라는 새로운 임무가 부과”되었다.11)

2001년 성청 개편 결과로 농촌정비에 관한 타 성청 업무가 기본적으로 모두 농림수산성

으로 이관하는 방향에서 조정되었다. 농림수산성 구조개선국과 국토청 지방진흥국이 통합

되어 농림수산성 농촌진흥국으로 개편되었다.

농촌진흥국의 소장사무는 ‘농촌진흥’에 관한 중앙성청 횡단적인 정책의 제시와 조정,  

‘농촌진흥’을 계획적으로 수행하는 사무(농업농촌정비사업)이며, 국토청의 지역진흥 업무 

중에서 離島豪雪 지대의 ‘도로․하천’ 관련 업무는 정책입안 기능까지 농촌진흥국으로 이

관되었다. 국토청의 지역진흥 업무 중에서 과소지역의 “정보통신” 업무는 총무성이 흡수하

되,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중심 이동 중이다.

2) 일본의 농촌 공간개발사업의 체계와 농촌진흥계획

일본 국토의 공간개발사업은 최상위계획인 ‘국토총합개발계획’과 이에 기초한 ‘국토이용

계획’(전국계획, 광역 도도부현계획, 기초 시정촌계획)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개별 규제법에 

기초하여 도시계획, 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 삼림계획, 공원계획, 자연환경보전계획 등이 있

다(박경․구자인, 2006).

일본 시정촌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공간계획의 유형과 관련 법률을 구분하면 다음 

표와 같다.

11) 1999년 신기본법(식료·농업·농촌기본법) 제정에 따라 식료정책과 농촌정책(농촌진흥정책)이 농

업정책과 함께 큰 의의를 갖게 되었다. 식료·농업·농촌기본법의 기본이념은  ① 식료의 안정공

급의 확보, ② 다면적 기능의 발휘, ③ 농업의 지속적 발전, ④ 농촌의 진흥으로 이루어졌다.

   신기본법을 기초로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2000)’, ‘새로운 식료·농업·농촌기본계획(2005)’이 책

정되고, 특히 농촌진흥에 관하여 ① 지역자원의 보전관리시책의 구축, ② 농촌경제의 활성화, 

③ 도시와 농촌의 공생·대류, ④ 쾌적하고 안전한 농촌 삶의 실현 등의 4가지 시책방향이 제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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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계획 성격 부문계획 성격

시정촌 

전역

시정촌총합계획 (지방자치법)

도시계획마스타플랜 (도시계획법)

농촌진흥기본계획 (식료․농업․농촌기본법)

국토이용계획의 시정촌 계획(국토이용계획

법)

시정촌 

일부

도시계획 (도시계획법)

시정촌 농촌종합정비계획

산촌진흥계획 (산촌진흥법)

과소지역자립촉진계획 (과소지역진흥특별조치법)

집락지역정비계획 (집락지역정비법)

농촌종합정비계획 (비법정계획)

농업진흥지역정비계획, 농용지이용계획 (농

업진흥지역 정비에 관한 법률)

삼림정비계획 (삼림법)

시정촌 환경기본계획 (환경기본법)

농업기반정비사업계획

<표 3-11> 일본 시정촌 단위의 각종 공간계획 성격 구분

시정촌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최상위계획은 「총합발전계획」이고,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발전계획으로서 「도시계획마스터플랜」, 「농촌진흥기본계획」이 있다. 「도시계획마스터

플랜」과 「농촌진흥기본계획」의 양자 모두 시정촌 전역을 계획대상범위로 하고 계획수

립 시점과 기간도 일치되어 있거나 일치시키려 하는 경향이 존재한다. 다만 양자는 계획내

용과 강조점을 서로 달리하고 있을 뿐이다.

「도시계획마스터플랜」은 시정촌의 도시계획에 관한 기본방침으로서 1992년의 도시계

획법 및 건축기준법 개정을 통해 새롭게 설정된 ‘시정촌 도시계획에 관한 기본적 방침’(도

시계획법 제18조2)에 따라 도입되었다.

1999년 지방분권추진일괄법으로 기관위임사무가 폐지되고 2000년 5월의 도시계획법 전

면개정에 따라 자치단체의 재량범위가 대폭 확대(용도 구분 등)되면서 농촌지역에서도 도

시계획의 핵심 계획으로 위치지워졌다. 주민참가에 대한 상세한 기술이 제시되어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농촌진흥기본계획」은 1999년의 신기본법 제정에 따라 2001년부터 새롭게 도입, 시행

되고 있는 제도이다. 국토이용계획법에 의한 「시정촌총합계획」은 다분히 추상적인 지침

만 제시되어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 제도를 도입하기 이전에는 농촌부의 「농업진흥

지역정비계획」과 같은 부문별 토지이용계획이나 일정 구역 혹은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하

는 종합정비계획들만 존재했다. 핵심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시책계획, 치밀한 주민

참여방안까지 계획내용에 포함하고 있는 통합적 발전전략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기초지자체로서 복수의 시정촌(市町村)이 연대한 광역계획지구 설정이 가능하고, 또 도

시계획구역까지 계획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지역의 미래상과 관련해서는 20～30년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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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촌총합계획
도시계획마스터플랜

(일부 지역)
농촌진흥기본계획

내용

․총론

  -계획의 배경과 개요

  -지역여건

․기본구상

  -기본이념

  -장래상

  -장래지표

  -토지이용구상

  -주요 시책 혹은 테마

․주요 시책별 구체계획

․계획의 배경

․지역여건과 과제

․전체 구상

  -마찌쯔꾸리 목표

  -기본과제

  -장래 Framework

  -장래도시구조 

  -도시계획방침

․지역별 구상

․계획실현을 위한 시책 

․지역여건진단

․지역의 과제

  -농업, 생활환경, 도시와의 

교류, 자연환경보전 등

․지역장래상

  -바람직한 장래상

  -지역진흥테마

․시책의 기본방침

계획기간 10년 20년 10년

범   위 시정촌 전역 시정촌 전역 시정촌 전역

표로, 지역진흥을 위한 구체적 테마와 시책은 10년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농촌 

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에 해당하지만 법정계획은 아니고 계획 작성에 별도 보조금도 없

다. 그러나 ‘농촌진흥종합정비통합보조금사업’ 등 각종 보조금 사업을 받기 위해서는 이 계

획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표 3-12> 시정촌 총합계획, 도시계획마스터플랜, 농촌진흥기본계획의 비교

자료 :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농어촌 종합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2004. 12.

3) 일본의 농촌개발정책․사업 개편의 최근 동향

(1) 성청간 협력: 정책군 방식의 도입

중앙정부 성청단위의 ‘종적예산’의 구조를 개선하고, 성청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2004년 정부예산 편성부터 정책군 방식을 도입하였다. 정책군 방식의 특징은 ① 규제개혁, 

제도개혁 등과 예산조치를 결합시켜 구조개혁과 예산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② 원칙적으로 

성청 횡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과 효율성 향상하며, ③ 보다 적은 재정부담

으로 민간활력을 최대한으로 도출하려는 것이다.

각각의 정책군별로 정책목표와 평가지표, 규제개혁·제도개혁 사항, 예산 요구내용 등이 

설정되어 있으며, 현재 총 18개 군(群)의 사업들이 실시되고 있다. ‘도시와 농산어촌의 공

생·대류의 추진’ 정책군의 경우, 후생노동성과 농림수산성은 ‘「농림업을 해보자(農林業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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やってみよう)」프로그램’에 기초하여 취농․구인정보나 농업기술취득을 위한 연수에 관한 

정보제공 등을 연계 실시하며, 문부과학성과 농림수산성은 질 높은 농산어촌체험학습을 연

계 추진한다. 또한, 기타 각 성청들은 연계하여 각 사업을 지원 또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

한다.

<표 3-13> 일본의 정책군사업 현황

정 책 군 관계 성청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 

구축

1. 건전한 심신을 배양하고, 풍성한 인간성

   육성을 위한 ‘식육(食育)’ 추진
내각부,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2. 목재이용 추진으로 환경과 인간의 조화로운 

   사회 구축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산림청), 국토교통성, 환경성

3. 유비쿼터스 네트워크를 활용한 먹거리의

   안전과 안심도 향상
총무성, 농림수산성

4. 출산감소(小子化) 흐름을 바꾸기 위한 

  차세대 육성 지원
내각부,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국토교
통성

5. 청년 장기실업자의 취업 확대 내각부,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

6. 세계 최선단의 ‘저공해 자동차’ 사회의 구축 총무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환경성

도시와 

지방의 

활성화

7. 건설업의 신규분야 진출 촉진지원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환
경성

8. 경쟁적 연구자금의 개혁과 충실 내각부, 총무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환경성

9. 콘텐츠 비즈니스의 진흥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청, 총무성, 문부과학성, 경제산
업성

10. 숲이 풍요롭고 안전 쾌적한 도시의 재생 내각부(방재담당), 경시청,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국
토교통성

11. 도시와 농산어촌의 공생·대류의 추진 총무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국토교
통성, 환경성

12. 외국인이 쾌적하게 관광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
총무성, 법무성, 외무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국
토교통성

13. 과학기술구동형 지역경제 발전 내각부, 금융청, 총무성,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농림
수산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안전한 

사회 

실현

14. IT를 활용한 의료 편리성 향상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

15. 감염증 대책의 충실과 강화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환경성

16. 재해 등 긴급사태 대응의 강화 내각부, 총무성, 국토교통성

17. 민간과의 협동(協働)으로 범죄자 갱생과 사회

복귀 지원체제의 구축
법무성

18. 안전하고 효율적인 국제물류의 실현 금융청, 총무성, 재무성, 후생노동성, 농림수산성, 경
제산업성, 국토교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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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도시와 농산어촌의 공생·대류의 추진’ 정책군의 사례

(2) 삼위일체 개혁에 따른 농림수산 관련 보조사업의 개혁

삼위일체 개혁은 국가가 보조사업 등의 권한과 재원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전국 일률적

인 규칙이 아닌 각각의 지역 실정에 맞게 주민만족도를 높이는 행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국고보조금 개혁, 세원이양, 지방교부세의 개혁을 말한다.

정부․여당합의에 의해 2005년, 2006년 2년간 농림수산성의 보조사업 개혁이 실시되었

다. 이는 농림관계 보조금의 일부를 폐지하여 지방재원화 하고, 중앙정부는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을 중점화하여 직할사업으로 실시하며, 그 외는 기간을 정해서 단년도에 실

시하는 사업을 제외하고 대부분 통합보조금․교부금화 함으로서 지방의 자율권을 향상하

려는 것이다.

여기에는 ① 보조금 삭감 및 세원의 이양12), ② 보조금의 통합교부금화(보조금의 통합과 

12) 2004년에 250억엔, 2005년에 340억엔의 보조금을 삭감하여 지방 재원화(세원이양)한 것으로서, 

주로 비공공사업부문의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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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량권 확대, 주로 공공사업분야) 13), ③ 국고보조금의 삭감(지방으로의 재원이전 없이 

국고보조금의 슬림화)14)이 이루어졌다.

<표 3-14> 일본 농림수산성 보조금 개혁 현황

농림수산성 보조금 개혁: 총 3,379억엔

세원의 이양 통합교부금화 국고보조금 삭감

590억엔 984억엔 1,805억엔 (공공 1,351억엔, 비공공 454억엔)

(3)  효율적․효과적인 사업의 실시

효율적․효과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비용 대 효과분석법 개선 등 사업평가의 충

실, 조사․계획단계에서부터 유지관리에 이르는 종합적인 비용감축대책, 지방자주성이나 

재량이 발휘될 수 있는 정책 등 다음의 5가지를 중점 추진하였다.

  ① 사업평가제도의 도입

사업평가를 통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을 실시하고 사업의 투명성․객관성을 향상

을 위해 사전평가(1949), 재평가(1998), 사후평가제도(2000)를 도입하였다. 사전평가에 있어

서 채택시의 체크리스트를 다단계평가로 개선하고, 외부경제효과를 적절하게 측정할 수 있

도록 비용 대 효과분석법을 개선하였다. 평가결과를 시책에 반영하고, 사전․재․사후평가

의 결과를 일괄 정리하는 ‘사업평가지도(map)’를 도입하였다.

  ② 역할이 끝난 사업제도의 폐지

경제사회정세나 국민의 수요변화에 따라 사업을 수정·보완하고, 역할이 작아진 사업을 

수정·폐지하였다.

  ③ 비용감축대책

1996년 대비 2002년 12.8% 감축을 달성하고, 2002년부터 농가․지역주민참가형 직영시공 

13) 2005년에 성청연계교부금 창설로 440억엔(지역재생교부금 중 농림수산성 부담분), 2006년에 새

로운 교부금(里山エリア재생교부금 등)의 창설과 기존교부금의 확충으로 544억엔

14) 2004년에 비공공사업 부문에서 454억엔, 공공사업부문에서 2005년에 744억엔, 2006년에 607억

엔 슬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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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도입하였다. 2007년까지 5년간 15%의 종합비용 감축을 도모하고, 민간기술력 활동에 

의한 설계 최적화, 직영시공의 추진 등 지역특성을 중시하였다.

  ④ 공기(工期)관리의 철저(2001)

한도공기의 설정(직할사업 9년, 보조사업 6년), 미착공지구의 중지, 재평가 등을 통한 공

기관리 철저 등을 도모하였다.

  ⑤ 지방 자주성과 재량의 확대

통합보조금화 추진(2002), 통합보조사업, 교부금사업의 확충, 도로․오수처리시설 정비 

교부금 등 타 성청과의 연계를 촉진하였다.

(4) 보조금․교부금 개혁으로 지방의 자주성․재량성 제고

 사전평가보다 사후평가를 중시하는 보조금 기본방침을 전환함으로써 행정절차를 대폭 

경감하고 지역의 자율성을 확대하였다. 기존에는 사업마다 정해진 요건에 따라 상세히 심

사하고, 개별 시책마다 규모․구조 등도 엄밀히 심사하였으나, 새로운 방식 하에서는 사전

심사를 간소화하고15), 사후평가를 중시하고 있다.16)

지역이 제안하는 메뉴도 보조대상으로 하였다. 기존에는 국가가 정한 메뉴 중에서 선택

하였으나, 새로운 방식에서는 국가가 정한 메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역이 필요하

다고 판단되는 메뉴라면 보조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타 사업에서 과거에 정비한 

시설의 개수(改修) 등 기존의 재원활용이 용이하고, 하드사업에서도 소프트적인 사업이 가

능해졌다.

각 메뉴간․지구간의 배분은 지방의 재량에 위임하였다. 기존에는 개별사업마다 사업신

청을 받아 교부액을 결정하였다면, 새로운 방식에서는 통합된 교부금 일체로 사업을 신청

하고 채택된 계획 전체에 관하여 예산을 분배한다.

15) 성과목표와 방향 일치여부, 목표달성가능성만 심사

16) 사업실시 후, 성과목표의 달성여부 평가, 개선조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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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통합교부금 분배 방식

기존의 보조금사업도 대폭 개혁하였다. 농정개혁 방향에 따라 177개 사업을 7개 교부금

(2005년) 사업 즉, ① 식(食)의 안전․안심 확보, ② 강한 농업 만들기(強い農業づくり), ③ 

활기찬 지역 만들기(元気な地域づくり), ④ 바이오매 환(環) 만들기, ⑤ 삼림 만들기, ⑥ 강

한 임업․목재산업만들기(強い林業･木材産業づくり), ⑦ 강한 수산업 만들기(強い水産業づ

くり) 라는 7개 교부금사업으로 통합하였다.

성청간 연계 강화 및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도모하였다. 다시 말해서 여러 성청에 걸친 - 

복수의 사업을 하나의 계획으로 통합하여 신청하고 교부금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

업이 원활히 실시되도록 하였다.

<그림 3-15> 성청간의 연계 강화 사례 (오수처리시설정비 교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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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보조금 및 교부금 제도를 창설하였다. 2000년 통합보조금을 도입하여 순차적으로 

확충하고, 2003년도에는 시정촌의 재량을 확대한 새로운 통합보조금제도(횡형(橫型)통합보

조사업)를 창설하였다. 

2004년에 교부금제도(무라즈쿠리교부금(むらづくり交付金))를 창설하고, 2005년에는 ‘지역

재생기반강화교부금’으로서 ‘오수처리시설정비교부금’과 ‘도로정비교부금’을, 2007년에는 

‘농산어촌활성화프로젝트지원교부금’을 창설하여 지방의 자주성․재량성 향상을 도모하였

다.

특히, 교부금제도는 채택 요건보다 성과목표를 중시하고, 지방공공단체의 판단만으로도 

연도별 사업량 변경이 가능하여 횡형통합보조사업보다 시정촌의 재량도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더 크다.

<그림 3-16> 일본의 농업․농촌정비사업에 있어서 보조금 개혁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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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5> 보조금, 통합보조금, 무라즈쿠리교부금의 특징 비교

구 분 일반보조금 통합보조금 횡형통합보조금 무라즈쿠리교부금

사업
선정

o 국가가 정해놓은 
시설에서 정비대상 
선정

o 국가가 정해놓은 
시설에서 정비대상 
선정

o 국가가 정해놓은 
시설에서 정비대상 
선정

o 국가가 정해놓은 메뉴에서 
정비대상 선정하되, 시정촌 
제안 신사업도 가능(10%)

심사
및

채택
방법

o 지방농정국-사업계
획심사, 본성-사업계
획개요 심사 및 채택
(일부 농정국 채택)

o 도도부현-사업계획
심사, 지방농정국-
사업계획개요 심사 
및 채택

o 도도부현-사업계획
심사, 지방농정국-
사업계획개요 심사 
및 채택

o 시정촌-사업계획심사, 도도
부현-사업계획개요 심사, 
지방농정국-목표․지표 달
성여부 심사 및 채택

교부
방식

o 국가가 지구마다 
교부

o 도도부현 재량으
로 교부

o 복수사업 보조금을 
시정촌 재량교부

o 도도부현 재량으로 교부

예산의
융통성

o 예산의 융통성이 
없음

o 1년 예산의 지구간 
융통가능

o 1년 예산의 지구간 
융통가능

o 예산의 지구간 융통 및 년
도별 사업량 변경 가능

평가
및

조치

o 사업실시 효과의 
정성적 평가․공표

o 사업실시 효과의 
정성적 평가․공표

o 사업실시 효과의 
정성적 평가․공표

o 사업달성상황을 정량적으
로 평가․공표, 달성되지 
못한 경우는 개선조치

            

           【종 래】                                    【통합보조사업】

   국가가 지구별로 보조금을 교부                       일괄 교부한 보조금을 도도부현이 배분

<그림 3-17> 통합보조사업의 구조

            【종 래】                                 【횡형통합보조사업】

   국가가 지구별로 보조금을 교부         일괄 교부한 보조금(복수사업)을 시정촌이 배분

<그림 3-18> 횡형통합보조사업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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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외국사례의 시사점

1) 종합계획 하에 부문정책의 통합과 추진체계의 혁신

유럽과 일본은 공히 농촌의 다원적인 발전을 담보하기 위한 통합적 추진체계를 갖추어 

왔다. 유럽은 EU와 중앙정부가 사업메뉴와 관련예산, 우선투자 분야를 설정하고, 지방에서 

중장기 농업농촌발전계획을 수립하면, 중앙정부가 성과계약을 맺고 포괄적으로 관련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유사사업을 통합하여 통합보조금 사업을 창설하고, 최근에는 

교부금제도를 만드는 등 지방의 자율권을 보다 확대하는 방향으로 농촌개발제도를 개편하

고 있다. 다만 아직 시정촌이 수립하는 ‘농촌진흥지역 정비계획’이 유럽처럼 전면적이고 구

속력 있는 계획이 되지 못하여 완전 지방주도의 통합적인 계획수립체제가 정착하지 못하

고 있으며, 일부 농촌개발사업들은 여전히 개별 단위사업으로 추진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

다(박경․구자인, 2006).

2) 농촌개발정책의 대상과 범위: 다원적 농촌발전

유럽의 경우 1960년대 및 70년대의 농촌개발정책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와 도·농격차 시

정을 위한 농촌생활환경 개선에 초점을 두었지만, 현재는 환경보전과 농촌사회경제의 다양

한 발전에 두고 있다. 이를 위해 EU는 농촌발전정책의 범위와 대상을 농업의 다양한 발전

과 농촌의 경제사회발전에 특화하고, 기초생활환경개선은 EU의 공동농업정책 농촌개발시

책(RDR)에서 분리하여 낙후지역 사회간접자본 지원분야인 구조기금의 유럽지역개발기금

(ERDF)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박경․구자인, 2006).

영국은 낙후지역 및 농촌의 주택, 도로, 교통 등은 부수상실(Deputy Prime Minister)에서 

관장하고, 농촌발전계획(ERDP)은 환경식량농업성(DEFRA)에서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일본도 기존의 농촌개발 및 정비사업을 1990년대 이후 농촌경제의 활성화와 다양성 추구로 

전환하고 있으나, 유럽과 달리 여전히 기반시설 정비를 농촌개발정책의 주요 내용으로 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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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사회개발 원리에 충실한 농촌개발사업 추진 

이전에 EU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 사업으로 INTEREG 사업이나 EQUAL사업이 있고, 

각 국가 마다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지역개발 사업이 있었지만, 지역사회개발의 원리에 맞

추어 추진한 것이 아니었다는 비판 속에 선도적인 유럽 농촌사회학자들이 협력하여 농촌

지역사회개발의 모델을 제시하여 각 국가들이 이러한 모델에 따라 농촌개발사업을 추진하

도록 하였다.

이후 LEADER 모델은 독일의 Aktiv Regionen, 스페인 Proder, 핀란드 POMO, 그 외 국

가에서도 자체적인 농촌개발사업으로 이어져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사업이 

지역사회개발의 원리에 맞추어 추진되고 있다.

사업권역을 광역화하여 자원동원의 효율성 제고와 지역 간 및 주민 간 경쟁강화를 중시

하고 있다. 유럽의 농촌개발정책에서 중요시하는 두 가지는 효율적인 자원동원을 위한 지

역 내/외 파트너십 구축과 지역 간 경쟁이다. 효율적인 자원동원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은 

통합적 농촌개발을 위한 필수요건으로, 이를 통해 효과적인 자원동원을 이룩할 수 있다. 

지역 간 경쟁은 단위사업지역 내에서의 지역 간 경쟁을 말하는 것으로서, 단위사업권역을 

더 넓게 확대하여 단위사업권역 내에서도 농촌개발주체들 간의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사업 내용을 개발할 수 있고, 사업들 간 우열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LEADER 사업지역이 기존의 국민국가들 내에서 행정적인 경계에 의

하여 사업이 추진되기 보다는 새로운 지역의 정체성을 가지도록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

다. 그리하여 사업지역 선정에서 10만명 이상의 주민이 거주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영

국(England)의 경우 20개 LEADER 사업지역에서 사업지역이 1000㎢의 면적과 평균인구가 

5만 2천명이고, 세 개의 district(England 행정구역 단위)가 함께 하도록 하였으며, 때때로 

카운티(countries) 행정 경계단위를 넘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였다. EU 전체적으로 

LEADER 프로그램 현황을 살펴보면 농촌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이 전 국토의 36.0%에

서 69.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많은 면적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 해당지역의 인구도 

전체인구의 7.0%에서 26.8%로 많은 편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경우 3년간 사업지역의 총면적은 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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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체 국토면적의 2.3%에 불과하다. 또 사업(마을)당 평균 사업지역 면적도 21.6㎢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국토계획에 맞추어 전국의 문화적, 수계적 동질성을 

기준으로 전국토를 지역개발사업으로 권역화 하여 체계적인 지역개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지가 농촌개발사업에서 핵심적인 성공요인이므로 민간부분의 사업

비 부담비율을 주민의 동기부여와 참여의지의 기준으로 설정해야 한다. EU의 국가들은 지

역주민이 자발적인 의지를 모아서 계획서를 제출하면 심사과정을 거쳐서 어떤 사업내용이

든 농촌개발사업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선정에서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첫째,  농촌관

광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문화적 유산과 자연자원이 풍부한 지역, 둘째, 바이오 에너지를 

가치화 할 수 있는 지역, 셋째, 인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지역, 넷째, 농촌지역에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이상의 선정조건에서 일자리창출을 가장 중시

하고 있다.

4) 농촌(지역)개발기구(Agency)의 설치․운영

지방단위 현장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보면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여러 부처의 

농촌개발사업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정부와의 협력을 원활하게 조정하기 위해서는 농촌개

발기구 혹은 지역개발기구(Agency)가 필요하다.

지방분권은 농촌개발 추진체계로서 지방분권에 따른 거버넌스 시스템이 매우 중시되고 

있는데, 이러한 거버넌스 시스템은 농촌개발을 위한 행정체계의 개편과 농촌개발을 지역단

위에서 수행하는 Agency의 역할이 매우 중시되고 있다.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농촌개발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 할 수 있는 농촌정책 시스

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전 하드웨어 중심의 농촌개발정책에서는 사업 예산 집행이 사업 

성과와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 정책사업 프로세스에 크게 관여할 필요 없

이 행정서류 작업만으로 사업의 집행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네트워크와 주민역량강화를 중시하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농촌개발사업에서는 이

전과 달리 공무원이 주민과의 접촉을 통한 변화촉진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따라서 이

에 적합한 새로운 농촌개발정책 실행 시스템이 필요하다. 선진국에서 농촌개발정책은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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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발주체들과의 파트너십과 주민역량강화를 가장 중시하고 있다.

Agency는 이러한 파트너십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잉글랜드의 Regional Development Agency나, 프랑스의 Pays 신디케이트, 독일 헤센주

의 Hessen Agentur와 같은 기구들은 별도로 농촌개발 혹은 지역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기

구이다. 이러한 별도의 기구가 없는 국가들도 기존의 LEADER 프로그램의 LAG를 개발기

구로 활용하고 있으며, 각 국가 자체적인 농촌개발사업도 이러한 기존 개발기구와 연계하

여 추진하고 있다.

독일의 농촌개발정책의 추진기구들은 지방에 기반을 두고 있는 지방농정기구로 구성되

지만, 영국의 농촌정책 추진기구들은 지방조직과 분리된 중앙정부의 지역사무소 내지 전국 

단위 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관계로 지역개발 추진 기관 간의 조정이 미흡하다. 

그리하여 지역단위에서 이러한 지역개발정책 효과적으로 조정하는 Agency의 역할이 필요

하게 되고 그러한 측면에서 Regional Development Agency의 역할이 중시되고 있다. 이러

할 경우 지역개발 각종 정책에 대한 자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의회의 기능과 역할

은 중요하게 될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 지역단위에서 DIACT와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관

은 지방정부(코뮨, 코뮨협의체), 광역단위 지방정부인 데파트망이 있으며, 실질적인 사업 

권역으로 구성된 빼이(project territories)와 지역의 국립공원, 지역활동가그룹(Local Action 

Group)이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의 Agency를 만들 것인가에 있다. 유럽에서는 LEADER 프로그램

의 LAG가 Agency의 기본적인 모형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경험이 없는 상태에

서 지방정부는 지자체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진안, 청

도군의 사례가 있으며, 그 외에도 지역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공사를 

설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Agency내의 의결기구(지역대표자)와 사업수행부(전문가)를 구분하여 시군단위 Agency에

서 농촌개발 위원회(Board)의 실질적 역할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Agency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농촌개발 Agency 내에 사업부서와는 별도로 각 Agency에서

는 지역을 대표하는 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여 개발사업의 책임성과 정당성을 확

보해 나가야 한다. EU 국가의 사례를 보면 기초 지자체 공무원, 기초의원, 지역각종 조직

체나 취미클럽으로 구성된 40-80인으로 구성되어 개발사업에 대한 중요한 의결을 한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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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스 Pays, 잉글랜드 Regional Development Agency, 독일 Agentur 사례).  

중요한 것은 이들 기구가 사업실행을 위한 직접적인 사업비를 가지지 않으면서 농촌개

발정책사업이 유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만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조직은 농민조직이나 지역주민조직이 중앙정부, 지방정부와 계약을 맺어서 사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만을 한다.

서유럽 국가의 개발기구의 성격은 2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그것은 ‘개발기구’(Public 

Agency)와 ‘공사’(Public Cooperation)이다. 두 가지 모두 정부예산을 사용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차이점은 영리사업 유무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농촌개발 Agency의 경우

에 수익사업이 없는 ‘개발기구’의 성격과 영리사업을 하는 ‘공사’의 성격을 구분하지 않음

으로 인하여 과도한 예산낭비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므로, 농촌개발 Agency의 사업에 있어

서 이러한 구분을 뚜렷이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5) 농촌개발의 추진체계, 접근방법, 사업내용의 동시적 통합

서유럽, 미국 등 선진국가에서 개발기구들의 사업내용은 매우 다양하다. 개발기구가 수

행하는 사업 내용은 행정업무를 제외한 지역단위 정부 정책사업 대부분을 포함한다. 기업

투자 유치, 관광마케팅, 교육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 향토산업 육성 등 매우 다양한 사업

이 추진되고 있다.17)

후진국형 농촌개발사업은 하부시설, 소득증대에 주로 초점을 두고 있으며, 선진국형 농

촌개발사업은 직업창출과 삶의 질 향상에 목표를 두고 있다. 주민들이 자발적인 의지를 모

아서 계획서를 제출하면 어떤 종류의 사업이든 심의과정을 거쳐서 개발사업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서유럽의 사례에서 보듯이 농촌 개발기구들은 농업의 범위를 벗어나 기업투자유치, 관광

마케팅, 교육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 향토산업 육성 등에 간여하고 있다.

농촌협치의 새로운 구조와 과정을 위해서는 시군, 지역의 초등고교, 농업기술센터, 농민

조직체, 영농조합법인, 동창회 등 지역친목 조직, 취미클럽, 향우회, 봉사단체(라이온스, 로

17) 개발기구가 이러한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나 조직체의 사업 

시행을 촉진하고 도와주는 형태이다.



110

타리), 농촌개발위원회, 농촌개발지구, 직업훈련센터, 상공회의소, 창업지원사업소, 소규모 

향토기업체 등과 같은 조직체들이 개발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사업의 성격에 따라 참여 조직이나 이해당사자들은 달라지겠지만, 지역사회에 새로운 일

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유럽의 경우 지역 파트너십 접근방법을 통

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LEADER의 경우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관리할 지역사업수행 조

직체(Local Action Groups)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전문가집단이 사업을 촉진하는 역할

을 수행한다.

6) N+2 시스템을 적용한 농촌개발정책 추진

EU의 새로운 농촌개발정책에 있어서도 그 동안 경험을 바탕으로 세출예산의 방식을 변

경하였다. N년도의 재정적 의무이행 세출예산은 N+2년 말까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였

다. 그리하여 소진하지 않은 예산은 자동적으로 N+2년까지 예산 소진 의무이행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하였다.

7) 직접지불금 예산의 농촌개발예산으로의 전환

EU국가들은 2007-2013년까지의 새로운 농촌개발정책을 수립하면서 농촌개발정책 예산을 

증가하고자, 종래 직접지불금 중 대농에게 지불되는 직불금을 농촌개발기금으로 전환하였

다. EU는 직접지불금 중 최근 20%가지 농촌개발기금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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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농촌정책 추진체계 정비방안

1. 중앙정부 차원의 농촌정책 추진체계 정비

1) 삶의질향상계획 중심의 통합적 농촌개발정책 추진체계의 구축 

우리나라의 농촌개발정책과 사업이 통합성과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권역과 관할

사업을 미리 정하고 거기에 따라 농촌개발사업을 설계하려는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 먼저 농촌개발사업의 개념, 목적, 수단 등에 대한 원칙과 내용을 정립하고, 농촌개발

의 다양한 수요에 맞추어 차별성 있게 사업들을 설계한 이후, 이의 추진과정에서 어떻게 

연계성과 통합성을 확보할 것인가, 또 각 부처별 기능의 특성에 따라 어떻게 담당사업을 

나눌 것인가가 논의되어야 한다(박경․구자인, 2006). 

농촌개발정책의 운영방식에 있어서도 대상사업을 현재와 같이 부처별 열거된 사업을 지

자체가 수동적으로 선택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기보다는 중앙정부는 농촌발전전략의 비전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인 지역 농업·농촌전략에 바탕을 둔 종합적 사업체계를 

구축하여 예산지원을 신청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조정하는 이른바 Bottom-up 방식에 근거

한 거버넌스(governance) 방식을 지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하 “삶의질향상특별법”이라 한다)을 제정(‘04.3)하고 범정부적인 삶의질향상위원회를 구성

하여 15개 부처(청)에서 시행하는 농어촌 복지‧교육‧지역개발 등을 포괄하는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이하 “삶의질향상계획”이라 한다) 수립

하여 추진하는 것은 통합적 농촌개발정책 추진체계의 구축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삶의질향상계획”은 농산어촌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범정부적으로 기획․조정을 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만들어서 추진했다는 측면에서 획기적인 정책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는 농촌계획의 수립 및 집행주체의 다원화에 따른 상호연계성의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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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분산개발로 인한 효율성 확보의 곤란, 중앙과 지방, 지방 내부의 관련 주체간 파트

너십의 부족, 농촌공간의 효율적․합리적 개발의 토지이용계획의 부재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삶의질 특별법상 시·군계획을 활용한 농촌계획을 수립․추진할 필요성이 크다.  

삶의질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군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

발계획(“시․군 계획”이라 함)을 보완하여 농촌계획으로 활용하고, 보완방안의 하나로써 

농촌공간의 토지이용계획을 추가하여 향후 농촌 개발사업의 효율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삶의질특별법상 시·도계획, 시·군계획은 5개년 기본계획에 따라 작성되는 하

향식 계획수립 체계를 수정하여 시·군의 수요를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각 부처와 지자체

간, 각 부처간 협의를 통한 순차적이고 체계적이며 실현가능한 시·군 계획을 수립할 필요

가 있다. 또한,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 시·군 계획 수립하는 경우 컨설팅 비용, 계획수립 

매뉴얼 및 진단시스템 수립비용 및 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정지원 등 정부 차원의 지

원이 필요하다. 

 수립된 시·군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는 계획대로 사업집행이 될 수 있도

록 사업내용, 진행순서, 타 사업과의 연계체계를 존중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관련 부처간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사전 협의와 조정을 위해 농림어업인의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

역개발실무위원회 산하에 농어촌지역개발협의회를 조기에 구성하여 운영을 활성화할 필요

가 있다. 

또한, 삶의질향상위원회의 효과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국의 기능 강화하고, 삶의

질향상위원회의 실질적 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부처별 사업을 종합화하고 연계시킬 수 있

도록 한다. 이와 함께 점검․평가시스템을 보완하여 평가결과에 따른 환류기능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18)

18)   프랑스에서는 수상실 산하에 지역개발계획부처간위원회(CIADT)를 상설화하여 조정역할을 담

당하고 있다.

      영국의 농촌개발정책(ERDP)은 환경식료농촌부(DEFRA)가 주관하고 있다. 농촌개발정책에 관

련한 최고 의사결정은 DEFRA의 ERDP Ministry of Board에서 이루어지며, 중앙정부부처들간

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PAG(Policy Advice Group)라는 정책자문기구를 도입하고 있다. 

PAG에 참여하고 있는 정부부처 및 기관들은 부총리실(ODPM), 문화미디어체육부(DCMS), 통

산산업부(DTI), 지역발전청(RDA), 자연청(English Nature), 전원청(Countryside Agency), 문화

재청(English Heritage), 환경청(The Environment Agency)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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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앙부처간 농촌개발 조직 및 기능의 재설정

중앙부처간에 ‘공간적 분할체제’로 되어있는 현재의 농촌개발업무를 ‘기능적 분담체제’로 

전환토록 한다. 모든 농어촌지역을 일반농촌․오지농촌․산촌․어촌․도서 등으로 부처

간․사업간 분할하는 체제로부터 가급적 부처별 기능에 맞추어 업무와 사업을 분담하는 체

제로 전환토록 한다. 이와 같이 관련 중앙부처간의 기능을 명확히 구별함으로써 중앙부처 

차원에서 중복과 혼란을 방지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중앙부처와의 수직적 업

무연계가 분명해짐으로써 사업추진의 효율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박경․구자인, 2006).

부처별 기능에 맞춘 업무․사업 분담의 기본방향은 부처 혁신 및 기능조정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현재의 사업들은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유지․발전․통폐합․조정토록 하며, 앞

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부처간 협력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중앙부처의 미션 재설정과 조직진단을 통해 조직․기능․재원의 재편과 연계하여 중앙부

처간 조직 및 기능을 조정하되, 이러한 작업이 완료되기 전에 부처간 농어촌 지역개발 기

능의 재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의 정부조직법 상의 부처별 역할과 임무(mission)에 

근거하도록 한다.

2. 중앙-지방간 농촌정책 추진체계 정비

1) 중앙과 지방의 사무 재배분

기관위임사무이면서 지역적 성격이 강한 균특회계에 포함되어 있는 농촌지역개발사업은 

지방에 이양하도록 한다.

      미국의 NRDP는 정부부문만이 아니라 영리, 비영리 민간부문조직까지 총괄하는 다차원적인 

농촌개발연대조직이다. 이는 농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주정부, 지방정부에 대해 전국적인 차원

에서 농촌개발프로그램을 총괄 조정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식료・농업・농촌기본법｣(1999년)과 중앙성청의 개혁조치(2001년)로 농림수산

성이 농촌정책의 주무부처로 역할이 강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과거 국토청의 지역진흥과 기능, 

조직개편 전의 농림수산성 구조개선국의 기능 일부, 또한 농촌정책과의 신설 등을 통해 설립

된 농촌진흥국이 농촌진흥정책의 주무부서로 등장하였다(박경․구자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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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사무의 성격이 강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녹색농촌체험마을 등의 마을단위 사업까

지 중앙에서 관여할 이유와 필요성이 없다. 다만, 이 사업들은 지역농업발전과 지역경제활

성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크면서도 국민경제 전체로 볼 때 농촌적 가치보전과 농업유지라

는 외부경제효과도 일정 정도 가지므로 지역에 모두 맡겨두면 수익과 부담의 불일치 때문

에 누출효과만큼 저공급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누출효과만큼 추가 공급을 유도하는 국

가의 개입이 필요하다. 

국가와 지방의 공동 정책영역은 국가와 지방이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국가 차원의 전략 

수립과 해당재원은 중앙이 담당하고 구체적 실행계획과 대상자 및 대상지역의 선정은 지

역이 나누어 하는 식으로 사업내에서 역할분담을 할 수 있다. 

국가적 사업의 성격이 강한 경우는 중앙정부가 주도하되, 특작과 같이 지역적 성격이 강

한 작물이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와 같이 지역성이 동시에 작용하는 사업에 한해서는 지

방자치단체도 일정부분 역할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중앙과 지방간의 역할분담 조정과 함께 중앙부서의 조직의 지역화

(regionalization)도 필요하다(김용웅외 2003). 영국의 경우 지역별 농촌발전계획의 승인과 

예산의 배정은 환경식품농촌부(DEFRA)의 지방 조직인 지방농촌발전청(RDS)에 맡겨져 있

다.  일본은 농림부 산하의 지역별 지방농정국에 담당한다. 최근에는 농림부와 자치체간의 

협상과 계획 및 사업승인, 변경에 관한 권한을 각 지역의 지방농정국에 대부분 넘겼다. 우

리나라의 경우는 일본이나 영국처럼 지방의 실정을 지역관점에서 파악하고 중앙의 정책을 

지방에서 실시·조정할 수 있도록 농림부 산하의 지방농정국(혹은 청) 설립의 검토가 필요

하다. 즉, 지방분권이 될수록 중앙정부와 지방간의 협력과 조정을 할 거버넌스 기관이 필

요하며, 유럽, 일본, 미국 등과 같이 ‘지방농정국’의 설립 필요성이 커진다고 할 수 있다(박

진도 외, 2007). 

2) 재원의 분권

농촌개발과 같은 지방고유 분야는 수익과 부담의 일치에 따라 지방자체 재원으로 부담

하고, 농업발전과 구조조정정책과 같은 지방과 국가와 공동영역은 국가와 지방의 상호 매

칭펀드 방식(포괄보조금19)과 지방비 부담)으로, 가격지지나 소득보전과 같은 중앙정부의 

19) 유출효과(spill-over effect)가 지역내에 국한되며 지역 다양성이 반영되어야 하는 사업유형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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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사업은 중앙정부의 재원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박진도 외, 2007). 

그러나 농촌개발과 같은 지역적 사업이라도 일정한 누출효과가 있는 만큼 지역에서 덜 공

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유도할 방안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도 분권교부세나 균특회

계제도를 도입하여 총액한도 내에서 지방이 스스로 사업우선 순위를 선택하게 한 결과, 농촌

개발이나 농촌복지 분야의 사업이 후순위로 밀려 사업량이 줄어드는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EU나 프랑스와 같이 협약제와 포괄보조금제도를 결합한 유도방

식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EU와 프랑스의 경우 지역별로 농촌발전계획(농촌진흥과 농

업발전 및 구조조정 포함)을 수립하게 하여 이 계획에 대해 중앙의 포괄적 보조금 지불과 

지방의 사업실시 보장 및 지방비 부담의 약속을 협약화하고 있다. 또 일반지역은 25%의 

보조금을, 낙후지역은 75%까지의 보조금을 차등지급하는 차등보조금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균특회계와 농림부 국고보조금 제도를 대폭 개편할 필요가 있다. 균

특회계는 종전에 부처별 분산사업을 지역개발사업 계정 내에 단순히 모은 것에 불과하여 

종래의 칸막이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포괄보조금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또 농촌마을종합개발, 소도읍, 정주권, 오지, 도서개발 등 유사성이 크나 사업이 부처별로 

구분되어 추진되기 때문에 지역내에서 사업의 우선순위 왜곡, 유사사업간의 연계효과 미

흡, 투자의 비효율성 초래 등 예산의 낭비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균특회계의 지역

개발계정 중에 낙후지역 및 농업농촌관련사업들은 농업농촌기반정비, 낙후 및 농촌생활환

경개선, 농어촌경제진흥 등으로 몇 개의 블록으로 묶어 포괄보조금화 할 필요가 있다. 

농업보조금 중에 특정 재원화되어 있는 농축산업생산 및 구조조정 관련 보조금들도 영

세보조금을 모아 통합보조금화20)를 모색해야 한다. 이것도 가능하면 포괄보조금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우리나라 예산제도상 현재로서는 곤란하다. 균특회계에 옮겨 포괄보조금

화하는 방법도 있으나 현재의 균특회계 취지와 맞지 않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통합보조

금화하되, 장기적으로는 예산제도를 바꾸어 포괄보조금화하고 전략부문에 중점화하며, 향

환경 및 경관 보전, 주체역량 강화, 경제활동 다각화(농가공, 소득증대, 농촌관광) 등은 중앙이 큰 

항목만 메뉴방식으로 제시하고 포괄적으로 지원하면 지방이 스스로 수립한 계획에 따라 집행

20) 지역외부로 유출효과(spill-over effect)가 있으며, 일정한 중앙의 기준에 따라 사업을 실시해야 하나, 

어느 정도의 지역 다양성이 반영되어야 하는 사업(농업생산기반정비, 유통 및 소득기반시설 정비 

등)이다. 중앙단위 사업을 큰 분류로 묶되, 하위 단위사업들은 나누고 지방이 단위 사업을 미리 중

앙에서 배정된 일정 금액 한도내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한다. 시군단위에서 사업의 지역별 배정과 

사업간 전용은 자율로 결정한다(균특회계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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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점차 융자나 수혜자의 민간자부담 부문을 높이는 방식으로 개혁이 요망된다. 

3. 지방 차원의 농촌정책 추진체계 정비

1) 광역시․도 단위의 농촌개발계획 수립․추진

단기적으로는 삶의질향상위원회의 삶의질향상기본계획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정부 차원

의 개발목표와 전략을 광역적인 차원(시․도)에서 집행하기 위한 정책과 전략을 제시하는 

시․도농촌개발계획을 수립토록 한다. 이 계획은 시․군계획에 대한 지침으로서 광역시․

도내 지역별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계획수립의 기조, 개발원칙, 개발전략, 분야별(부문별) 

전략 등을 제시토록 한다.

장기적으로는 행정조직 개편에 대해 여러 가지 대안이 있으나 단기적으로 광역시․도는 

지역발전전담기구로 전환토록 한다. 즉, 현행 광역자치단체 기능에서 지역산업 및 경제발

전 기능만을 전략적으로 선별 추진토록 기능을 전환하고, 여타 기능은 기초자치단체가 분

담 수행하는 정책적 분담형태를 취하도록 한다.

2) 시․군 단위의 농촌개발계획 수립․추진

삶의질향상계획이 지자체를 포괄하는 농촌종합계획으로서의 성격과 위상을 가지도록 한

다. 농업기본법에 근거하는 농업농촌발전계획은 농촌지역종합계획으로서의 특성을 잘 갖추

고 있으나 실행력이 담보되지 않고, 삶의질향상계획은 농촌지역종합계획으로서의 특성이 

약하나(이질적 정책군과 사업들의 단순한 조합) 재원의 뒷받침과 함께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시․군 삶의질향상계획과 시․군 도시기본계획과의 관계를 정립하여 상호 연

계되도록 하고, 농촌토지이용계획을 추가하여 국토계획체계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시․군 삶의질향상계획과 개별 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통합

보조금 방식의 사업 추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균특회계는 통합보조금 방식과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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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 여하에 따라서 이와 같은 통합보조금 방

식의 도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농촌 정책기능 통합 및 기획기능 강화

일반적으로 시․군 자체의 역량만으로 농촌정책 기획기능을 향상시키기가 쉽지 않다. 이 

경우 진안군 등의 사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일단 행정조직 내에 기획기능을 강화하고 

협조․조정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별도 전담조직을 설립하고 외부전문가(계약직공무원)를 

고용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별도 전담팀 신설은 행자부의 행정기구 및 정원, 조

직운영 등 지방 자율권 확대 제도와 맞물려 단체장의 의지만 있으면 확대 실시 될 수 있

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는 상황이다(박경․구자인, 2006).

계약직공무원 중심 기획팀의 행정조직 편제상 위치에 대해서는 군수 직속기관으로 군정 

및 농촌개발사업 전반에 걸친 정책의 생산 및 조정역할을 전담하는 기구로 두는 방안, 기

획실 혹은 농정과 산하에 두면서 농촌개발사업만의 특화사업을 전담 추진하는 기구로 두

는 방안, 부군수 직속으로 지자체 전략사업 및 특정 프로젝트 사업을 전담 추진하는 기구

로 두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로, 이 보다 좀 더 발전된 형태로서 전임계약직이 참여하는 전담 사업단 구성을 생

각해 볼 수 있다. 계약직공무원을 중심으로 전담 사업단을 구성하면 사업추진상의 효율성

을 강화하고 단기간에 성공모델을 도출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기존 조직의 반

발과 비협조 상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계약직공무원 중심으로 전담사업단을 

설치하는 것은 상당기간의 대화와 설득과정을 필요로 한다.

셋째로, 농촌개발사업을 담당할 민간 중심의 별도 사업단 구성하는 방안이 있다. 

최근에 여러 지역에서 국비사업(지역농업클러스터, 신활력사업 등)을 지원받고 있고, 또 

농협 등의 보조 및 융자사업까지 총괄하여 조정하면서 농민들에게 예산을 배분하는 순수

한 민간조직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 조직들은 행정과 민간 사이에서 정부 및 농협예산을 

매개로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각종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이 조직들은 민간 CEO를 영입하고 직원도 전원 민간인으로 구성된 민간 사업단임에 분명

하나 특정 품목(사업) 중심의 사업단이라는 점에서 농촌개발사업조직은 아니며, 향후 농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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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에도 이런 조직형태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박경․구자인, 2006). 

현재 전국적으로 농촌개발사업을 직접 대행하는 지역 민간조직은 없으며, 대신에 민간의 

컨설팅 업체나 중앙 단체가 사업을 위탁 혹은 직접 수행하는 사례가 있을 뿐이다. 서천군

의 전원마을사업은 사업형태가 행정주도형이되, 마을개발 전문 컨설팅 업체인 (주)이장에

서 실무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진안군의 전원마을사업은 민간주도형으

로서 (사)전국귀농운동본부가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사례이다. 양 조직 모두 해당 지자체

와 각종 사업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추진하면서 파트너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

람직한 사례이나 현재 일부 사업에만 국한되고 있다. 또한 소도읍,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과 같은 경우 추진기획단, 마을협의회 등이 구성되도록 되어 있으나 단순한 협의기구로

서 사업추진기구의 수준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21)   

넷째로, 시․군 행정조직 중에서 농촌정책을 전담 추진하는 조직을 운영하는 방안이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이 확보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농촌정책 추진을 위한 

지방행정모델 대안 탐색은 기존 지방행정조직체계를 활용하는 방안과 행정자치부와 광역

자치단체로부터 여유기구나 한시기구로 기구허가를 받는 사업소 형태, 그리고 담당(계) 단

위 TF 조직안이 있을 수 있다(홍성걸 외, 2006, pp.108-111).

기획감사실을 전담조직으로 할 경우는 농촌개발을 시군의 장기발전계획과 연동해서 관

리가 가능하고, 국가예산 확보가 용이하며, 집행부서간의 갈등조정이 쉽다. 그러나 기획과 

집행이 이원화될 가능성이 있고, 기획조정기능의 특성상 행정직 공무원 위주로 편재될 가

능성이 있다.

농촌․농정과(농촌개발과)를 전담조직으로 할 경우는 최적의 농촌정책 전담조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농업․농촌 전문공무원의 참여가 가능하고, 농촌 밀착형 개발이 가능하며, 

신속한 농촌관련 정보의 가능이 가능하다. 그러나 공간개발정책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개발

부서(건설, 도시)와의 갈등 가능성이 있다.

사업소(농촌개발사업소)를 전담조직으로 할 경우는22) 농촌환경과 공간개발을 동시에 추

21) 외국의 경우 지자체 행정 이외에 민간 중심의 사업추진체계를 갖추고 농촌개발사업을 추진하

고 있으며, EU의 LEADER사업의 경우 지역활동가 그룹(Local action group)은 민간중심의 사

업단으로서 지역의 농촌개발사업에 성공적인 추진조직체가 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한편, 일

본의 농촌개발공사(혹은 농업개발공사, 농업진흥공사)는 말 그대로 제3섹터형 민관합작기구이

지만 사단법인 혹은 재단법인의 형태로 지자체 행정의 밖에서 사업을 위탁받아 특정 프로젝트

를 추진하는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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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안 추천근거 장 점 단 점

(1안)

기획조정실

전담조직형

- 실증분석결과에 기초(2순위)

- 기초자치단체에서 기획 조정  

   기능은 핵심역할

- 농촌공간개발을 장기계획과 연

동해서 관리 가능

- 국가예산 확보 용이

- 집행부서간 갈등조정 용이

- 기획과 집행의 이원화 가능성

- 행정직 공무원 위주로 편제 가

능성

(2안)

농촌․농정과

전담조직형

- 실증분석결과에 기초(1순위)

- 개발 패러다임에서 지속가능  

패러다임으로 변환 가능

- 농촌전문공무원 참여 가능

- 농촌밀착형 개발 가능

- 신속한 농촌관련 정보 제공

- 공간개발정책의 전문성 부족

- 개발(건설과등)부서와의 갈등 

가능

(3안)

농촌개발

사업소 형

- 도농복합시등의 지역개발과정

에서 유용성 입증

- 농촌환경과 공간개발 병행 가능

-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농촌지역

개발 가능

-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의 기

구승인 필요

(4안)

TF전담조직형

- 단일사업 시행에 적합한 조직

형태

- 조직 효율성 확보 가능

-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신속한 

사업추진 가능

- 조직 연속성의 미확보로 장기

적 농촌정책 추진에는 부적합

- 위계서열리 명확한 기초자치단

체에서 부적합

진할 수 있으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농촌지역개발이 가능하다. 그러나 중앙정부나 광역

자치단체의 기구설치 승인이 필요하다.

T/F팀을 전담조직으로 할 경우는 일회적인 단일사업 시행에 적합한 조직형태이다. 이 

경우 조직효율성과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사업추진의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조직의 

연속성이 확보되지 못해 장기적인 농촌정책 추진에는 부적합하고, 계층제적인 기초자치단

체 조직구조에 부적합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든지 농촌정책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현행 기초자치

단체 농정과의 업무기능이 농업기능(농산물유통담당, 축산담당 등), 관리기능(농업관리담당, 

농지․기반조성담당 등)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농촌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농촌정

책담당)을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제도적으로 확보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표 4-1> 농촌정책 전담조직 모델 안 비교

홍성걸 외, 2006, p.110.

22) 도․농복합시에서 사업소를 설치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한 사실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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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파트너십과 지역역량 강화

주요 농촌개발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 지방정부(중앙정부 포함)와 농업인ㆍ단체 및 

전문가(기관)간의 협의체(partnership)를 구축하여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제고토록 한다. 

지방정부(중앙정부 포함)는 농업인(단체)들과 협력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며, 전문기관은 지방정부와 농업인(단체)의 요청에 의해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여 

기술적 자문 또는 위탁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한다.

 점진적으로 농촌개발의 발의권과 자율성을 주민들이 행사함으로써 주민들의 내발적 개

발능력을 향상시키고(capacity-building), 사회조직의 활성화와 지도력을 계발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에서의 지역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마을사무장 제도의 

내실화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토록 한다. 나아가서 농촌의 컨설팅 기관(그룹)을 육성

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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